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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기획(포럼 및 정책연구회 구성‧운영 등)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국가 과학

기술 R&D 관련 주요 정책이슈 및 현안에 대비하고 과학기술정책에 반영 필요

  ○ 과학기술정책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과학기술정책 자문기구로 운영하여, 

주요 정책이슈 및 현안에 대비하고 정책에 반영·추진

  ○ 과학기술 담당자들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기획력 강화 및 정보 공유를 통해 

현안문제 해결 능력 제고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정부 및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과 과학기술 담당자들의 

정책연구회 운영을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정책 전반의 정책 이슈 도출 및 

최신 정보 공유

  ○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심층분석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실제 적용 가능한 

정책대안으로 발전

    - 도출된 제언 및 정책대안의 구체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국내‧외 과학기술 

및 교육‧인력 분야 전문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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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개발결과

 □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운영된 과학기술정책 포럼을 총 8회 개최

  ○ 포럼 내부 위원 및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주요 과학기술정책 관련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

< 2010년 과학기술정책 포럼 운영 실적 >

회차 일시 포럼 주제 발표자

제1회 2010. 4. 30
MB정부 중장기 주요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과제

손병호 실장

(KISTEP)

제2회 2010. 5. 20
과학기술인재 육성 방향과 일자리 창출 

전략

박철우 교수

(한국산업기술대)

제3회 2010. 6. 17 577전략의 성과분석 및 향후 중점과제
손병호 실장

(KISTEP)

제4회 2010. 8. 26
사회문제 해결을 이향하는 ‘사회적 

혁신정책’ 추진 방안

송위진 박사

(STEPI)

제5회 2010. 9. 16
국내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정책의 

현황과 국제비교

김소영 교수

(KAIST)

제6회 2010. 10. 14 출연(연)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
이상목 사무총장

(과총)

제7회 2010. 11. 26 인수공통 전염병의 R&D현황과 대응방안
박송용 전무

(녹십자)

제8회 2010. 12. 21 신흥국형 혁신의 부상과 시사점
복득규 위원

(삼성경제연구소)

 □ 과학기술정책연구회를 총 19회 개최

  ○ 교과부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과학기술정책 이슈 및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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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과학기술정책연구회 개최 실적 >

회차 일시 포럼 주제 발표자

제1회 2010. 3. 24 간의 건강
이영익 연구위원

(한국생명공학연)

제2회 2010. 4. 7 바이오항체 산업의 전망

송병두 연구소장

(스크립코리아 

항체연구소)

제3회 2010. 4. 21 탈추격형 과학기술정책
노환진 교수

(서울대)

제4회 2010. 4. 28 국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장창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5회 2010. 5. 17 트위터가 세상을 바꾼다
조주환 매니저

(KT)

제6회 2010. 5. 26 나로호 발사 준비 현황
현영목 사무관

(우주개발과)

제7회 2010. 6. 30 과학기술인 복지제도 선진화 방안
김영철 실장

(과학기술인공제회)

제8회 2010. 7. 14 과학기술인력의 진로 및 경력
엄미정 연구위원

(STEPI)

제9회 2010. 7. 21
국제 달네트워크(ILN) 참여방안 도출 

기획연구

주형과 책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

제10회 2010. 8. 11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정기정 책임연구원

(국가핵융합연)

제11회 2010. 8. 25 뇌연구의 미래와 비밀
김석과 부연구위원

(STEPI)

제12회 2010. 9. 6
해외 과학기술인재 활용 관련 

Benchmarking 소개

김은미 대표

((주)스튜디오 

크로스컬쳐)

제13회 2010. 9. 15
극지 관련 국제기구 과학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도출

진동민 실장

(극지연구소)

제14회 2010. 10. 20
이공계 대학(원)생의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이진로 교수

(영산대)

제15회 2010. 11. 10 알기쉬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
이제준 사무관

(과학기술전략과)

제16회 2010. 11. 17
2차 IT혁명 시대 오픈이노베이션 

전략

윤진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제17회 2010. 12. 7 공무원의 생활수화
김경진 교수

(한국재확복지대학)

제18회 2010. 12. 8 지역거점대학발전 전략(안)
나인광

(전북대)

제19회 2010. 12. 22
과학기술정책 기획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이세준 연구위원

(ST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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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운영 시 산·학·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결정 지원 시스템의 일환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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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사업의 개요

1. 연구사업의 필요성

 □ 기초·원천연구 투자 확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핵심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같은 새로운 R&D패러다임의 등장

 □ 금융위기의 심화 등 최근 세계적인 경제 환경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R&D의 역할 및 국가 정책의 필요성 증대

  ○ R&D를 통한 숨은 GDP 1% 확보, 미래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R&D사업화를 

위한 연구성과 확산 등과 같은 국가 과학기술 자원의 창의적 활용 방안 제기

 □ 국가 R&D 정책수립 및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 그룹의 정책

대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

 □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국가 과학

기술 R&D 관련 주요 정책이슈 및 현안에 대비하고 과학기술정책에 반영 필요

  ○ 주요 국가 R&D사업이나 정책 현안에 대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과 아이디어 도출을 통하여 실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활용

2. 연구사업의 목표

 □ 과학기술정책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과학기술정책 자문기구로 운영하여, 주요 

정책이슈 및 현안에 대비하고 정책에 반영·추진

 □ 과학기술 담당자들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기획력 강화 및 정보 공유를 통해 

현안문제 해결 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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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사업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사업의 내용

 □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다양한 과학기술정책이슈에 대해 과학

기술정책 포럼을 개최하여 산·학·연 전문가집단 정책제언을 반영하는 상시적 

체계 구축

 □ 정책연구회 구성·운영

  ○ 과학기술정책의 전문성, 특수성으로 자칫 폐쇄적이기 쉬운 정책 결정 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내 전 직원에게 오픈

    -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직원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 과학기술정책 국내외 최신 정보, 지식 공유

    - 과학기술정책 관련 주요 현안으로서, 공개적인 토의가 필요하고 가능한 

주제를 논의

2. 추진방법

 □ 정부 및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정기적인 포럼과 과학기술 담당자들의 

정책연구회 운영을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정책 전반의 정책 이슈 도출 및 최신 

정보 공유

  ○ 과학기술정책 포럼은 민간위원장 포함 10명 내외의 분야별 정책전문가로 구성

  ○ 민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가 정책 현안 이슈에 대해 발표 후 포럼에서 논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

  ○ 분야별 과학기술 정책이슈, 현안이슈, 전문가가 제기하는 이슈 등을 지속 발굴

 □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실제 적용 가능한 

정책대안으로 발전

  ○ 도출된 제언 및 정책대안의 구체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국내·외 과학기술 

및 교육·인력 분야 전문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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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화가 필요한 정책이슈에 대해서는 위원이 참여하는 실무작업팀의 자율적 

구성·운영 지원 (4~5명으로 작업팀을 구성하며, 대안 제시)

 □ 과학기술정책 포럼 및 과학기술정책연구회의 발제문 및 주요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을 최종보고서로 갈음

3.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운영 시 산·학·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결정 지원 시스템의 일환으로 활용 가능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해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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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과학기술정책 포럼 운영 실적

제 1 절 제1회 과학기술정책 포럼

○ 일시 : 2010. 4. 30.(금) 07:30~09:00

○ 장소 :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 B홀

1. MB정부 중장기 주요 과학기술정책 방향과 과제 - KISTEP 손병호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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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회 과학기술정책 포럼 회의록

회의명 제1회 과학기술정책 포럼

일  시 2010년 4월 30일(금) 07:30~09:00

장  소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 B홀

참석자

(소 속)

○ 위원 : 오세정(서울대), 김소영(KAIST), 박문수(생기원),

박송용(녹십자), 박철우(산업대), 복득규(SERI),

서중해(KDI), 이상목(KIST), 이승진(LG 사이언스홀),

장진규(STEPI), 한석희(KIST)

○ 교과부 : 과학기술정책실장, 과학기술정책과장, 

정해양 서기관

○ KISTEP : 손병호, 허대녕

□ 토의 주요 내용

  ○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하고 있음. 본 포럼에서 

좋은 정책 발굴을 기대함

  ○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과학기술 분야 대표 브랜드 

사업 기획이 필요함

  ○ 지방과학 연구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대 인력양성 프로그램(학석사 

통합과정 운영)과 연계 및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도록 균등분배가 아닌 집중 

투자 필요함

  ○ 현재 과학기술의 산업화 트렌드가 너무 강하게 형성되어 있으나 기초·원천

기술은 숙성기간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인 사업화나 성과 창출을 요구하는 분

위기 지양 필요함

  ○ 지방과학단지를 육성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전담부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지방과학단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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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복합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복수분야를 전공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양한 전공 분야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문연구소의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함, 또한 WCI의 

성공을 위해서는 외국인 정주여건 마련이 필요함

  ○ 개도국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개발과 성장전략에 대한 노하우에 관심이 크므로, 

이를 활용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면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을 확보가 

수월할 것임

  ○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중인 글로벌 리더십 제고 사업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 도모 필요

  ○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가 G7에서 G20으로 변화하였고, 세계 시장도 과거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변하고 있음. 따라서 BRICS 이외의 신흥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이들이 원하는 해법을 제공한다면 한국기업이 쉽게 진출하여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임

  ○ 선행학습으로 길러진 영재들이 양산되는 현상을 고려하면, 과학영재교육을 

확대하는 좋은지 검토가 필요함

  ○ R&D 서비스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시장형성시까지는 정부의 확대․지원이 

필요함. 또한 수학․과학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과 교재개발을 

통해 교육과 과학기술의 통합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함

  ○ 정부의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혜자들에 대한 동기부여와 마인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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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2회 과학기술정책 포럼

○ 일시 : 2010. 5. 20.(금) 07:30~09:00

○ 장소 : 팔래스호텔 2층 다봉

1. 과학기술인재 육성 방향과 일자리 창출 전략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박철우

(1) 총괄 개념도

변화요인 3. 정책 측면 4. 대학측면

1단계 원인

인재정책의 단절성

인재육성 유형화 체계성 결여

교육산업정책 융복합화 취약

대학 특성화 전략 부재

규모(계열별역량, 재정)의 경제 취약

낮은 대학의 경쟁력

변 화 요 인

변 화 요 인

변 화 요 인

변 화 요 인

1단계 원인 2단계 결과
일자리 양적·질적미스매치 야기 

고급인재 해외유출 가속

사회적 역할 미흡(수요자만족 취약)

낮은 기술이전 실적

창업동력 미약

1

。

 

대 외 변 화

대 외 변 화

대 외 변 화

대 외 변 화

글로벌화

지식기반 산업사회

혁신가속

고용 없는 성장

교육.산업융복합화
(공통)

경쟁력 있는 일자리 만들기

유형별 인재육성 전략 수립

지역단위 인재육성 전략 추진

여성인력 사회적 활동기반강화

(과학기술)

지식기반 신기술 창업육성

지식 서비스산업 육성

인문사회학 비즈니스참여 강화

(산업기술)

신산업·신기술 개발 촉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중소기업 글로벌 중견기업화

도심형 산업단지 조성

(생활산업)

생활문화 선진화기반 고부가가치화

(대학)

대학재정 역량강화

대학운영 시스템 역량 강화

(교수)

강의능력 제고

현장능력 제고

글로벌 지식혁신역량 강화

(학생)

창업가정신 고취

창의력, 팀웍 제고 프로그램 강화

직업탐색-상담-고용 네트웍 강화

(교육·연구)

산업수요반영 교육네트워크 강화

산업기반 도제교육강화 

교육과정의 글로벌화·내실화 추진

국제적인 지식네트워크 구축

(산학협력)

연구중심대학 과학기술단지 육성

-랩벤처 창업 활성화

산학융합단지 조성

도시형 생활산업촉진 선도

2

。

 

국 내 변 화

국 내 변 화

국 내 변 화

국 내 변 화

삶의 질 변화

비경제활동인구증가

-출산율저하

직업의식·생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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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경제현황과 정책방향

<표> 산업분야별 문제점과 대책

현 황과  대책 내   용

제 조 업

현황

• 제조업의 기술혁신으로 일자리 창출한계
• 글로벌 경쟁악화로 기업의 해외이주 가속 및 부품조달 국제화로 대기업의 성장이 

국내 내수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함
• 일자리 가득율 높은 중소기업 경우, 대기업 협력기업 위주 성장 대부분
• 지역 및 국내 내수기업의 성장전략 부재

대책

• 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를 기반으로 글로벌화 추진
• 대기업의 해외이전 국내전환유도
• 신 성 장 동 력  창 출 ,  경 쟁 력  있 는  중 소 기 업  발 굴 육 성 ,  신 산 업  창 업  촉 진
• 도심 산업입지확보로 직주일치형 제조업 전략 추진
• 지역시장기업의 전국기업화 및 국내 내수기업의 글로벌화 추진

생활산업

현황
• 제조업 생산성 대비 생활 서비스업의 생산성 낙후
• 부동산, 육아․교육비 부담으로 제조업 성장이 국내 내수성장 한계
• 도시 기반시설의 공동문화 취약- 주차, 도로, 인프라 등 

대책 • 생활서비스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 도시정책정비-도심 생활경제권 제도의 도입

지식산업

현황 • 지나친 소기업화로 국제경쟁력 취약

대책
• 지 식 산 업 의  클러스 터화 및  창 업 지 원 으 로  도 심 형  산 업  육 성
• 규 모 의  경 제  법제 화로  글 로 벌  경 쟁 력  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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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화요인분석

2.1 대외 변화요인 분석

ㅇ글로벌화, 지식기반화, 기술혁신 가속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

ㅇ교육․산업 융복합화

➊ 고용없는 성장

 □ 글로벌 지식기반화, 기술혁신 가속화로 고용없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한계 

  ○ 글로벌 산업경제의 경쟁 악화에 따른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시스템의 효율화로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반해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 출현이 더딤

<그림> 국내 생산액 증가와 고용증가 비교

    -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생산과 고용창출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산업생산이나 

투자증가가 고용창출가 괴리되는 현상이 점차적으로 증가

    -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 성장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등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가 더딤

    -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의 심화에 따라 제조업 부문의 국내 신규투자 여건이 

나빠지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하고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글로벌 산업경제의 경쟁 악화에 따른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제조업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및 서비스 분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고용문제 타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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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주도형 대기업의 성장효과가 국내 중소기업으로의 파급효과와 제조업의 

성장이 생활산업․지식서비스업으로의 연쇄파급이 미약한 것은 국내 교육투자와 

주택투자로 인한 이자부담에 대한 비중이 높아 생활산업 성장촉진 동력이 미약

해진데 있음

    - ‘08년 4분기에서 ’09년 3분기까지 1년간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은 명목기준 

40조 5천 248억원으로 1년전 대비 3.5% 증가하고 처음 40조억원을 넘어섬

     ※일본 후카오 교지 교수에 의하면 일본 경제에서 80%를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에 비하여 발달이 지체되면서 내수경제 성장을 막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특히, ‘70년부터 ’06년까지 일본 제조업 생산성이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동안, 서비스업을 

나타내는 비제조업의 생산성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노동자 한명당 생산성을 비교했을 

때, 제조업은 ‘08년 현재 일본은 미국의 70%를 기록했지만 서비스업은 45%에 머물렀

다고 평가

➋ 교육․산업 융복합화

 □ 첨단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대학의 능동적 역할 필요

  ○ IT, BT, NT 등의 발달 이외에도 ET(Environment Technology), ST(Space 

Technology), CT(Culture Technology)로 대변되는 첨단산업의 급신장으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는 과학기술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음

  ○ 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동종 또는 이업종간 기술융합이 촉진되고 기존 과학

기술의 응용을 가속화함으로써 기존 기술과 차별화된 기술혁신이 보편화되고 

있음

  ○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한 

지식기반 경제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전통산업과 신기술의 접목으로 고부가가치화가 진전되는 등 혁신적인 구조

개혁이 추진되고 있음

  ○ 정보통신의 발달과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산업은 생산설비외의 

대학, 연구소 등 기술적 파트너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고 있음

    - 기술의 복잡화와 고도화로 신기술 개발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연구개발과정의 

복합화, 시스템화로 인해 동종 또는 이업종 의 기술융합 및 상호연계 요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 국내외 경쟁심화와 기술표준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기술개발기간의 단축, 

기술확보 및 상업화 기간 단축, 기술표준 선점 및 경쟁력 배제 등을 위해 

산학연 협력은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경영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처럼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에 기초한 지식생태계 조성이 경쟁력 우위 점유를 

위한 필수적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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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기술혁신의 가속화 등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산학연 연계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 특히, 선진국에 비해 기술혁신역량(연구개발비, 연구원 수, 연구시설 등)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역량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연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혁신주체가 물리적․화학적 일체화가 절실함

 □ 지식기반 경제로의 천이 가속화로 기업의 공간적 입지변동성을 촉진

  ○ 20세기 “정보혁명”에 이어 지식이 경쟁력 강화와 가치창조의 핵심이 되는 

“지식혁명시대”로 돌입하고 있음

    - 물리적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에서 새로운 지식의 창조와 기술발전을 통한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 이에 따라 전통적인 생산요소의 중요성은 약화되는 반면, 다양한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공유가 

보다 중요한 생산요소로 간주되고 있음

    - 이러한 지식기반 시대의 도래는 기업으로 하여금 노동, 기술, 정보, 시장, 

정부규제, 수요조건 등의 비교우위를 목적으로 한 공간적 입지변동성을 

보다 촉진시키고 있음

  ○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입으로 집적을 통한 생산과정을 외부화하고 기업 및 대학 

등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에 입지하려는 입지수요가 증대되는 

등 과거와는 다른 기업입지의 수요특성을 보이고 있음

    - 전통산업에서는 소프트 인프라스트럭처(Soft infrastructure)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 연구교육기능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복합산업단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2.2 대내 변화요인 분석

ㅇ 삶의질․문화선진화에 따른 직업의식의 변화

ㅇ 대학의 창업능력 미흡

ㅇ S&T 분야 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취약

ㅇ 국내 인력의 해외진출 가속화(brain drain), 외국인 인재수준의 불균형

ㅇ 출산율 저하, 청년인구감소, 노인인구 증가

- 지식·경험산업 육성 필요

- 여성인재·퇴직인력 활용방안 구체화 전략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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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삶의 질․문화선진화에 따른 직업의식의 변화

 □ 국내 취업환경은 취업수준 및 고용환경에 대한 눈높이, 취업정보 미스매

치에 따라 양적․질적 미스매치가 야기되고 있음

  ○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질적 구인난을, 소기업의 경우에는 양적 구인난을 야기

하고 있으며, 산업집적지와 생활거주지 간에 지역별 미스매치도 심각

    - 우수한 인재들이 산업현장 보다는 안정된 전문직을 선호하고 있으며, 산업

분야를 선택한 인재들도 도전적인 창업보다는 안정된 대기업으로 취업

  ○ 지방 대학원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피폐화로 선도산업육성 등 지역의 신성장

동력 잠재력 악화

    - 지방 대학의 문제는 출산율저하에 따른 입학자원 감소와 학생들의 대학 브랜드

선호 지향에 따라 악화일로에 있으며, 지역 내 대학의 비특성화에 따른 지방

대학 경쟁력저하에도 원인이 있음

 □ 고학력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은 ‘일자리가 없어서’ 보다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어서’로 조사됨

<표> 고학력 청년실업의 주된 이유

일 자 리 가  있 어 도  마음에 드는  일 자 리 가  없 어 서 75.6%

일자리가 없어서 19.3%

고시 등 전문직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어서 3.0%

취업안해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0.9%

출처: 현대경제硏, 대학생의 취업관과 취업활동에 대한 여론조사, ‘10.3

  ○ 고학력 청년층은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나, 대기업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중소․

중견기업과는 보상수준에서 눈높이 차이

    - 2010년도 대졸 신입사원 연봉 수준(잡코리아) : 대기업 3,138만원, 중소기업 

2,0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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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고학력 청년층의 선호도 vs 일자리 현황

* 선호도 : 현대경제硏 자료, 노동시장비중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2008

** 주) 신규 고용보험 취득자수를 일자리로 추정 

  ○ 상당수의 고학력 청년층은 당장 눈높이를 낮춰 취업하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려는 경향

    - 눈높이 낮춤 기간(%) : (6개월) 29.1, (1년) 35.6, (1∼2년) 16.9%, (계속) 

18.3% (현대경제연구원) 

➋ 대학의 창업동력 미흡

 □ 국내 과학기술 인력은 창업보다는 특정 전문직 또는 대기업을 선호하며 

안정된 삶을 지향

  ○ 과학기술 인재 발전 경로를 선택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물론, 졸업 

후, 창업에 대한 열정도 미흡

    - 2000년대 이후 이공계 위기 논의의 사회적 부각으로 인해 초중등 과정뿐 

아니라 이공계 대학/대학원생 과정에서도 40% 이상이 의․치학 전문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등 이공계 분야의 이탈이 가속화(KOTEF, 2005)

    - 이러한 관심도 저하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자긍심 저하와 열악한 창업환경, 

시장에 대한 불신과 왜소한 경제규모, 경영전략과 같은 기술외적인 지원체계의 

미흡 등에 기인

  ○ 한국국적의 과학기술 박사학위자가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국내대학이나 

정부연구소로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서 잔류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 인력의 해외 유출도 가속되어 두뇌유출지수가 ‘95년 7.53(48개국 

중 4위)에서 ’06년 4.96(61개국 중 40위)로 하락하는 등 고급두뇌 수급이 날

로 악화(엄미정,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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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촉진을 위한 기반으로 국내 대학 내 지식축적 및 연구수행조직의 역

량이 매우 미약

  ○ 대학 내 주 연구주체가 대부분 석․박사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만 근무함에 따라 지식축적 기능 미흡

    - 교수들은 연구비 수주를 위한 대외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학생 

위주의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지식축적 기능 미흡

    - 국내 대학의 경우, 연구교원에 대해서는 계약직 형태로 불안정한 고용형태 

유지

<국내외 연구소 역량비교(엄미정, 2008)>

ㅇ 국내 대학부설연구소들의 인력규모는 대략 30명~50명 이내이며 이 중에서 

정규 연구인력은 연구소에 참여하는 교수들이며 그 외의 행정요원과 연구교수, 

포스트 닥, 학생 등은 모두 비정규 연구인력이어서 연구소 자체의 장기적인 

연구 방향을 설정하기가 곤란함

ㅇ 해외 우수 대학부설연구소들의 경우 대략 200 ~ 300 여명의 연구인력으로 

구성되며, 이 중 정규인력은 교수와 정규직 연구원, 행정기술요원 등을 포함

하여 40% 정도임. 나머지는 포스트 닥과 석 박사 학생 등이 차지

ㅇ 따라서 우수한 정규 연구인력을 바탕으로 정부 R&D기관의 대형 연구과제를 

수주하고 대형 연구시설 등의 운영이 가능하여 특성화된 전문 연구소로 발전

하고 있음

  ○ 제도적으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방안이 없어 연구소들이 단기적인 외부 

과제 수탁에만 의존

    - 대학 연구소의 경쟁력 확보와 연구 역량의 지속적인 축적을 위해서는 연구소 

전담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

❸ S&T 분야 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취약

 □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활동에 투입되는 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서비스 

부문의 비효율성은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예) 기업매출액 대비 물류서비스 비용 비중 : 일본(5.0%), 미국(7.5%), 한국(9.9%)

    - 즉, 높은 생산 및 기술개발 능력을 금융, 정보, 디자인 등의 지식서비스 기능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특유의 산업경쟁력 확보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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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그 동안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은 제도⋅규제 개혁 및 업종별 지원

정책에 집중되었고, 서비스 R&D 등 혁신전략이 부족했음

    - 최근, 미국⋅일본⋅EU 등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서비스 사이언스 등의 혁신 활동을 강화하는 추세

 □ 최근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연구개발(R&D) 아웃소싱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관련 산업으로 S&T 기반 연구개발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짐

  ○ S&T기반 서비스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의 아웃소싱을 통해, 연구과정과 연구

결과의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서 과학기술 지식의 창출 및 확산을 촉진

     * 국내의 경우, ‘07년 5월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령‘의 시

행을 통해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및 인건비 보조 등)

 □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중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 부가가치 기준 제조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6년 27.6%에서 

2007년 27.9%로 정체현상을 보인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동기간 51.8%에서 

57.6%로 크게 증가

    - 고용비중도 제조업은 1996년 23.6%에서 2007년 17.6%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동기간 54.8%에서 66.7%로 크게 증가

<표> 서비스업과 제조업 비교

1996년 2000년 2005년 2007년

부가가치 

비중(%)

제조업 27.6 29.4 28.4 27.9

서비스업 51.8 54.4 56.3 57.6

고용비중

(%)

제조업 23.6 20.3 18.5 17.6

서비스업 54.8 61.2 65.2 66.7

출처: 한국은행, 2009

* 주: 1) 부가가치비중(명목가치 기준)= 서비스업 부가가치/국내 총부가가치

     2) 고용비중=서비스업 고용/국내 총고용

  ○ 정부는 ’06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 등 ’03년부터 매년 대책을 발표,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차별제도 시정, 불합리한 규제 철폐 등의 성과를 거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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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서비스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중요 수단으로 등장

  ○ 산업의 부가가치 원천이 단순 조립⋅가공영역 위주의 기존의 가치사슬

(Frown Curve)에서 디자인, 컨설팅 등의 지식서비스 위주 가치사슬(Smile 

Curve)로 변화

    -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 생산중심의 사업에서, 디자인, R&D, A/S, 금융서비스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융합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

<그림> 산업의 가치사슬 변화

출처: 산업연구원,「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지원방안」, 2007

 □ S&T 기반 서비스 분야 기업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 전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주로 하는 기업들로서, 국내 R&D 아웃소싱 활성화 및 전문 연구인력의 고용기회 

확대 기여

  ○ 최근, 미국⋅일본⋅EU 등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서비스 

사이언스 등의 혁신 활동을 강화하는 추세, 연구개발 서비스기업 등의 역할이 

증대

     * 미국은 4만4500여개, 종사자 87만여명 (2002년 기준, 연구개발지원업체 포함), 일본은 

2004년 기준 6만1400여개, 종사자 69만여명이 활동 중(교육과학기술부, 2008) 

 □ 한편, 국내 R&D 아웃소싱 시장의 미활성화로 인해, 역량있는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 등은 소수이며, 그 성장기반도 취약

  ○ 표준산업분류 내 자연과학연구개발업에 등록한 업체 중 연구시설,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 연구개발전문기업은 약 200여개로 추산

    - 그러나 독자적인 표준산업분류 체계 부재에 따른 관련 산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미흡, 연구개발시설·장비, 학술 및 특허 등 기술정보에 대한 접근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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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전문기업의 영세성 및 낮은 경영실적으로 장기적인 성장기반 확충 필요

    - 1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매출․영업이익․전문 인력 고용

수준 등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영세

<표>우리나라 연구개발전문기업 실태조사(‘07.5) 결과

 ① 매출규모

 총 매출액 10억원 이하 기업(55%), 평균 매출액은 약 34억원

 ⇒ 총매출액(200기업 기준)은 약 6,800억원으로 추산

 * 이중 R&D 및 라이센싱에 의한 매출액은 2,800억원(40%) 추산

 ② 전문인력  R&D인력 수 10인 이하 기업(77%), 평균 석사 2명, 박사1명 수준

 □ 한편 S&T기반 서비스 기업의 제한적 시장진출로 인력흡수기능이 상대적으로 위축 

  ○ S&T 기반 지식서비스산업시장에서의 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이 구축되지 못하여 

R&D서비스시장의 왜곡 초래 가능

     * 예를들어, 한국특허정보원의 경우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하는 특허정보서비스제공사업이 

국내 20여개의 특허정보서비스기업의 시장진출기능을 일부 장애로 작용 

     * 한편 일부 대기업의 경우, R&D서비스기업에게 기술개발용역을 발주하면서 특허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기술료를 지불하지 않음

 □ S&T기반 지식서비스 기업을 통한 석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의 활용확대를 위한 

다양한 진출기회 마련이 필요

  ○ 대학의 석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의 경우, 대기업 등 진출기회가 제한되어, 다양한 

진출기회 확대가 필요

    - 중소기업연구원(‘07)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산학간 공동연구를 통해 채용되는 

인력은 대부분 학부위주로 구성, 석박사 인력의 채용비중은 저조한 실정

    - 특히 조사대상기업의 인재채용 성과를 보면, 전문학사 및 학사위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석·박사 인력은 전체 채용인원의 8%(38명) 수준에 불과

 □ 따라서, 산업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S&T기반 지식서비스 

부문의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방안마련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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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ㅇ 과학기술인재와 산업기술인재 육성의 범위 모호, 체계적 전략 부재

ㅇ 인재정책의 총괄 컨트롤 타워 부재, 정책의 지속성결여(단절성)

ㅇ 인재정책과 산업정책의 융복합화 취약

2.4 대학 현황과 문제점

ㅇ 대학의 유형별 특성화 취약

ㅇ 대학의 총괄 경쟁력 취약

- 수요자 만족도·산업수요 맞춤인재육성 기능 미흡

ㅇ 지나친 산업수요 맞춤인재 요구로 미래 원천기술 기반 취약

-대학의 출연연 하청화

-지식이전 능력 미흡

-대학의 과학기술인재 양성 규모의 경제성 결여․창업가 정신 미약

(3) 정책의 방향

3.1 일자리 창출방향

ㅇ 일자리 창출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전략의 융복합화

ㅇ 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ㅇ 지식기반 신기술창업을 통한 미래 일자리 경쟁력 확보

ㅇ 지식기반 서비스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고학력자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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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일자리 창출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전략의 융복합화

글로벌화
지식기반화
기술혁신

고용 없는 성장 일 자 리 창 출 ?
⇨ 

성 장⁃인재 수 급 복 잡화 
⇦

좋은 일 자 리 ? 직업의식변화
삶의 질
문화선진화

대기업 생산거점 글로벌화 ▪
중소기업 중견기업화 지연 ▪

  고임금과 생산공정 자동화 ▪
창업의 경쟁력 약화 ▪

서비스업의 생산성 취약 ▪

중소기업 중견기업화▪
신산업 창업 ▪

지식 서비스업 육성 ▪

▪ 도심형 직장
▪ 기업 접근성(출퇴근) 
▪ 좋은 근무·복지환경
※ SME 도심 외곽이전 

가속으로 매력저하

▪ 높은 연봉
▪ 비전 있는 브랜드기업
▪ 업무적합도
▪ 동료문화
▪ 좋은 근무환경
▪ 직 주 일 치  직 장 선 호

<그림>성장과 인재매칭 복합화 필요

➋ 지식기반 신기술창업을 통한 미래 일자리 경쟁력 확보

 □ 과학기술전반에 걸쳐 일자리 창출전략이 요구되며 인재 집중도가 높은 대학의 

분발이 요구됨

  ○ 이러한 요구와는 반대로 국가혁신시스템 상에서 공공부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출연연을 중심으로 확립되어, 대학은 연구개발 활동에 중요한 위상을 점하지 못

하고 상대적으로 약화됨

    - 대학의 출연연 R&D 하청화 구조를 극복할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대학 내 연구소의 미약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개인연구 

지원, 대학 연구 인프라의 강화 등 대학․연구기관의 양적, 질적 성과를 동반 

육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전략 마련 필요

  ○ 산업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요소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지식서비스 부문의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방안마련 필요

❸ 지식기반 서비스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고학력자 일자리 창출

 □ S&T 기반 서비스 분야 기업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 전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주로 하는 기업들로서, 국내 R&D 아웃소싱 활성화 및 전문 연구인력의 고용

기회 확대 기여

  ○ 최근, 미국⋅일본⋅EU 등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서비스 

사이언스 등의 혁신 활동을 강화하는 추세, 연구개발 서비스기업 등의 역할이 

증대

     * 미국은 4만4500여개, 종사자 87만여명 (2002년 기준, 연구개발지원업체 포함), 일본은 

2004년 기준 6만1400여개, 종사자 69만여명이 활동 중(교육과학기술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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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국내 R&D 아웃소싱 시장의 미활성화로 인해, 역량있는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 등은 소수이며, 그 성장기반도 취약

  ○ 표준산업분류내 자연과학연구개발업에 등록한 업체 중 연구시설,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 연구개발전문기업은 약 200여개로 추산

    - 그러나 독자적인 표준산업분류 체계 부재에 따른 관련 산업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미흡, 연구개발시설·장비, 학술 및 특허 등 기술정보에 대한 접근이 

곤란  

  ○ 연구개발전문기업의 영세성 및 낮은 경영실적으로 장기적인 성장기반 확충 필요

    - 1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매출․영업이익․전문 인력 고용

수준 등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영세

 □ S&T기반 지식서비스 기업을 통한 석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의 활용확대를 위한 

다양한 진출기회 마련이 필요

  ○ 대학의 석·박사급 고급연구인력의 경우, 대기업 등 진출기회가 제한되어, 다양한 

진출기회 확대가 필요

    - 중소기업연구원(‘07)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산학간 공동연구를 통해 채용되는 

인력은 대부분 학부위주로 구성, 석·박사 인력의 채용비중은 저조한 실정

    - 특히 조사대상기업의 인재채용 성과를 보면, 전문학사 및 학사위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석·박사 인력은 전체 채용인원의 8%(38명) 수준에 불과

3.2 대학의 변화방향

ㅇ 과학기술인재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의와 핵심인재 집중육성

- 석·박사 과정 중심의 과학기술인재 육성 전략 수립

- 차별화된 대학원 중심대학 육성

ㅇ 규모의 경쟁력을 갖는 대학경쟁력 확보 및 창업의 공간경쟁력 확보

- 대학구조조정시 계열중심 대학으로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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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과학기술인재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의와 핵심인재 집중육성

 □ 과학기술의 정의

  ○ 과학(science)은 우주와 물질․생명현상에 이르기까지 자연을 실험과 관찰분석과 

수학적 이론화 등 과학적 방법론을 통하여 객관적인 자연의 원리와 질서 그리고 

운동의 법칙 등을 찾아내기 위한 지식의 탐구행위와 그 결과로 나타난 

이론체계, 축적된 지식체계를 말함

    - 즉, 과학은 진리탐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정신활동을 말함

  ○ 반면에 기술(technology)은 과학적 지식이나 원리를 활용하여 인간의 경제활동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방법이나 노하우(know how) 또는 활용지식을 의미함

    - 기술은 인간의 손을 통하여 유용한 기계나 설비 또는 생산제품을 만들어 

내고, 지식과 재화나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 등을 발전시켜 인간

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여 주는 목적의식을 갖는 활동을 말함

  ○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과 기술은 새로운 과학적 지식이 첨단기술개발의 원천이 되고, 

고도의 기술은 첨단과학실험장치를 가능하게 하여 상호 보완적상승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서로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부르게 되었음

  ○ 그렇기 때문에 첨단산업의 많은 분야는 과학산업(science based industry)이라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생명과학, 수학, 물리학, 지구과학 등의 기초과학연구

(미래 인류생존기술)와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연구․상업화/실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아이디어 형성단계에서 신제품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각 

연구개발과정과 상호연관성은 과학기술정책에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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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유형 분류 및 핵심인재의 정의

<그림>이공계 인재영역

  ○ 많은 사람들이 이공계 인력과 과학기술인력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엄밀하게 

보면, 이공계 인력은 이학계열과 공학계열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임

    - 학위 개념으로 보면 고졸부터 박사학위까지를 포함하고, 인력 유형으로 볼 때, 

기초과학자, 응용과학자, 개발기술자, 생산기술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임

     * 독일의 경우, 공학분야는 기업과 협력하여 실무중심의 파코슐레를 통해 육성하고 이학분야는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를 지향하는 학문 배경을 중시하여 종합대학교에서 육성하는 복선형 제도 운영

    - 반면에 과학기술인력은 과학이라고 하는 지식개념과 기술이라고 하는 시장

개념이 결합한 용어로서 지식 개념이 가미된 기초과학자, 응용과학자, 개발

기술자까지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위 기준으로는 학부 이상 인력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공계 특별법 분류상에 전문학사까지를 과학기술인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1990년대 초 과학기술인력규정을 완화시킨데 따른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1)

  ○ 과학기술인재와 구별하여 산업기술인재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산업기술인재는 

과학기술인재와는 다르게 시장개념이 강조된 인재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시장과 다소 유리된 기초과학은 제외되며, 응용과학기술자의 일부는 

시장과 연계됨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박경진, 과학기술정책론, 2008년 2월 15일, 도서출판 오름



- 37 -

    - 또한, 생산기술 분야의 기능인력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고졸, 전문학사 분야도 

산업기술인재로 분류될 수 있음

  ○ 그리고 과학기술분야「핵심인재」는 사실상 전문인재(박사학위 또는 동등자격

이상자)부터 국가인재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의견: 개인적인 생각으로 핵심인재란 조직적 관점에서도 고려되어야 하며, 시장관점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직의 유형(연구소, 기업, 대학 등)에 더하여 조직 운영을 

위한 리더쉽도 함께 고려될 수밖에 없음

     ※의견: 엄밀히 말하면 전문인재부터 국가인재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보다는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좁은 의미에서의 핵심인재가 용어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그리고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인력 또는 주변인들은 

「과학기술 기반인재」로 정의

    - 과학기술 기반인재로는 학교부분: 과학교사/과학담당 장학진, 공공부분: 과학

기술저널리즘 종사자/연구관/과학기술정책담당관, 시장부분: R&D매니저/지식

브로커/산학협력중개인/기술평가사/ 변리사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음

<그림>과학기술인재의 수준 유형화 체계도

출처 1) 과학기술인력의 단계적 역량모델(Dalton & Thompson)

출처 2) 과학기술인력의 역량모델 참고(차원분석: 삼성종합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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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규모의 경쟁력을 갖는 대학경쟁력 확보 및 창업의 공간경쟁력 확보

  ○ 단순한 교육중심-연구중심의 구분이 아니라 대학원을 보유하며 미래 원천기술을 

연구하며 창업에 초점을 두는 대학원 중심대학 모델과 중소기업지원과 취업에 초점을 

두는 산학협력모델로 특성화 필요

    - 특히, 대학원 중심대학이 창업촉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공규모를 

좁혀 계열중심의 연구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관련분야 대학원생 규모의 확대가 

필요 

(단위: 명, %)

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대학원생비중

Harvard 7,002 10,094 59

Stanford 6,442 11,325 64

MIT 4,066 6,140 60

Oxford 11,106 6,601 37

Cambridge 12,284 6,649 35

런던 정경대 4,254 4,386 51

베이징대 14,662 16,666 53

도쿄대 15,466 12,676 45

출처: Samil(2009).

<표>해외 대학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비중 비교

대학 학부생 비율 A (%) 학부생 비율 B (%)

KAIST 42 42

POSTECH 49 47

서울대 67 64

연세대 78 65

한양대 78 66

고려대 79 68

경희대 82 67

부산대 82 73

중앙대 84 72

충남대 84 79

＊주: A는 일반대학 기준, B는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포함.

<표>우리나라 대학의 학부생 비율 (대학원생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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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기술인재육성 비전과 전략

<비전>

ㅇ 미래 시장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인재 육성

<전략>

ㅇ 대학의 신기술창업 활성화 및 지원 환경 조성

ㅇ S&T기반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ㅇ 해외 우수인재 교류강화와 상호 국가간 기술창업단지 구축

ㅇ 지방대학 선도인재육성 기반 확보를 통한 지역창업 촉진

<이슈 1 : 대학원중심대학의 Lab. 벤처 기반 신기술 창업능력 제고 필요>

  ○ 대학원중심대 등 우수대학의 창업기능이 매우 취약하며, 대부분의 졸업생이 대

기업, 전문직 등 안정된 직장만을 선호

    - 지식기반 산업사회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대학원 Lab. 벤처기반 

석․박사과정의 창업이 핵심이 될 수 있음

     ※ Lab. 벤처는 대학의 산업기술지주회사에 지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화 성공시 산학

협력단의 선순환발전이 가능하여 추후 대학발전자금으로 확대 가능

  ○ 가장 효율적인 기술이전은 기술개발자의 창업에 있음

  ○ 지식의 고도화에 따라 기존 기업으로의 신기술이전은 기술가치평가, 사업화 기술

개발과정의 지속 어려움 때문에 초기 개발자의 지속적인 노력과 보상체계 마련 

필요

    - 대학원 중심대학의 Lab.이 모태가 되는 창업지원 인프라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이후 기술개발의 연속성을 확보

    -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중심이 되어 Lab.기반 기업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대학

부지 내에 Science Park 을 조성하고,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통한 운영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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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 : R&D기반 신산업․녹색기술인재 육성>

 □ 신산업인재는 교과서가 없는 인재육성 영역임

  ○ 신산업은 정형화되지 않은 학문배경을 갖고 있거나 다학제간 융합형태가 많아 

논문과 연구개발을 통해 육성하는 것이 최적임

    - 특히 신산업은 산업의 성격상 글로벌 기술선도가 필요한 산업으로  개발시점이 

매우 중요하여 연구자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참여가 필요한 영역으로 취업, 

금전적 보상 등 학문이후 보상체계가 필요

    - Lab.이 기반이 되는 연구형 기업으로의 창업활동은 참여 연구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고 연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체계의 

핵심이 될 수 있음

<이슈 3 : S&T기반 지식서비스업 육성>

 □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전통적 생산요소(토지,노동,자본)보다 인간의 창의적 지식이 

주된 생산요소로 활용

  ○ 기존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거나, 신기술산업의 창출, 

지식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는 모든 산업에 해당

     * 일반적으로 지식서비스 산업은 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오락문화 서비스 부문을 통칭 

     ※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다른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역량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지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지님(KDI, 2007)

- 특히 연구개발업이나 연구개발지원업, 엔지니어링 등은 S&T기반 지식서비스업에 해당

 □ 고학력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가능

  ○ 지식서비스 부문은 연구개발, 마케팅, 컨설팅 등 지식 수준이 높은 고학력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고학력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특히 S&T기반 지식서비스업은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서 이공계 인력의 일자리 

창출 및 현장기반 연구개발 능력을 축적할 수 있는 신직업군으로 등장 가능

  ○ 또한 지식서비스업은 시스템통합관리(SI), 소프트웨어, 국제해운, 컨설팅, 회계 및 

법률자문, 디자인, 연구개발 등의 서비스업종은 유망 수출산업으로 기대

  ○ S&T 기반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다양한 연구개발영역에 대한 경험이 가능하여, 

일반 기업에 비해 현장감 있는 연구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S&T기반으로 취업한 

인력의 2차 취업 및 고급연구인력의 현장경험 기회확보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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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과 출연연, S&T 지식서비스업 분야간 연구인력 유동성 확대 및 고급

연구인력 교류기회 확대 기여

  ○ 출연연을 통해, 이루어지는 석·박사 인력 인턴쉽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연구

인력의 교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출연연과 S&T기반 지식서비스업간의 상호

협력 강화가 필요

    - 출연연 인턴쉽 이후, 출연연의 지원을 통한 S&T기반 지식서비스기업 진출기회를 

제공, 기존 기업중심의 취업에서 다양한 경로의 취업진출기회를 확보

    - S&T기반 R&D 서비스 기업과 출연연간 시설·기자재 공동활용을 통해, 서비스 

기업의 R&D 서비스 역량 확보 지원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계 가능

<이슈 4 : 해외 우수인재 교류강화와 상호 국가간 기술창업단지 구축>

  ○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으로 예상되는 중장기적 우수 과학기술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잠재인력 활용 강화

    - 해외 유학생들의 국내 대학원 진학과 국내 연계 상대국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체제정비 및 지원방안 마련 필요

  ○ 핵심국가 중심에서 다극체제로의 글로벌 인재 육성 전략 전환필요

    - 국내의 미국중심 학문적 편향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산업시장의 다양화 

측면에서도 부정적

    -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권역별 학자 및 학생

교류의 균형지원 체제 구축 필요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국가와의 산업교류기반 인재육성 정책 도입

필요

    - 유라시아, 중동국가 등의 대학과 국내 대학 간 산학협력 공동시설 마련, 창업

보육 및 무역거점 지원, 연계사업 지원 등을 교차 지원하여 인재육성 다양화

    - 특히 ODA 국가로부터 상대국의 인재를 받아 교육시켜 보냄으로써 국내 수출

산업의 다양화 전략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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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 : 지방대학 선도인재육성 기반 확보를 통한 지역창업 촉진>

 □ 지방 국립대학의 학․석사 통합과정 도입

  ○ 2020년 입학자원의 감소는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지방 4년제 대학교의 경영위기로 

발전할 수 있고, 이는 지식기반 사업사회에서 지역경제의 위기일 수 있음

    - 입학자원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지역의 지식산업화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5년제 학․석사 통합과정 도입필요

    - 학․석사 통합과정 도입을 위해서는 학부생과 일반대학원 정원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학․석사 과정에서 연구 활동 참여는 기업수요맞춤 인재육성의 수단이며, 창업 

준비과정임

  ○ 3+2 학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석사과정에 준하는 기간 동안에는 산학협력 연구를 

통하여 수요맞춤형 인재를 육성

    - 1년 정도 학교생활을 추가함으로써 부담할 수 있는 학비부담은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2년간 연구과제 참여로 생활비와 학비를 보조받는 형태로 추진함

으로써 등록금 부담을 경감

<이슈 6 : 중소기업 Global Business Center(GBC) 설치지원 사업 추진>

  ○ 정부의 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 등을 통해 연구역량이 확보된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GBC 사업을 지원

    - GBC사업은 기업 참여 업종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술마케팅’, ‘시장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디자인 및 브랜드 전략수립’, ‘연구개발 연계지원’ 등을 전담할 

부서 신설(4~7명 수준)을 지원

     ※ 신설 부서는 기존 ATC 지원부서인 기업부설연구소와 물리적․화학적으로 일체화시켜 

글로벌 기술마케팅이 R&D로, 다시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 형성

     ※ 기존 회사에서 영업부서와 연구소간 업무 협의시, 상호 자존심 때문에 불엽화음이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직관리적 측면에서 CEO의 리더십이 필요

    - 지원 사업비는 ‘신규 부서 구성 인건비 지원’, ‘시장 조사․분석 비용’, ‘상품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비용(자체 및 위탁개발)’, ‘상품․기술개발 비용’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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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 전략 지원 필요>

ㅇ 현재, 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 과정에서 정체 구간에 있는 기업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사업개선방안 연구보고(‘09년 8월, KEIT)에서 매출 

50-100억 기업의 성장률은 37%로 탁월하나, 500-1,000억 기업의 성장률은 

2% 수준이라는 연구결과

- 즉, 중소기업의 경우 400억 이상의 중견기업화로 천이 단계에서 매출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이후, 1,000억과 3,000억 수준에서도 매출 정체를 보이는 

것은 글로벌 시장전략과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부족한데 기인

ㅇ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속적인 기업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재 및 시장 네트워크 확보, 새로운 개념의 시장접근 아이디어가 

요구됨

- 이를 위해 글로벌 기술영업 인재 확보와 체계적인 해외 영업기반 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중견기업 비즈니스 역량 지원사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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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회 과학기술정책 포럼 회의록

회의명 제2회 과학기술정책 포럼

일  시 2010년 5월 20일(금) 07:30~09:00

장  소 팔래스호텔 2층 다봉

참석자

(소 속)

○ 위원 : 오세정(서울대), 김소영(KAIST), 박문수(생기원),

박송용(녹십자), 박철우(산업대), 박중구(산업대),

이상목(KIST), 이승진(LG 사이언스홀), 한석희(KIST)

○ 교과부 : 김영식 과학기술정책실장, 오성배 서기관

○ KISTEP : 박구선, 손병호, 허대녕

□ 토의 주요 내용

  ○ 선진국으로 갈수록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이공계인력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공계인력의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제고가 중요. 이공계인력의 적절한 비중에 

대한 검토 및 목표 선정 필요.

  ○ 우리나라의 제조업 고용비율은 약 17%로, 일본(20%), 독일(24%)보다 낮고, 

급속히 하락하고 있으므로 위기감 대두. 고등학교의 인문계와 자연계 비율이 

7:3으로 자연계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전문계고 학생이 감소하므로, 잠재적인 

이공계인력 Pool 감소 문제 발생. 또한, PISA에서 발표하는 청소년 수학·과학 

순위가 많이 하락.

  ○ 고등학교의 인문계와 자연계 비율은 7:3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대학의 학과별 

정원은 크게 변화가 없으므로, 학생들이 이공계 분야로 교차지원을 하고 있음. 

고등학교와 대학간의 전공분야간 비율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석·박사급 고급 인력의 취업 촉진을 위하여, 기업연구소 설립기준에 포함되는 

연구원의 자격을 이공계 석·박사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석·박사 연구원 

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연구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총괄연구책임자

(기관)로 참여하지 못하고, 참여연구자(기관)로 참여 제한 필요.



- 45 -

  ○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인력채용 촉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인건비 보존 사업은 

큰 실효성이 없음. 중소기업이 석·박사 채용을 기피하는 것보다, 석·박사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것이 더 근본적 문제로 사료됨.

  ○ 연구개발서비스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원인은 정보를 얻는데 고비용이 소요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보를 팔 때 저평가되어 그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임. 따라서, 정부에서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초기 시장형성 

지원을 위해 정보의 가치에 대한 기준 선정과  초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DB 구축에 대한 지원 필요.

  ○ 지식서비스산업을 10년전부터 육성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장형성이 잘 안됨. 

특히 교육서비스 분야와 의료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시장이 잘 되지 않으며, 

기득권층의 반대 및 컨텐츠 정보 독점이 걸림돌로 작용.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와의 접목을 통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발전 및 시장 형성 노력 필요.

  ○ 지식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공

기업의 사례가 없음. 해외 트랜드 분석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식

서비스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촉진 필요.

  ○ 프랑스에서는 BT, IT, 법학 등 특정 산업별 cluster화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지식서비스산업도 같은 분야별 cluster화를 추진한다면, 시너지효과 유발을 

통해 큰 성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컨설팅 분야는 시장 형성이 잘 되어 있으나, 시험·검사·

인증 등의 분야는 글로벌 standard화로 글로벌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규모는 매우 작음. 또한, 미국의 바텔처럼 R&D를 전문으로 하는 

지식서비스업도 필요. 이러한 분야의 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관련 분야 

outsourcing 활성화 필요.

  ○ 지식기반서비스 관련 기업이 1,400개 있으나, 아직 부족함. 신기술개발시 빨리 

새로운 벤처를 창업할 수 있는 문화 조성 필요. 대학(원)에서 창업관련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졸업시 의무적으로 창업제안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우수 

인재에게 창업을 할 수 있다는 마인드 함양 필요.

  ○ 고학력 취업난은 IMF 이후 공무원과 같은 안정적 직장 선호 현상이 팽배해져 

발생한 당연한 결과로 사료됨. 요즘 대학생들은 우수 스펙을 쌓기 위해 5년간 

재학하는 현상이 일반화 되고 있는데, 국가적 손실이 매우 큼.



- 46 -

  ○ 정부의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현장에서는 단지 인건비 보조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지식재산을 통한 이익 창출이 쉽지 않으므로, 근본적 

해결방안 고민 필요.

  ○ 과학기술인재를 수준별로 유형화하여 정의하였으나, 유형별 분류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수급분석 수반 필요.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한 이

공계인력의 타 분야 유출 방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KIST에서는 과학고 

및 KAIST와 인턴십 프로그램 추진 중.

  ○ 과학고, 대통령과학장학생 등 정부 지원 사업 수혜자 및 출연(연) 인력 DB가 

없음. 우수 인력에 대한 누적 data 구축 및 통계 자료 분석 필요.

  ○ 녹십자가 신갈에서 화순으로 이전한 후, 기술인력의 절반이 퇴사하여, 화순 

지역을 중심으로 재채용함. 이와 같이 지방 연구소는 우수 인재 유치에 큰 

어려움이 따르므로, 해결 방안 모색 필요.

  ○ 회사 입지는 직원들의 회사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연구소는 도심이나 

통근이 좋은 위치에, 공장은 지방에 설립함으로써, 연구소의 우수 인재 유치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서 연구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NTIS를 중심으로 연구자에 대한 DB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56년 역사의 과학

전람회 참여자 이력조사 같은 분석 결과는 매우 흥미있을 것으로 생각됨.

  ○ 기관마다 관련된 연구자 DB를 일부 보유하고 있으나, 통합된 DB는 부재함

  ○ 서울대의 학부생 비율 계산시, 대학원 수료생들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보다 

높게 나타남. 한·미간 학부생 비율 비교시 서로 기준이 달라서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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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3회 과학기술정책 포럼

○ 일시 : 2010. 6. 17.(목) 07:30~09:00

○ 장소 : 팔래스호텔 12층 송실

1. 577전략의 성과분석 및 향후 중점과제 - KISTEP 손병호 실장

 1. �이명박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의 개요

투  입

5% 투자  국가 총연구개발투자 GDP대비 5% 달성

과  정

R&D 시스템

7대 중점분야

① 주력기간산업 ① 세계적 과학기술인재양성

② 신산업창출 ② 기초원천연구 진흥

③ 지식기반서비스 ③ 중소·벤처 기술혁신

④ 국가주도기술 ④ 과학기술 국제화

⑤ 현안관련 분야 ⑤ 지역기술혁신

⑥ 글로벌 이슈대응 ⑥ 과학기술 하부구조

⑦ 기초·기반·융합 ⑦ 과학기술 문화

성  과

7대 과학기술강국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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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난 2년간 주요성과 

< 7대 과학기술강국 실현 >

주요

정량적

성과

향상
 

(SCI 논문)
 

27,284편
 ➡ 
35,569편

 ➡ 
38,613편(예상)

 

(’12년 목표
35,000편)

(국제특허출원)
 

7,065건
  ➡  

7,900건
 ➡ 
8,048건(예상)

  

(’12년 목표
10,000건)

(기술무역
수지비)

  

0.43
   ➡   

0.45
                  

(’12년 목표
0.7)

(과학경쟁력)
(’12년 목표 5위)   

7위
   ➡   

5위
   ➡  

3위
   ➡  

4위
 

주요 분야의

가시적 성과

창출

              

최초 우주인 배출 나로호 1차, 2차 발사
 

                   
핵융합연구장치
(KSTAR)   

연구용원자로
및 원전 수출

                               쇄빙연구선(아라온호)  

            지상파DTV 분산중계기 3D DMB, 3D TV 방송시스템

                          기동헬기(수리온) 항궤양제(놀텍)

2007 2008 2009 2010

GDP 대비 5% 투자 달성 7대 R&D 육성 및 7대 시스템 선진화

․정부 R&D예산 확대 :              

 11.1조원(’08) → 13.7조원(’10)

․조세지원 등으로 민간 R&D 증가 전망:

   8.0%(’09, 예상) → 11.1%(’10, 예상)

․GDP 대비 총 R&D 투자비중: 3.37%(’08)

․국과위 기능․활동 강화

․연구관리기관 통합(연구재단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소화 및 

  평가‧관리제도 개선

․7대 R&D 분야에 집중 투자 : 정부 
R&D예산의 41.6%(’09)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발굴 및 
투자 확대 : 1.5조원(’09) → 1.8조원(’10)

․27개 중점녹색기술 선정 및 투자 
확대 : 1.4조원(’08) → 2.2조원(’10)

․대학과 출연(연) 연구역량 강화
   - WCU, WCI 선정

․기초원천연구 투자 지원 대폭 확대 : 
기초원천연구 비중 : 35.2%(’08) → 4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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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정책목표 관련 주요지표 추이

지표 계획수립시 현  재
목  표
(2012)

투입

투자

▪GDP 대비 총 
R&D투자 비중*

3.01%(’06)

➡

3.37%(’08)**2)

➡

5.0%

▪정부 R&D투자
**1)

11.1조원(’08) 13.7조원(’10) 16.6조원

▪정부 R&D투자 중 
기초원천연구 비중

25.6%(’08) 42.7%(’10) 50.0%

▪기업R&D투자액 중 
대학‧출연(연) 사용 비중

2.3%(’06) 2.2%(’08) 5.0%

▪기업R&D투자 중 
서비스업 비중

7.1%(’06) 7.9%(’08) 10.0%

인력

▪연구원 중 
  박사인력 비중

23.4%(’06)

➡

24.5%(’08)

➡

30.0%

▪상근연구원수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8.3(’06) 9.7(’08) 10.0

산출

특허

▪국제특허출원 건수*

  (PCT출원 기준)
7,065건(’07)

➡

8,048건(’09)
(잠정)

➡

10,000건

▪3극특허*

  (상근연구원 천명당)
10.7(’05) 8.4(’07) 22.0

논문

▪SCI 게재 논문 수* 28,316편(’06)
38,613편(’09)
(잠정)

35,000편

▪SCI 피인용도*

  (5년 주기별)
2.93회(31위)
(’06)

3.28회(30위)
(’08)

4.50회
(20위이내)

기술
무역

▪기술무역수지 비율 0.39(’06) 0.45(’08) 0.70

기술
이전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민간이전 비율

27.4%(’07) 22.2%(’08) 30%

경쟁력
과학경쟁력 (순위) 5위(’08)

➡
4위(’10)

➡
5위 이내

기술경쟁력 (순위) 14위(’08) 18위(’10) 5위 이내

사회
경제
효과

삶의 질 (순위)
31위(’08)
(55개국 중)

➡

30위(’10)
(58개국 중)

➡

25위 이내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비중 16.8%(’06) 18.6%(’08) 25.0%

R&D의 경제성장 기여도
30.4%
(’90～’04)

-
40.0%
(’00～’12)

 * 계획 수립(’08.7) 후 최종확정 또는 기준변경으로 수정된 사항을 반영한 보정수치 적용

 ** (1)정부R&D투자는 정부예산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며, (2)GDP 대비 총 R&D투자 비중 계산시 

정부R&D투자는 최종 연구수행기관에서 사용한 금액(연구개발활동조사)을 기준으로 하

므로 일부 국방R&D, 사업관리비, 출연(연) 경직성 경비 등이 제외

    - 정부R&D가 예산 기준인 경우, GDP 대비 총 R&D투자 비중은 3.54%(’0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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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5 : GDP 대비 5% 달성 

 □ 정부 R&D 예산의 과감한 증대

  ○ ‘10년 정부 R&D 예산을 ’08년 11.1조원 대비 23.4% 증가한 13.7조원 투자

     ※ 정부 R&D 투자를 연평균 10.6%씩 증가시켜, ’12년까지 ’08년 대비 1.5배 수준인 16.6

조원으로 확대

     ※ 이명박정부의 R&D예산의 연평균 증가율(11.1%)은 정부 총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6.7%)보다 약 2배 높음

정부 R&D예산 R&D예산 증가율

  ○ ‘09년도 추경에 R&D 예산을 확보하여 경제위기 극복의 원동력 제공

     ※ 교과부 : 1,185억원, 지경부 : 2,128억원

 □ 민간 R&D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강화

  ○ R&D 지출, 설비투자, 기술이전 등 민간 R&D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기업 

R&D투자 확대 유인(조세특례제한법, '10.1.1시행)

    -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7%→10%), 연구개발준비금 세액공제 

제도 재도입 등 R&D 조세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09년말에서 ’12년말로 연장

    -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연구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중소기업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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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및 인력개발비 지원제도 개선 >

구 분 2009 2010

일반R&D
R&D 당기분 × 3~6%(25%)

⇨
좌 동

R&D 증가분 × 40% (50%) 좌 동

신성장R&D 신 설 ⇨ R&D 당기분 × 20%(30%)

원천R&D 신 설 ⇨ R&D 당기분 × 20%(30%)

   * 당기분은 당해연도 지출액, 증가분은 직전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을 말함

   ** ( )은 중소기업일 경우 공제율

  ○ 중견기업*의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완화기간(5년) 동안 R&D세액공제율의 

단계적 인하 추진 예정

      * 중견기업 : 종업원 수 300～999명 또는 매출 1,000억～1조원인 기업

< 일반R&D 세액공제 개편안 >

   

25% 25%
15% 10% 3～6%

중소기업
중소기업 졸업 후
유예기간(3년)

중기 졸업 후 
4～6년차

중기 졸업 후 
7～8년차 일반기업

     출처: 지식경제부,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 2010.3

  ○ 민간 투자를 통한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신성장동력 

펀드｣ 조성‧운영(’09.6월~)

      ※ 정부재원 1,000억원과 민간투자 5,400억원 등 총 6,500억원의 투자재원 조성

 □ R&D투자 효율성 제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 강화

    -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방안｣(’09.4, VIP 보고)을 통해 국과위의 총괄

‧기획‧조정기능 및 청와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추진

     ※ 과학기술특보와 IT특보 신설

    - 국과위 및 운영위 민간위원 수를 늘려 수요자 중심의 국가 R&D 재원 배분

체제 강화

     ※ 국과위 민간위원 수 변화 : 본회의 8명 → 13명, 운영위 10명 → 17명

    - 국과위의 정책발굴 및 정책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위 체제 개편 : ｢과학

기술정책전문위｣와 ｢지식재산전문위｣ 신설

     ※ 국과위 운영세칙 개정(’09.6월 및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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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관리전담기관의 선진화 및 R&D 사업체계 개편

    - 교과부의 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국제협력재단을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하고, 

지경부의 12개 기관을 3개 기관으로 통합하는 등 연구지원체계를 선진화

    - 유사‧중복사업의 통합으로 R&D 사업체계를 간소화

      ※ 교육과학기술부 : 기초연구 13개 사업 → 5개 사업군으로 개편(’08.12)

      ※ 지식경제부 : 20대 산업‧에너지 기술, 14대 IT핵심기술 → 14대 산업원천기술 

분야로 통합(’08.5)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제도 간소화

    - 출연(연) 연구성과 평가주기 연장(1→3년), R&D사업 자체‧상위 평가대상 축소

(164→60개) 등 연구자 친화적인 R&D 평가제도 개선(’08.4)

    - 대학‧출연(연) 기술료 납부 면제, 연구비 비목구조 단순화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공동관리규정 개정(’08.12)

  ○ 출연(연)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 기반 구축

    - 출연(연)이 창출한 지식재산을 산업계로 이전해 수익으로 연결하는 ｢R&D 성과

확산 선진화 4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수립(’10.4)

     ※ R&D 투자생산성 : ('08)3.68% → ('15)7%, 기술이전율 : ('08)31% →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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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7 : 7대 R&D 중점 육성 및 7대 시스템 선진화

(1) 7대 R&D분야 중점육성

� 7대 R&D분야 90개 중점과학기술 선정 및 집중 투자

 □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사회적 수요 등을 반영하여 국가가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할 ｢90개 중점과학기술｣* 선정‧투자

     * 50개 중점육성기술 및 40개 중점육성후보기술

  ○ 정부 R&D예산의 41.6%를 7대 R&D분야에 집중 투자('09)

  ○ 7대 R&D 분야별로는 국가주도기술 분야 34.3%, 글로벌 이슈대응에 19.9%로 

가장 많이 투자('09)

     ※ 현안관련 분야 15.5%, 주력기간산업 13.7%, 신산업 창출 8.6%, 기초‧기반‧융합 

5.5%, 지식기반서비스 2.4%

�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 확충

 □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09.1)을 수립하여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발굴

<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6)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6)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5)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 MICE : 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

  출처: 관계부처협동‧미래기획위원회,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2009.1

  ○ 성장동력 분야 R&D 투자 확대 : 1.5조원(’09) → 1.8조원(’10)

     ※ 목표 : 10년 후 700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및 350만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
과 ｢신성장동력 인력양성계획｣**

을 수립(’09.5)하고 신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와 인력양성 목표 제시

     *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에 향후 5년간(’09～’13년) 24.5조원 투자

     ** 목표 : 향후 10년간 70만명 규모의 핵심인력 양성



- 54 -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 녹색성장 전략 수립과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통해 녹색성장 기반 구축

  ○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마련(’09.1)하여 녹색기술 R&D투자 목표를 

수립하고 27개 중점녹색기술 선정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마련(’09.7)하여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 목표 수립

     ※ 녹색성장 분야에 5년간 매년 GDP의 2% 수준으로 총 107.4조원을 투입해 18

2～206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도모하고 156～181만명의 일자리 창출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10.1)을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2010년 녹색성장 7대 실천과제｣를 마련(’10.2)하여 녹색성장 강국 도약을 위한 

전 국민적 참여를 촉진하고, 10대 핵심 녹색기술
*
별 성장동력化  본격 추진

      * 차세대 이차전지, LED 조명‧디스플레이, 그린 PC,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지능형 

전력망, 미래 원자력, 연료전지, CO2 포집, 고도 수처리 등 10대 기술

 □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 대비 30%까지 감축하기 위해 정부의 녹색

기술 및 27대 중점녹색기술 투자 확대 

      ※ 녹색기술 R&D : 1.4조원(’08) → 2.2조원(’10) → 2.8조원(’12)

      ※ 27대 중점녹색기술 R&D : 1조원(’08) → 1.7조원(’10) → 2.3조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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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대 시스템 선진화

�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활용 강화

 □ 초‧중등 영재교육 확대 및 과학교육 활성화

  ○ 영재학교 확대 : 1개(’08) → 3개(’10)

  ○ 과학중점학교
* 확대 : 53개(’09) → 100개(’10)

      * 일반계 고등학교 중 과학교육을 강화하는 학교

 □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기반 조성

  ○ ｢학연협력 활성화 방안｣을 수립(’08.11)하여 고등교육과 R&D의 연계기반 구축

  ○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009~2013)을 수립(’08.11)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전략 수립

  ○ ｢신성장동력 인력양성계획｣(’09.5)과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

(’09.11)을 수립하여 미래 고급인력 양성 추진

  ○ 우수한 박사후 연구자를 지원하는 ｢특별연구지원금(National Research Fellowship)｣ 

제도 마련(’10년부터 시작)

 □ 해외 우수 과학기술인력 유치‧활용 강화

  ○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을 통해 연구역량이 높은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활용

     ※ 노벨상 수상자 10명을 포함하여 세계적 해외 우수과학자 288명 유치

  ○ 정부출연(연)에 ｢세계 수준의 연구센터(WCI)｣를 설치하여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

하고 연구 수행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능 커넥토믹스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항암

연구센터, 국가핵융합연구소(NRFI) 핵융합 이론센터

 □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여건 조성

  ○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제도 신설 및 1,104억원(‘10.4월기준) 조성

     ※ 조성 목표 : 2,000억원(’13) 

  ○ 출연(연)의 안정적 인건비 비중 확대 : 30.8%(’08) → 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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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원천연구 진흥

  ○ 정부 R&D예산 중 기초연구 투자 비중 확대 : 25.6%(’08) → 31.3%(’10)

    - 원천연구 투자 비중 : 9.6%(’09) → 11.4%(’10)

     ※ 정부 R&D예산 중 기초‧원천연구 비중을 ’12년까지 50%로 확대 예정

  ○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실현을 위한 개인‧소규모 기초연구 지원 확대 : 3,640억원(’08) 

→ 6,500억원(’10)

    - 이공계 교수 개인‧소규모 연구비 수혜율
* 확대 : 16.7%(’08) → 25.4%(’10)

     * 수혜율 : 전체 이공계 교수 중 개인‧소규모 연구비 지원을 받은 비중

  ○ 전문성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관리체계 구축

    - 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국제협력재단을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

 �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 강화

     * 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정(’09.1)

    - 시행기관 확대((’08)14개 → (’09)18개) 및 KOSBIR 지원단 운영(’09.6)

  ○ 대학‧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벤처특별법｣ 개정(’09.1, ’09.12)

  ○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 수립(’09.8)

     ※ 글로벌 선도기업수 300개, 혁신형 녹색중소기업수 1000개, 중소기업기술수준(세

계최고대비) : (’07) 74.6% → (’13) 80%,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 : (’07) 

2.8% → (’13) 3.5%, 사업화 성공률 : (’07) 41% → (’13) 60% 등

  ○ 중견기업을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

략｣을 마련(’10.3)하여 중견기업 R&D 지원 확대

    -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 확대, ｢기업주치의센터｣ 지정‧운영, “기술인재 

지원사업” 추진(’10년 200명) 등

 �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화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정(’08.5), ｢과학기술 국제화사업 평가지침｣ 

개정(’09.5)을 통해 국제공동연구사업 효율화

  ○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확대* 및 국제기술협력 거점 활성화

     * (예시) 글로벌연구실(GRL) 과제를 ’08년 5개, ’09년 5개 선정(누적 총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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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기술혁신역량 강화

  ○ 지방과학연구단지 신규 2개 지정(울산,경남)(’09년 현재 10개 지정 완료)

  ○ 대구‧광주에 R&D특구를 추가 지정하는 계획을 발표(’10.3)하고 관련 방안 

추진 중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 수립(’09.1) 및 확장된 개념의 종합계획 수정

(안) 마련(’10.1)  

 � 과학기술 하부구조 고도화

  ○ 국가적 연구시설·장비의 투자 효율성 및 장비활용도 제고 등을 위한 ｢국가

연구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09.3)

  ○ ｢지식재산권 중심 기술획득전략 추진계획｣을 수립(’09.4)하여 기술무역수지 흑자 전환과 

일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육성 추진

  ○ 범부처적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지식재산위원회(총리실) 및 지식재산전문위원회(국과위) 설치, 지식재산기본법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

 � 과학기술문화 확산

  ○ 과학교육 저변확대를 위한 ｢사이언스 WIDE 프로젝트｣* 추진

     * 청소년 대상 과학문화확산활동과 학교 과학교육을 연계해 과학교육의 저변을 넓히고, 

풍요롭고(Wealth) 지혜롭고(Intelligence) 즐겁고(Delight) 효율적인(Efficiency) 사회 

구현

    - 초등학교 5,6학년 과학교과서 원고본(’08.12) 등 차세대 과학교과서 개발

    - 과천과학관 개관(’08.11), 대구‧광주과학관 설계완료 및 착공

    - 생활과학교실 지원 등 생활과학교실 내실화‧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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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7 : 7대 과학기술강국 실현

 � 주요 정량적 성과 향상

주요 성과지표 기준년도 현재 2012년 목표

○ SCI논문 발표건수
(’06)28,316편

    (12위)

(’09)38,613편

    (12위)
(’12)35,000편

○ SCI논문 피인용도
1)

   (5년 주기)

(’06)2.93회

    (31위)
➡
(’08)3.28회

    (30위)
➡
(’12)4.50회

(20위 이내)

○ 국제특허출원
2)

   (PCT출원 기준)
(’07)7,064건 ➡ (’09)8,048건 ➡ (’12)10,000건

○ 기술무역수지비 (’06)0.39 ➡ (’08)0.45 ➡ (’12)0.70

○ 과학/기술 경쟁력 (’08)5위/14위 ➡ (’10)4위/18위 ➡ (’12)5위/5위

  1) 기본계획 수립 시의 SCI 피인용도(’06)는 3.22회(28위)였으나 수정된 수치는 2.93회(31위)

  2) 기본계획 수립 시의 국제특허출원(’07)은 7,059건이었으나 수정된 수치는 7,064건

 □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로 국제논문(SCI 논문) 및 특허 성과 향상

  ○ SCI 논문 발표 건수가 크게 증가 : 

     27,284편(’07) → 35,569편(‘08) → 38,613편(’09년 잠정치, 12위 예상)

    - 논문 피인용도 소폭 상승 : 2.93회(’06, 31위) → 3.28회(’08, 30위)

  ○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의 세계 상위권 유지

    - 국제특허출원 건수(PCT
*
출원) : 7,065건(’07) → 7,900(’08) → 8,048건(’09년 

잠정치, 4위)

      *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 특허의 출원, 조사 및 심사에 

있어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한 조약

    - 미국특허등록 건수 : 6,295건(’07) → 8,762건(’09, 4위)

 □ R&D성과 확산‧산업화 촉진 시책 강화로 기술이전, 기술무역수지 등의 성과도 

다소 향상

  ○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수입액 증가 : 1,044억원(’07) → 1,288억원(’08)

     ※ 기술이전 1건당 평균기술료 증가 : 3천만원(’07) → 4천만원(’08)

     ※ 연 10억원 이상 기술료 수입 기관 : 13개(’07) → 18개(’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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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년에는 화학(연), 전기(연) 등의 대형기술이전이 성사되어 연구기관의 기술이

전 수익창출이 본격화

     ※ 화학(연) : “에이즈치료제 후보물질” 미국 길리아드사에 기술이전(’08.7) 및 전용

실시권 부여(～’28)

       - 초기기술료(US 100만$), 실적실시료(US 750만$) 및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경상기술료로 납부

     ※ 전기(연) : “탄소나노튜브 투명전극 제조기술”을 (주)상보에 이전(’08.10)하여 통상

실시권 허여(’08～’18)

       - 예상기술료 총액 : 406억원(착수기술료 10.1억원, 경상기술료 395.9억원)

  ○ 기술무역수지비 개선 : (’06)0.39 → (’07)0.43 → (’08)0.45

     ※ 기술무역수지비 = 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

 □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577전략과 기초‧원천연구 강화 정책 등을 추진하여 과학

경쟁력은 ’08년 5위에서 ’10년 4위로 상승
*

     * 2010 IMD 평가에서 과학경쟁력 부문에 신규로 추가된 4개 지표들의 순위가 낮아 

과학경쟁력이 ’09년 3위에서 한단계 하락

      - 신규지표 : 과학연구 수준이 국제적 기준보다 높은 정도(23위), 연구자/과학자가 

국가에 매력을 느끼는 정도(29위), 산학 간의 지식 전달 정도(24위) 등

  ○ 기술경쟁력은 ’08년 14위에서 ’10년 18위로 다소 하락하였는데, 주원인은 ICT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분야의 경쟁력 저하에 기인

     ※ 인구천명당 이동전화가입자수(41위), 인터넷 대역폭 속도(44위) 등

 � 주요 과학기술 분야의 가시적 성과 창출

 □ 우주기술의 독자적 개발역량 축적

  ○ 항우(연) : 우리땅(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위성(과학기술위성2호)을 우리발사체

(나로호)로 발사(’09.8, ’10.6)하여 우주기술개발 경험을 축적하고 

개발 역량 확보

 □ 원자력 역사 50년 만에 첫 수출 달성

  ○ 원자력(연) : 요르단 5MW 연구용 원자로 건설 국제 경쟁입찰에서 원자력(연)-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수주(’10.01)

     ※ 건설비 2,000억원, 향후 5년간 700명 고용 창출

  ○ 30년간의 기초‧원천 R&D 투자의 결과로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원자력 

발전소 4기(5,600MW)를 수주(’09.12)

     ※ 건설비 47조원, 향후 10년간 신규고용 11만명 창출 등 경제성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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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TAR의 성공을 통해 핵융합에너지 개발 선도국으로 부상

  ○ 핵융합(연) : 핵융합연구장치(KSTAR)의 성공적 건설, 플라즈마 발생 성공(’08.6) 

등으로 2040년대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기반 확보

 □ 쇄빙연구선(아라온호) 건조‧운용을 통해 본격적 극지탐사 기반 마련

  ○ 극지연(연) : 남극 항해를 통해 쇄빙능력 시험과 제2 남극기지 후보지 정밀 조

사 등의 임무 완수('10.2)

     ※ 세계 5번째로 우리기술로 건조, 세계적으로 연구쇄빙선은 20척에 불과

 □ IT 및 BT 분야의 상업적 성과 창출

  ○ 전자통신(연) : 지상파DTV 분산중계기 세계최초 개발(’08.12), 무안경 양안식 

3D DMB 및 무안경 다시점 3DTV 방송시스템 실험 시제품 개발(’09.12)

  ○ 차세대 항궤양제 ‘놀텍’(국산 신약 14호) 출시(´09.12)

 □ 국방기술의 선진화로 자주국방의 기반 구축

  ○ 국방과학(연) : 국산 전차 흑표(K2, '08.12),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 ’09.7), 수직

발사형 대잠수함로켓(홍상어, ’09.6) 개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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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가 및 시사점

� GDP 대비 5% 투자 달성을 위한 민간 R&D 활성화 필요

  ○ (정부 R&D)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2년까지 R&D투자를 1.5배 확대

한다는 당초 계획대로 투자 추진 중

     ※ 정부R&D예산 : 11.1조원(’08) → 13.7조원(’10) → 16.6조원(’12)

  ○ (민간 R&D) 경기회복과 정부의 투자 유인책으로 위축되었던 민간 투자가 회복

될 전망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

     ※ 민간 R&D투자 증가율 : 13.1%(’03～’07)→8.8%(’08)→8.0%(’09)→11.1%(’10,예상)

 ◆ 국가 총 R&D투자의 3/4을 차지하는 민간의 R&D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대폭 강화 필요

� 국가 R&D의 질적 성장과 선진화 필요

  ○ 과학기술 성과의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아직 미흡

    - SCI 논문 수는 세계 12위이지만, 5년 주기 평균 피인용횟수는 ’08년 3.28로 세계 

30위 수준

    - 특허 수는 세계 4위(’09)이지만, 국제특허 수지 적자규모는 확대

     ※ 특허수지 적자(억 달러) : 34.0(’07) → 38.6(’09)

  ○ R&D투자 효율성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

     ※ R&D투자 효율성(총요소생산성(TFP)의 R&D투자에 대한 탄력도, ’71～’04) : 한국 

0.182, 미국 0.22, 일본 0.288, OECD 평균 0.19(’81～’04)

 ◆ 국가 R&D의 질적 수준 향상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효율성 강화 필요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의 선도적 역할 강화 필요

  ○ 경제위기에도 불구하는 한국경제는 빠르게 회복중이나, 잠재성장률은 3%대로 

하락 추세

     ※ 잠재성장률(대한상의, ’10.3) : 5.4%(’96～’00) → 5.1%(’01～’05) → 3.0%(’06～’09)

  ○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신성장동력‧녹색기술 등 미래 성장의 기반은 확충

되었으나, 아직 가시화된 성과창출은 부족

  ○ 최근 우주‧원자력‧국방 등 거대과학분야의 성과가 창출되고 있으나, 기술자립을 

위한 핵심 기초‧원천기술 역량은 아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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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속적 R&D 투자확충 및 역량강화를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과학

기술의 선도적 역할 강화 필요

� 우수 과학기술인재의 양성과 활용 촉진 필요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 감소 전망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5명(’09)으로 OECD 최저 수준

     ※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6년부터 감소 전망(’09.1, 통계청)

  ○ 우수 두뇌의 해외 유출은 심화되는 반면, 해외 우수 두뇌 유치는 여전히 미흡하여 

향후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부족 예상

     ※ 두뇌유출지수(IMD, '10) : 3.69(42위, 58개국 중)

     ※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인의 귀국비율 : 44.1%(’98) → 26.3%(’07)

 ◆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며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할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확보와 활용을 촉진할 필요

� 국격 제고를 선도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필요

  ○ 최근 한국의 국제 경제‧사회 위상은 급격히 제고

     ※ ’09년 경제력(GDP 기준) 세계 15위, 수출액 9위, 외환보유액은 6위 수준

     ※ ’09년 DAC(OECD내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10년 G20 정상회의 개최, ’12년 핵

안보정상회의 개최, ’14년 국제수학자대회(ICM) 개최

  ○ 반면, 과학기술 글로벌화 수준은 여전히 미흡

     ※ ’07년 과학기술분야 ODA 규모는 전체 ODA의 약 4%인 245억원에 불과

     ※ 국제 공동발명특허 비중(’04～’06) : 한국 4.8%, 미국 10.8%, OECD 7.7%

 ◆ 세계적 국가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개방화 수준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 국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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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향후 중점 추진과제

� GDP 대비 5% 달성을 위한 민간 R&D투자 확대 유인 강화

 □ ’12년까지 민간 R&D투자를 연평균 16.0~18.1%* 증가 필요

  ○ 정부는 R&D투자를 연평균 11.1%씩(연구개발활동조사기준, ’08년 9.25조원 → 

’12년 14.11조원) 증가시켜 민간 R&D 투자 확대를 선도

     * 향후 GDP 성장률을 4～6%로 가정 

 □ 민간 R&D투자 조세지원 확대

  ○ R&D투자 세액공제제도(‘12년까지 일몰제)의 장기화 추진

  ○ 대기업의 중소기업, 대학, 출연(연)과의 공동(위탁) R&D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적용 추진

 □ 기업연구소 육성‧지원 강화

  ○ 기업연구소 설립규제 완화,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 설립, 기업 연구인력 채용

지원 확대 등 R&D투자 활성화

  ○ 맞춤형 기업 R&D 지원체제 구축, 기업연구소 사후관리 체제 개선 등 기업연구소의 

질적 수준 제고

 □ 시장 친화형 산학연 협력 선진화 추진

  ○ 기업수요를 반영한 시장지향형 R&D사업 및 기술이전‧사업화 확대

  ○ 석‧박사급 R&D인력의 중소‧중견기업 고용‧파견 지원 등을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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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효율화‧선진화 추진

 □ 정부 R&D투자 효율성 제고

  ○ 연구성과 확산 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사업화 촉진

     ※ 특허‧논문 등의 분석에 기반한 사전기획 강화, 대학‧출연연 TLO 역량 강화, 기초‧

원천연구와 응용연구개발 연계를 위한 부처간 공동연구사업 활성화 등

  ○ 국과위의 과학기술 종합조정 기능 강화

     ※ 과학기술 핵심아젠다 선정, 과학기술 현안 심의 강화, 민간위원 역할강화

 □ 질과 효율 중심의 국가R&D사업 선진화 추진

  ○ 창조형‧융합형 R&D 전환, 글로벌‧개방형 혁신시스템 구축, 질적 성과창출 등을 

위한 R&D사업 추진체계‧구조 및 프로세스 개선

     ※ 현재 교과부‧지경부를 중심으로 수립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전 부처로 확산

  ○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 및 도전적‧모험적 연구* 지원 

확대

     * (예시) 모험연구사업(교과부)

  ○ 수요자 중심 사업 추진체계와 민‧관 공동 R&D 파트너십 정립

     ※ PM(Program Manager), MD(Managing Director, 투자관리자)/PD 등 선진형 관리

체계 확대

� 과학기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 확대

 □ 녹색기술혁신 가속화를 통한 성과 창출

  ○ 10대 핵심 녹색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로 성장동력 창출 가속화

      * 차세대 이차전지, LED 조명‧디스플레이, 그린 PC,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지능형 

전력망, 미래 원자력, 연료전지, CO2 포집, 고도 수처리 등 

  ○ 녹색기술산업 육성 및 신시장 창출 활성화 기반 구축 

     ※ 신재생에너지 R&D성과를 실증으로 연계하는 플랫폼(예: 새만금) 구축

     ※ 탄소시장, 금융, 공공구매 등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법‧제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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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 원천‧융합 기술개발 강화

  ○ 대형 R&D사업을 통한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의 선택과 집중 개발

      * (예시) 글로벌 프론티어사업(교과부),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지경부) 등

  ○ ｢NBIC(Nano-Bio-Info-Cog) 국가융합기술지도｣에 기반한 원천융합기술 개발 및 

부처간 공동 R&D사업(Bridge Program)* 추진 확대

      * (예시) 나노융합 2.0(교과부‧지경부), 부처연계신약개발(교과부‧복지부‧지경부)

  ○ S/W, 헬스케어 등 지식서비스 신규 R&D사업 기획‧추진 활성화

 □ 우주‧원자력 등 거대과학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 촉진

  ○ 2020년까지 7대 우주강국 진입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시행

     ※ 인공위성‧발사체 기술 완전 자립 및 우주기술 전문인력 양성

     ※ 우주기술 민간이전 확대 및 IT‧NT 등과 접목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

  ○ 수출용 중소형 원자로 개발 등 원자력 분야 성과창출 확산  

 □ 세계적 지식클러스터 육성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안)의 조속한 입법화 추진

  ○ 세계 수준의 기초‧원천연구(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첨단융복합연구센터)와 

고등교육(국제과학대학원)을 연계한 신 모델 창출

  ○ 연구‧교육‧산업‧금융을 연계한 국제과학도시 비즈니스 모델 구축

� 과학기술인재 양성‧활용 및 일자리 창출 촉진

 □ 창조인재대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재 확보‧활용 극대화
*

     * 제2차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2011～2015) 수립‧시행

  ○ 창의인재 육성 교육, 과학영재 교육 내실화 등을 통한 미래 과학기술인력 저변 

확대

  ○ 핵심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이공계 대학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활용 및 여성‧퇴직과학자 활용 촉진

  ○ 신산업 분야 대응을 위한 이공계 인력 전환‧평생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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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서비스업, 벤처창업 촉진 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R&D전문기업‧지원업 등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전략 수립‧시행

     ※ 공공연구기관의 아웃소싱 확대, R&D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

  ○ 대학‧연구소 등 공공부문 신기술 벤처창업 지원 확대

     ※ 벤처창업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 이공계 대학(원)생 창업지원 등

  ○ Lab. Manager, Technician 등 R&D 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개방형 혁신체제 구축

 □ 우리 주도의 국제협력사업 발굴‧추진

  ○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주도의 다자간 공동협력사업 추진

     ※ (예시) ｢(가칭) Asian Framework Program｣ 추진

  ○ 동아시아의 공동이슈(기후, 환경 등)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이니셔티브 창설

 □ ODA 등을 통한 개도국과의 호혜적 협력‧지원 확대

  ○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호혜적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지원 강화

  ○ ODA 지원대상을 R&D에서 기획‧평가 컨설팅 등으로 확대

  ○ 개도국 인재양성 지원을 위한 GKS(Global Korea Scholarship) 확대  

 □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개방형 연구개발체제 구축

  ○ 독자개발이 어려운 분야
*
를 중심으로 선진국과의 전략적 국제협력 및 공동

연구 활성화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 우주‧해저자원 탐사, 기후변화 대응기술 등

  ○ 국가R&D사업에 대한 해외 우수연구자의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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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GDP 대비 5% 투자달성을 위한 시나리오

 □ GDP 성장률별 시나리오

    

 □ 정부‧민간 R&D투자 증가 추이(GDP 성장률 5% 가정)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

GDP
1)
 (조원) 1,026 1,063 1,116 1,172 1,231 5.0

정부 R&D투자
2)
 (조원) 9.25 10.50 11.65 12.67 14.11 11.1

(정부R&D예산) (11.1) (12.3) (13.7) (14.9) (16.6)

민간 R&D투자
3)
 (조원) 25.25 29.56 34.60 40.51 47.42 17.1

총 R&D투자 (조원) 34.50 39.87 46.07 53.24 61.53 15.6

GDP 비중 (%) 3.37
*

3.90 4.24 4.59 5.00

  1) GDP : '09년 1,026조원(한은)을 기준으로, ’10년부터 연 5.0% 증가율을 적용한 전망치

  2) 정부 R&D투자: ’08년(연구개발활동조사 기준), ‘09년부터는 정부R&D예산(중기계획 

포함)의 85%로 산정

     - 연구개발활동조사에서는 정부 R&D예산 중 국방R&D, 기획평가비, 정부출연(연) 

경직성경비, 대학교수 인건비 등이 제외됨

     - 정부R&D예산 기준, ‘08년 GDP 대비 총 R&D투자 비중은 3.54%

  3) 민간 R&D투자 : ’09년부터 연 17.1% 증가율을 적용한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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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회 과학기술정책 포럼 회의록

회의명 제3회 과학기술정책 포럼

일  시 2010년 6월 17일(목) 07:30~09:00

장  소 팔래스호텔 12층 송실

참석자

(소 속)

○ 위원 : 오세정(서울대), 박문수(생기원), 박송용(녹십자),

박철우(산업대), 복득규(SERI), 이상목(KIST),

이승진(LG 사이언스홀), 장진규(STEPI), 한석희(KIST)

○ 교과부 : 김영식 과학기술정책실장, 오성배 서기관

○ KISTEP : 손병호, 허대녕

□ 토의 주요 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외 우수과학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은 일부 반대 

의견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후 추진 필요

  ○ 577전략에서 목표로 선정하고 있는 7대 과학기술강국을 어떤 지표를 토대로 

순위를 선정할 것인지 명확화 필요

  ○ R&D 투자 5%를 목표로 선정할 때, 특정 분야의 성과목표 창출을 위해 필요한 

예산 규모를 근거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투입 지표와 성과 지표 

사이의 연계관계 분석 필요

  ○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고 있는데, 예측된 미래로 순리대로 

흘러가도록 따를 수도 있으나, 의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목표를 선정하고, 

미래를 이끌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음

  ○ 기업 연구소의 개수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우수 연구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함. 따라서, 기업연구소 설립규정을 완화하는 

것보다, 관리 규정 강화를 통해 기업연구소가 자체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과학기술인력정책이 항상 석박사급 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기사·기술사 

등 기술인력에 대한 정책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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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투자 5% 달성은 매우 어렵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에서의 향상 노력 필요

  ○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연구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방법은 무엇인가?

  ○ 녹색기술분야는 세액공제를 시작했음

  ○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의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현재 중소기업 대상 

세액공제를 대기업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로 지원 대상 

선정에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지경부에서 대상 기술분야에 대한 기준 마련을 추진 중

  ○ 제도도입 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나, 초기 어려움 때문에 싹을 없애버리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음. 기업들은 세액공제가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므로, 관련 제도의 체계적 정착 필요

  ○ 선진국에서는 민간부문의 R&D 위탁을 매우 중요시함.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위탁한 R&D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 강화 필요. 또한, 가점제 

방식을 도입하여 활발한 R&D 수행 기업에게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필요

  ○ 민간 R&D 활성화를 위해 ‘기업연구소 육성 및 경쟁력 제고 방안’, ‘기업연구소의 

역량별 차별화 지원 방안’, ‘산·학·연 선진화 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국내 과학관은 전시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청소년의 흥미도 유발이 

높지 않음. 좋은 건물 설립보다 직접 참여하고, 흥미도 유발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중요

  ○ 과학관의 운영비 예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과학관의 H/W 뿐만 

아니라, S/W 개선에 더욱 많은 노력 필요

  ○ 국 단위의 과학기술전담부서를 보유한 지자체가 전국에서 3개에 불과. 지방 

R&D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과 단위 이상의 조직을 설립하도록 제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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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7전략이 매우 딱딱하므로, ‘삶을 윤택하게 하는 과학’과 같이 간결하면서 

어필할 수 있는 슬로건 마련 필요.

  ○ 577전략에서는 기업 R&D 투자 확대를 제안하고 있으나, 기업은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R&D 등 저비용 고효율 R&D 추진을 통해 R&D 비용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목표와 상반됨

  ○ 5% 투자가 주요 목표가 아니라, 7대 기술강국이 주요 목표임. 먼저 국민들이 

원하는 목표를 선정한 후 이를 위한 수단으로써 5%의 투입 목표가 선정되어야 

함. 따라서, 577전략이 아니라 757전략이 더 타당함

  ○ 대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출 증가에 따른 R&D 투자 확대가 

필요. R&D비의 범위를 기업연구소에만 한정하지 말고, 공동연구비 등으로 

확대한 광의적 의미에서 해석 필요

  ○ P&G 등 토론토에 있는 기업들은 해외의 연구소,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활발히 

수행

  ○ 기술이전 수보다 지식의 전달이 더욱 중요. 외부의 연구개발 결과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 우리나라는 네트워킹이 매우 단절되어있으므로, 관련된 문화 활성화 

필요

  ○ BK 등 정부의 대학 지원 예산이 매우 풍부하여, 교수들의 산업체 과제위탁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함. 이것은 산·학 협력, 우수 인력의 산업체 진출, 선순환전 

과학기술인력 양성체계 등에 악영향을 미침

  ○ NSF는 기초과학분야 예산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나, 우리나라는 20%대에 

불과함. 우리나라는 목적기초 분야 비중이 크고, 순수기초 분야가 적음

  ○ 대학의 기초연구 강화를 위한 동기부여 필요

  ○ 핵심 원천·융합기술 개발 정책이 단편적 과제 운영으로 많은 비판을 받음. 

정부에서는 체계적 계획수립을 통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추진·점검 

방안 마련 필요

  ○ ODA사업도 과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R&D 활동, 인력파견, 관련기관간 

연계 등 패키지 중심 추진 필요

  ○ 지방과학연구단지가 타 사업과 차별성 부족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함.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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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문화에 대한 정책 대상이 학생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으나, 학부모로 

확대 필요. 

  ○ 과학기술문화 활성화를 위해 젊은 사무관들을 중심으로 Young TFT를 구성·

운영한다면 저비용으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스마트 폰이 빠르게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문화 활성화 관련 어플 

개발 필요

  ○ BT분야에서 소수의 글로벌 회사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음. 백신개발 등의 

분야에 대한 정부의 많은 관심과 투자 필요

  ○ 정부와 기업의 투자 비율은 연구분야마다 상이함. 전체 투자비율을 5%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마다 세분화된 정책수립 및 추진 필요

  ○ 577전략은 정부 주도적인 전략임. 정부의 하반기 정책 추진시 금일 도출된 

의견들을 반영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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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제4회 과학기술정책 포럼

○ 일시 : 2010. 8. 26.(목) 07:30~09:00

○ 장소 : 팔래스호텔 12층 송실

1.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사회적 혁신정책’추진 방안

- STEPI 송위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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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회 과학기술정책 포럼 회의록

회의명 제4회 과학기술정책 포럼

일  시 2010년 8월 27일(목) 07:30~09:00

장  소 팔래스호텔 12층 송실

참석자

(소 속)

○ 발제자 : 송위진(STEPI)

○ 위원 : 오세정(서울대), 김소영(KAIST), 박문수(생기원),

박송용(녹십자), 박중구(산업대), 복득규(SERI),

이상목(KIST), 이승진(LG 사이언스홀), 장진규(STEPI), 

한석희(KIST)

○ 교과부 : 김영식 과학기술정책실장, 오성배 서기관

○ KISTEP : 손병호, 허대녕

□ 토의 주요 내용

  ○ 교과부에서 사회적 혁신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경부 등 타 부처도 검토 중.

※ 교과부 :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지경부:국민편익기반 기술개발사업(검토중)

  ○ 사회적 혁신 강화를 위해서는 단기적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공

공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고의 전환 필요. 그러나, 관련 사업 추진시 성과평가에서 

단기적 성과를 주요 지표로 선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최근에 글로벌 기업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여를 위한 공공성 중시의 R&D를 

추진 중.

  ○ 최근에 천암함 사건, 백두산 화산 문제 등을 보면서 기술적 한계와 공공적 

측면에서의 연구개발 필요성을 생각하게 됨. DDOS 문제 등과 같이 사회적 

문제 해결를 해결하는 분야는 정부 주도적으로 지속적인 정책 추진 필요.

  ○ 효율성 중심의 기존 R&D 정책과 사회적 혁신 사이에는 괴리감이 있음. 또한 

이윤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는 기업의 경영 기조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혁신을 위한 R&D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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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 정책이 사회적 혁신과 연계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따라서, 

사회적 혁신과 연계된 R&D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 필요.

  ○ 사회적 혁신을 위한 R&D는 녹색기술 분야와 유사한 문제가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 녹색기술 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지만, 거의 모든 

기술이 녹색기술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혁신 분야도 

비슷한 성격을 지님. 정부에서 녹색기술 연구 강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관련 

정책 추진 중. 따라서, 사회적 혁신 역시 정부 주도적 혁신정책을 추진한다면, 

소기의 성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지경부에서 사회적 혁신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 현재 고민하고 있음. 기존 

사업 중 상당 부분이 사회적 혁신에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 5~6년 전부터 행정안전부와 관련 부처에서 사회적 혁신에 대한 연구를 추진

하고자 하였으나, 첨단기술 개발을 지향하는 과학기술계의 문화와 사회적 혁신 

사업과 기존 사업의 차별성 부족으로 본격적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공공복지를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수요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국과위 

차원에서 각 부처별 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자적 역할 수행 필요.

  ○ 사회적 혁신 R&D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R&D 추진 분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역할 분담 및 연계 강화를 통해 

효과적 추진 방안 모색 필요

  ○ 사회적 혁신 R&D의 지원 대상을 개도국으로 선정하여, 글로벌 상생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 국내에서 독거노인 100만의 시대 도래를 맞아, 독거노인 가정의 전기 사용량 

측정을 통해 불상사 발생을 감지하는 시스템 개발을 검토 중. 따라서, 국내

에서는 많은 적용 분야가 있을 수 있으며, 기술개발 중심의 관점을 탈피하여 

서비스 중심의 관점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업에서 사회적 혁신을 위한 R&D 추진시, 수요 및 이익 창출과 결부되어야 

하므로 많은 어려움이 따름. 따라서 정부의 지원 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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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밀착형으로 Small Science 중심의 추진 필요. 사회적 혁신은 근본적으로 

양극화 해소적 관점도 지니므로 의료, 복지, 위생 등의 검토 필요. 또한, 현안 

문제 해소를 위한 단기적 연구개발 외에도 거시적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양극화 해소 방안 모색 필요.

  ○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Big Science 분야 사회적 혁신을 위한 Small Science 

사이에는 갭이 존재. 지자체에서는 Small Science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추진 역량이 부족. 따라서, 이러한 갭을 줄이는 것이 주요 관건이며, 서울시, 

경기도 등 역량을 갖춘 지자체에서 선행적 추진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실제적인 수요를 조사하여, 파급효과 큰 분야부터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포스코에서는 2년전부터 관련 사업 추진 중. 기업에서 사회적 혁신을 추진하는 

이유는 착한 기업에 대한 매출 증가를 기대함.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대기업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여 뿐만 아니라, 이익창출도 동시에 추구함. 그러나,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엄격한 기준은 사회적 기업의 활동에 오히려 

제약으로 작용함. 따라서, 노동부의 지원 기준 완화 및 교과부와 지경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확대 필요. 이것은 출연(연)의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강화 및 신진 연구자의 창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 백신 개발시 국내외 판매·보급에 대한 규제는 사회적 기여에 큰 제약으로 

작용함. 따라서, 사회적 혁신의 관점에서 규제 완화 필요.

  ○ 사회적 혁신을 위한 R&D는 중앙정부에서의 방향성 선정이 매우 중요. ISO 

26,000 인증 기준 선정 등을 통해 사회적 혁신 촉진 방안 모색 필요. 사회적 

기업은 모기업, 대기업 등의 사업 영역과 연관된 분야의 서비스 제공(사회 

혁신) 등의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사회적 혁신을 위한 기술은 소득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는 문제도 

많음. 따라서, 단기간의 소득 향상이 불가능한 개도국 지원 중심의 추진이 

바람직.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 창출 중심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므로, 정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활발한 참여 촉진 방안 모색 필요. 

  ○ 사회적 기업에 이공계 전문가 기업 서포트 사업을 지원한다면, 사회적 혁신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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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제5회 과학기술정책 포럼

○ 일시 : 2010. 9. 16.(목) 07:30~09:00

○ 장소 : 여의도 LG트윈타워 동관 5층 일식당 송로

1. 국내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정책의 현황과 국제비교

- KAIST 김소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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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회 과학기술정책 포럼 회의록

회의명 제5회 과학기술정책 포럼

일  시 2010년 9월 16일(목) 07:30~09:00

장  소 여의도 LG트윈타워 동관 5층 일식당 송로

참석자

(소 속)

○ 위원 : 오세정(서울대), 김소영(KAIST), 박문수(생기원),

박송용(녹십자), 박중구(산업대), 복득규(SERI),

서중해(KDI), 이상목(KIST), 이승진(LG 사이언스홀), 

장진규(STEPI), 한석희(KIST)

○ 교과부 : 김영식 과학기술정책실장, 이근재 과장,

오성배 서기관

○ KISTEP : 손병호, 허대녕

□ 토의 주요 내용

  ○ 우리나라의 전체 SCI 논문 점유율은 2.5%인데 비해, Computer Science 분야 

점유율은 매우 높음. CS 분야에서 타 국가는 논문 게재보다 Conference를 

더 중시하는데, 우리나라는 논문 실적을 위해 꼭 SCI에 등록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 미국은 연구비를 Grant로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계약(contract)을 맺어 지원함. 

따라서, 미국은 해당 연구자의 과거 연구 실적 등을 토대로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 성공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성공 여부를 판단해야 

함. 성실 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미국처럼 과거 연구실적을 

보고 연구를 지원해 주고, 결과를 묻지 않는 것이 좋음. 연구실적이 저조하면 

신규 과제 따기가 어려워지므로 자연스럽게 Control이 가능함. 우리나라도 

이러한 Grant 방식의 지원을 전체 R&D 예산의 10~20% 수준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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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ant 지원을 위해서는, PM의 권위 인정이 선행되어야 함. 미국에서는 PM의 

권위가 인정되므로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연구재단에서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권위있는 PM이 많지 않아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

조차 감사에서 평가를 지적함에 따라 목적출연이라는 말이 생겨남. 따라서, 

Grant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수반되어야 함. 

  ○ 연구분야에서는 실패도 쌓이면 연구역량 축적에 도움이 됨. 성실실패라는 말처럼 

실패를 하더라도 성실히 연구하는 것이 필요함.

  ○ I형 사람과 I형 사람이 모여도 Π형 사람이 되지는 않음. 따라서, 각 분야별 

인재가 모여도 융합형 인재가 되지 못하므로, 융합형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있음. 복합된 분야를 가르치면, 각 분야에 대한 지식이 얕아서 제대로 된 융합

연구 수행이 어려움. 복합된 각각의 분야 모두에 깊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이 

융합연구를 잘 할 수 있음.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타 분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재교육 방안을 마련해야지만 제대로 된 

융합인재가 양성될 수 있음.

  ○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기초가 매우 중요함. 따라서, 처음부터 융합형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초기에 기초교육에 집중하고, 재교육을 통해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KAIST의 바이오및뇌공학과에서 IT, NT, BT 융합교육을 하고 있음. 이러한 

융합학과에서 학사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나중에 여러 분야를 연구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음. 따라서, 중·고등학교에서 문과, 이과를 구분하지 않고, 

대학에서도 복수전공을 장려하는 등 분야간의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중요함.

  ○ 기업도 융합이 이슈가 되고 있음. LG가 스마트폰에서 뒤쳐지는 것은 이공계 

출신 직원이 많아서 유저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못함. 이공계 출신은 고

사양만 생각하지만, 인문사회 전공자들은 사용자의 편리성을 더 중시함. 따라서, 

최근에는 삼성, LG가 기술 중심에서 고객 편의성 중심으로 개발 방향성을 

전환하고 있음.

  ○ 컴퓨터를 종료할 때, ‘시작’ 메뉴 선택 후 ‘종료’ 메뉴를 선택하여야 하므로, 

이용자 친화적이지 못함.

  ○ 융합연구에 대한 용어가 안건에 제시된 Multidisciplinary, Interdisciplinary, 

Transdisciplinary 외에도 복합, fusion 등 다양함. 용어 통일 및 명확한 개념 

정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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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에서는 기초 교육이 중요하므로, 융합교육은 대학원 중심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우리나라는 융합교육에 대한 선행 조사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관련 학과개설만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음. 융합학과 개설을 위해서는 타 학과 

TO를 줄여야 하므로, 학과 개설 자체에도 어려움이 있고, 나노바이오 학과에서는 

나노 전공 교수, 바이오 전공 교수가 각각 와서 교육하므로 제대로 된 융합

교육이 안됨. 나노바이오에 대한 제대로된 교재도 없음. 따라서, 교수들은 각자 

자신의 전공에 대한 교육만 하고, 학생이 알아서 융합을 해야하므로, 어려움이 

있음. 

  ○ 연구재단에서 기술정책 등은 융합분야로 분류되어 있음. 그러나, 금융공학은 

연구재단의 지원하는 복합학 분야에 포함이 안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요조사를 

통해 복합학 분야에서 다양한 융합연구 분야 포함 필요.

  ○ 서울대학교 융합대학원을 보면, 교수들은 서로 융합이 안 되지만, 학생들은 

융합이 잘 됨. 대학교에서 배운 것이 거의 없어도, 물리대 사람과 공대 사람이 

많이 다른 것은 조직의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임. 

  ○ 자유전공학과를 대학마다 다르게 운영함. 서울대는 문과, 이과 전공자를 같이 

선발하여 창의적 커리큘럼으로 교육함. 연세대는 1학년만 자유전공이 있고, 

2학년에 진학하면서 학과를 지정함. 고려대는 법대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만이 

들어감.

  ○ 융복합 연구 추진시, 인력구성, 운영 등에 대해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고려 

필요. 단순히 각 분야별 전공자를 끼워 넣어만 두고, 예산도 분야별로 분리하여 

사용함. 그래서, 제대로 된 융합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지만, 주요 평가지표인 

특허 실적만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음. 따라서, 융합연구에 대한 사업 

기획시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려 

함. 융합기술에 대한 대비를 위해 전담 조직과 예산이 필요. 지경부는 전담

조직이 있으므로, 교과부도 대응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지경부에서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행 주체를 정부로 명기하고 

있음. 산업융합은 지경부가, 기술융합은 교과부가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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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과위 상설화는 2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음. 첫 번째는 과학기술의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임. 두 번째는 예산 조정 권한 강화임. 예산의 배분·

조정 권한을 국가위에서 행사하되, 국방이나, 대학 지원은 배제해야 함. 출연(연)의 

직원수를 TO로 통제하는 것보다는, 인건비 총액제를 통해 소수의 고급 

인력을 운영하거나, 다수의 젊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은 국과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자공학부, 기계공학부 등의 학부제보다 농과대학, 공학대학 등으로 더 큰 

상위 분류로 교수들을 소속시켜서 학장에게 세부 전공,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교과부에서 30개 대학에 대한 수준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으며, 정원 충원율, 

취업율 등이 중요한 지표로 포함됨. 대학에서는 취업률 향상을 위해 교내벤처 

취업, 계약을 통한 2개월간 기업 단기 취업 등의 편법을 동원함. 대학 평가시 

각 대학의 취업 노력 평가 및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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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제6회 과학기술정책 포럼

○ 일시 : 2010. 10. 14.(목) 07:30~09:00

○ 장소 : 팔래스호텔 2층 일식당 다봉

1. 출연(연)의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 - 과총 이상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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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회 과학기술정책 포럼 회의록

회의명 제6회 과학기술정책 포럼

일  시 2010년 10월 14일(목) 07:30~09:00

장  소 팔래스호텔 2층 일식당 다봉

참석자

(소 속)

○ 위원 : 오세정(서울대), 박문수(생기원), 박송용(녹십자),

박중구(산업대), 복득규(SERI), 이상목(KIST), 

이승진(LG 사이언스홀), 한석희(KIST)

○ 교과부 : 김영식 과학기술정책실장, 이근재 과장,

정민원 사무관

○ KISTEP : 손병호, 허대녕

□ 토의 주요 내용

  ○ 미국 특허청 사이트는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며, 많은 기업이 회원으로 등록 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환경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음.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출연(연)도 

기관장의 변경과 무관하게 지속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오픈 이노베이션 

전담 지원 기관 마련 필요. 현재의 TLO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효과적 추진에 

한계가 있음.

  ○ 출연(연)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미 개발된 기술의 협력보다,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구소 내에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 후, 오픈 이노베이션을 제안하는 사람에게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 운영 필요

  ○ 오픈 이노베이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상체계가 중요. 연구자가 우수한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연구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타 

분야와 협동연구가 필수적. 이와 같이, 기업이나 연구소에서도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매력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된다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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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매우 잘 하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로봇이 그 대표적 

사례임. 구글은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을 수행하도록 20%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개하여, 많은 동료들의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80%까지 허용함.

  ○ 오픈 이노베이션 수행을 위한 첨단 연구조합 설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타기관 파견 근무시, 고용 신분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느끼게 되므로, 과제 종료 후 원래의 기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신분의 

보장 필요. 또한 원소속기관에서 90%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협력기관에서 

연구량에 따라 추가적인 인건비를 지급하여, 원래의 연봉 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오픈 이노베인션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산학연 협력 비율이 70%가 넘음. 그러나, 무늬만 산

학협력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함. 실질적인 협력연구를 수행하는 산학협력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2개, 20억이 책정되어 시범적으로 운영될 계획임. 다양한 

연구기관의 공동 참여가 필요한 녹색분야, 융복합분야 등은 처음 기획단계

에서부터 각 Fund Source들이 모여 공동 기획하는 것이 중요.

  ○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부터 오픈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음.

  ○ Fund가 다르면 공동연구가 현실적으로 힘듬. 산학연 협력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 분석 확인해 보겠음. 학회에서는 연구 중 발생한 고민을 질문하고, 

고민을 해결 해준 사람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음. 연구과제에서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수행하였을 때 평가에서 가점을 줄 수 있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것임. 연구 초기 단계에서는 동종분야 보다 이종 분야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음. 따라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수행한 과제에 대해 추가적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임.

  ○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므로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함. 

대학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서 학칙 및 평가체계 개정 필요. 

출연(연)은 기관장 변경 후에도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나 개인 

평가시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가점 부여 필요. 

  ○ P&G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좋은 사례임. 기반 기술의 출처와 무관하게 최종

제품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보상 지급. 오픈 이노베이션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R&D 환경 변화와 결부되어 각광을 받고 있음. 우리나라 환경 및 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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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해 사후 보상제도가 필요하나, 정부 예산은 출연금

이므로 사후 지급에 어려움이 발생함. 과거 교과부에서 현상금제도를 기획한 

적이 있었음

  ○ 연구재단에 R&D IP 체계가 있으나, 오픈 이노베이션에는 관심이 없음. 출연(연)의 

TLO는 산학협력단보다 조직체계가 열악함. 오픈 이노베이션을 기업처럼 활성화

하는 것은 어렵지만, 출연(연)이 갖고 있는 기술만이라도 모아서 공동추진 

필요.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모델을 만들고, 성공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

한다면, 타 조직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일본 문부과학성의 연구개발전략센터에서는 국가 필요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집단 구성·운영.

  ○ 과거 과학재단은 Bottom-up식, KISTEP은 Top-down식으로 연구기획 수행.

  ○ 연구기획단에서 기획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과제를 많이 가져간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따라서, 순수하게 기획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체제 마련 필요.

  ○ 기업이 출연연보다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성화 되어 있음. 그 근본적 원인은 

출연연은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임. 다양한 부처의 공동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Top-down 식의 연구기획 및 조정 필요.

  ○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 외부 기술을 가져오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사용하지 않는 기술은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외부에 파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함. 따라서, 기 보유한 기술을 외부로 내보내는 것부터 시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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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제7회 과학기술정책 포럼

○ 일시 : 2010. 11. 26.(목) 07:30~09:00

○ 장소 : 팔래스호텔 2층 일식당 다봉

1. 인수공통 전염병의 R&D현황과 대응방안 - 녹십자 박송용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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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회 과학기술정책 포럼 회의록

회의명 제7회 과학기술정책 포럼

일  시 2010년 11월 26일(목) 07:30~09:00

장  소 팔래스호텔 2층 일식당 다봉

참석자

(소 속)

○ 위원 : 오세정(서울대), 김소영(KAIST), 박문수(생기원),

박송용(녹십자), 박중구(산업대), 박철우(산업대),

복득규(SERI), 이상목(KIST), 이승진(LG 사이언스홀), 

한석희(KIST)

○ 교과부 : 김영식 과학기술정책실장, 이근재 과장,

정민원 사무관

○ KISTEP : 손병호, 허대녕

□ 토의 주요 내용

  ○ 백신의 유효기간은?

  ○ 바이러스가 같은 타입일 경우, 장기간 사용가능하나, 매년 바이러스 타입이 

바뀌기 때문에 같은 백신의 사용이 어려움. 

  ○ 조류독감 등과 같이 동물 전염병의 경우 살처분을 많이 하는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병아리의 경우 계란이 부화되기 전부터 백신을 주사하고 있음. 백신 제조용 

계란은 일반 계란과 달리 미리 병의 유무를 검사하고, 병이 없는 계란만 백신 

제조에 사용.

  ○ 화순 공장에서는 양계에서부터 연구개발, 판매까지 모든 공정을 갖추고 있는가?

  ○ 계란 생산은 별도의 공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백신 개발에 적합한 계란을 공급 

받음. 계란은 독일에서 수입함. 화순에서는 양계 외의 모든 공정을 갖추고 

있음. 

  ○ 백신 개발은 과기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다양한 부처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범부처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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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부처 R&D 추진단에 6개 부처가 참여.

  ○ 계란 배양법과 Cell 배양법의 근본적 차이는 무엇인가?

  ○ 계란을 키우는가, 세포를 키우는가의 차이가 있음. 세포 배양이 계란 배양에 

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됨. 세포 배양의 경우, 배양액이 비싸고, 생산되는 양도 

계란에 비해 1/100~1/10에 불과.

  ○ 화순에 공장을 설립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유사시 세포전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가? 

  ○ 참여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화순에 공장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초기 설비자금 160억 등을 지원 받음. 화순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이전을 기피하여, 초기에 직원의 절반이 퇴사하는 어려움을 겪음.

  ○ H5N1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가 8개사 인데,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인원에게 예방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인가?

  ○ H5N1이 퍼지게 되면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만, 

유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1918년 인류의 교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창궐함. 

백신 개발에 최소 3~4개월이 소요되고, 6개월이 지나야 대중적 접종이 가능. 

전세계 60억 인구 모두에게 접종이 불가능하므로, 접종 우선 순위가 있음. 

의료계 종사자, 군인 등의 우선 순위가 높고, 일반인의 순위는 낮음.

  ○ 정부에서는 바이러스 위험을 사전에 대비해야할 필요성이 있지만, 유행하지 

않을 경우 예산의 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고민을 하고 있음.

백신 개발 국가 중 소련이 빠진 이유는?

  ○ 소련에서는 자체적 백신을 개발하고 있으나,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므로, 국제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소련에서 개발되는 백신은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백신 시장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실은 어떠한가?

  ○ 백신 개발은 매우 많은 투자비를 요구하고, 타 국가에서 개발된 백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진입장벽도 높음. 각 국가들은 백신의 requirement를 높임으로써, 

초기 설계시부터 준비되지 않은 백신의 진입을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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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백신 개발시 라인을 새로 깔아야 하므로, 많은 투자비를 요구함. 

우리나라의 경우 자체 개발보다, 수입이 더 싼 경우가 많음. 녹십자 역시 이익 

창출이 어려운 구조였으나, 신종플루 유행 때문에 많은 이익 발생.

  ○ 인터넷에서 감기, 신종플루 등으로 검색을 하면, 행동요령이 잘 제공되고 있는가?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잘 제공하고 있음.

  ○ 2가지 관점에서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해 관심을 가짐.

    - 첫 번째는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에 대한 정부 지원의 일환으로 백신연구소, 

녹십자 등 관련 회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 인프라 구축 방안은?

    - 두 번째는 조류독감의 경우 철새가 유행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감염의 

근원지, 이동 통로, 전염 process를 잘 파악하여, 미리 진단·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 백신연구소와 기업 연구소는 연구내용과 역할이 상이. 백신연구는 저개발 국가에 

저가의 콜레라, 장티푸스 등의 백신을 제공하고, 정보 수집을 주요 목적으로 함.

  ○ 국내에서 백신을 재료부터 만드는 회사는 녹십자, 보령 정도 밖에 없음. 몇십 

만개를 만들어서는 경제성이 없으므로, 백신을 개발하는 것보다 구입하는 것이 

저렴한 경우가 많음.

  ○ 백신 개발의 경우, 경제성 보다는 국민의 안전성의 관점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됨. 

정보에서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 화순 공장 설립시, 공동 장비 활용에 대한 개념이 포함 되어 있었음. 장비 

공동 활용을 독려하였으나, 실제로는 녹십자만 사용하여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실험장비는 설계 목적에 따라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초기 설계 목적에 

적합한 한가지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인프라를 

범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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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제8회 과학기술정책 포럼

○ 일시 : 2010. 12. 21.(화) 07:30~09:00

○ 장소 : 팔래스호텔 12층 서궁

1. 신흥국형 혁신의 부상과 시사점 - 삼성경제연구소 복득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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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회 과학기술정책 포럼 회의록

회의명 제8회 과학기술정책 포럼

일  시 2010년 12월 21일(화) 07:30~09:00

장  소 팔래스호텔 12층 서궁

참석자

(소 속)

○ 위원 : 오세정(서울대), 김소영(KAIST), 박문수(생기원),

박송용(녹십자), 박중구(산업대), 박철우(산업대),

복득규(SERI), 이상목(KIST), 이승진(LG 사이언스홀), 

한석희(KIST)

○ 교과부 : 김영식 과학기술정책실장, 박지영 서기관

○ KISTEP : 손병호, 허대녕

□ 토의 주요 내용

  ○ 신흥국형 혁신 제품은 그 제품 자체의 성능보다는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제품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신흥국형 혁신 제품 개발은 우리나라의 70년대 사회 환경에서 적합. 현시점에서 

신흥국형 혁신 제품 개발에 집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름.

  ○ 신흥국이 선진국의 R&D 결과를 토대로 제조 기능만 자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신흥국에 적합한 산업 모델임. 신흥국형 혁신이 적절한 표현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음.

  ○ 기업들은 자국내 시장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전

세계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음. 한국과 일본의 기업은 핵심 기술을 자국 내에서 

스스로 개발하려는 의지가 강하지만, 인도나 중국은 그렇지 않음.

  ○ 신흥국형 혁신 제품은 기존의 제품이나 기술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그렇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야 함. 따라서, 

제품 개발 방식, 마케팅 등이 새로운 사업 모델이므로 혁신이라는 표현을 사용.

  ○ 최근의 제품 개발 방식은 기존과 많이 다름. 최근에는 시장을 잘 모니터링한 

후, 시장 맞춤형 제품 개발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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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위해, 전략기획기능의 강화를 통해 기존에 개발된 기술을 시장에 맞추는 

전략 추진 필요. 대기업은 잘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아직 잘 안되고 있음.

  ○ 과거에 비해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하였으나, 병원의 오진률은 크게 개선되지 

못함. 첨단기술이 많이 개발 되고 있으나, 활용이 많이 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첨단기술의 개발보다 적재적소에서의 활용이 더 중요할 수 있음. 기존의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혁신이라고 사료됨.

  ○ 리버스 이노베이션보다는, 첨단 기술개발과 신흥국형 혁신 기술 개발을 병행하는 

것이 한국에 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 기존에 개발된 기술을 소비자들의 니즈에 접목시키는 방법이 중요한 기술임. 

아이폰은 애플이 독자적 기술로 성공시킨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술을 잘 활용하여 

성공한 사례임.

  ○ 신흥국형 혁신과 관련한 정책적 대안을 찾는 것은 기업의 역할이며, 정부에서는 

기술평가 등과 같은 기술서비스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추진 

필요.

  ○ 금융위기로 인해 일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며, 그 이유는 일본이 첨단산업에만 

주력해왔기 때문임. 이러한 인식하에 일본은 Volume형으로 전략을 수정하여, 

신흥국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과학기술분야도 출구를 고려한 R&D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그 해결 방안은 

신흥국의 새로운 시장이 될 수 밖에 없음.

  ○ 그러한 관점에서, 중복 연구나 과거에 개발된 분야에 대한 재연구를 지원하지 

않는 현재의 R&D 정책은 문제가 있음. R&D 정책의 개선 방안 모색 필요.

  ○ FTA를 통한 국제적 시장 개방을 앞두고, 최첨단 기술, 중간 기술, 저가형 기술 

등 R&D 레벨에 따른 전략 수립 및 선택 필요. 또한, 기술 레벨간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중요.

  ○ 기업은 High-end 기술, Low-end 기술, 전 범위에 걸친 기술 등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나, 정부에서는 선택이 어려움.

  ○ 삼성은 플랫폼 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공통된 부분을 중심으로 전범위를 커버하는 

것임. 노키아가 잘 하였으나,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기업이 선택과 집중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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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가형 핸드폰은 신흥시장에서 자국 제품이 출시되면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핸드폰 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임. 

  ○ 따라서, 기업이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때로는 CEO의 불도저식 

경영이 유리할 수도 있음.

  ○ 애플은 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판매하였다는 관점에서 

이해 필요.

  ○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개발은 잘 하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은 약함. 

애플은 이공계와 인문사회계가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점과 주입식 교육 등에 그 원인이 있음.

  ○ 제품을 한번 구입한 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Update하면서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모델 창출이 중요하며, 그런 면에서 애플이 강점이 있음.

  ○ 그러나, 애플은 개방적이지 못하므로, 안드로이드에 질 것으로 예상됨. 우리나라는 

독자적 OS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염려됨.

  ○ 많은 부분이 정부가 선택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기업에서 직접 선택해야할 

문제임. 정부에서는 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일본 기업은 해외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해

외에서 올림. 일본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근간은 정부가 신흥국에 

인프라를 구축해 주었기 때문임.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신흥국의 인프라 

구축에 참여한다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을 해 왔으므로, 관련 노하우를 신흥국에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일본은 인프라 수출을 많이 해왔음. 우리나라도 강점을 갖고 있는 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해외 인프라 수출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구의 섬유산업은 한때 지역사회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었으나, 현재는 쇠퇴함. 

그 원인은 정부가 기술개발 분야에만 투자를 하였기 때문임. 기술개발 뿐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점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선진국일수록, 기술개발 자체보다는 세제해택을 통해 혁신결과에 대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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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New Search가 될 수 있는 R&D, 즉 성장동력의 기초가 되는 핵심사항에 

대한 R&D에 한정된 지원 필요. 

  ○ 저가형 제품은 부가가치가 낮으나, 총량적 이익은 더 클 수도 있음. 저가형만을 

위한 R&D는 어려움이 있고, 모듈식으로 저가형과 고가형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방면의 기술 개발이 바람직함. 

  ○ 정부는 ODA와 연계하여, 중국·인도를 제외한 개도국 진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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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과학기술정책연구회 개최 실적

제 1 절 제1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 일시 : 2010. 3. 24.(수) 12:00~13:00

○ 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제1중회의실(1615호)

1. 간의 건강학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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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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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 169 -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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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토론결과

(1) 주요 내용

  ○ Prologue

    - 간의 구조

    - 간의 혈액순환

    - 간의 기능

    - 황달

  ○ 간질환

    - 간질환의 종류

    - 임상적분류

    - 간염

    - 바이러스 성 간질환의 종류 및 경과

    - 간질환의 진단과 검사

    - 간질환의 병리

    - 치료

  ○ B형 간염 바이러스

    - 혈청 내 B형 간염바이러스

    - B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구조

    - Model of Hepatitis B Virus

    - B형 간염의 증상

    - 바이러스 유발요인

    - 모계 감염

    - B형 간염 바이러스 침투와 우리 몸의 반응

    -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후의 경과

  ○ 천연 자생식물로부터 분리한 B형 간염바이러스 억제제의 항 B형 간염 

바이러스 효과분석

    - 연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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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의 사망원인

    - Chronic Liver Diseases in Korea - 20,964 patients

    - Anti-HBV Active Compounds

    - Lamivudine Resistance Mutation & Viral breakthrough

    - HBV 내성변이 발생율

    - 라미부딘 내성변이와 교차내성

    - Multi-drug Resistance of H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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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2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 일시 : 2010. 4. 7.(수) 12:00~13:00

○ 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제1중회의실(1615호)

1. 바이오항체 산업의 전망 -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 연구소장 송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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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토론결과

(1) 주요 내용

  ○ 항체신약개요

    - 항체 : 병원균을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면역단백질

    - 유전자 재조합으로 다양한 항체합성

    - 항체는 매력있는 신약후보

    - 류마티스 관절염 항체치료제

    - 치료제 개발을 위한 항체발굴

    - 항체신약 개발과정

  ○ 바이오항체 산업현황

    - 항체신약의 매력

    - 항체신약 산업현황

    - 국내/해외 투자 현황 비교

    - 항체신약 개발과정

    - 국내 기술수준

  ○ 항체센터 설립의 필요성

    - 항체센터설립, 왜 필요한가?

    - 항체센터, 항체세계의 HUB

    - 바이오항체 센터의 필요성

  ○ 항체센터의 사업과 필요성

    - 항체센터의 기능, 항체센터 R&D 서비스

    - 항체센터 주요 연구사업

    - 고속 항원-항체 짝 선별기법

    - 다기능 항체개발

    - 목표물질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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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3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 일시 : 2010. 4. 21.(수) 12:00~13:00

○ 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제1중회의실(1615호)

1. 탈추격형 과학기술정책 - 서울대학교 교수 노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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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토론결과

(1) 주요 내용

  ○ ‘탈추격형‘의 개념

    - 추격형(모방형), 탈추격형, 창조형(책임형)

  ○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

    - 주변환경 : WTO, 중국의 추격, FTA 기술장벽, 글로벌 이슈

    - 과학기술계의 모습(산업계)

     ․ 기업부설연구소(‘08.9) : 15,401개(중소) + 994개(대)

     ․ 기업 R&D 투자(‘07) : 23조8,649억원

     ․ 기술경영 역량부족

     ․ 벤처기업(‘07) : 14,015개

    - 과학기술계의 모습(대학)

     ․ 박사급 68% 이상 집결 → 투자는 빈약

     ․ 교육과 연구를 동시에 추구 → 구체적 역할분담 필요

     ․ 대학교육과 수요기업간의 불일치 심각

     ․ 무경쟁․도덕적 해이가 큼

    - 과학기술계의 모습(정부출연(연))

     ․ 이공계 26개 연구기관 : 13,186명, 3조7,477억원(‘07)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과 함께 관리됨

     ․ PBS 도입으로 주도적 미션 상실

     ․ 연구인력의 규모․구성․관리에 전반적 문제점 노출

     ․ 연구회체제 도입(‘99) → 혁신본부로 이동(’04) → 공공연구회 폐지

    - 시사점 : 2009.11.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우리나라가 소득 

2만불을 넘어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산․학․연 모두 지식경영을 

도입하며 탈추격형 과도기간을 단축해야 함

  ○ 과도기 정책의 핵심

    - 국가혁신체제의 안정화

    - 독자적 인력양성체제의 구축

    - 국가연구사업의 성격 전략화

    - 현실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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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추격형 정책의 필요조건

    - 사고방식의 전환

     ․ 돈(예산) 중심에서 일(사회적 가치획득) 중심으로

     ․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 신속성보다는 견실성 중심으로

     ․ 원론의 변경보다는 각론의 개선을 중심으로

    - 업무방식의 개선

     ․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

     ․ 일 중심으로 전체적 행정절차를 설명하는 매뉴얼 채택

     ․ 정책수립에서 전문분야는 출연연을 적극 활용

     ․ 행정업무에 전문지식을 쉽게 적용하는 체제 구축

  ○ 정책과제의 도출

    - 인문교육․직무윤리의 강화

    - 공무원의 전문성 보강

    - 대학의 특성화 개조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보강

    - 국가 R&D사업의 전략적 추진

    - 기업연구 활성화 모델 제시

    - 경제를 위한 특단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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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제4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 일시 : 2010. 4. 28.(수) 12:00~13:00

○ 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제1중회의실(1615호)

1. 국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장창원

(1) 과학기술인력의 정의

 □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과학기술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자

 □ 과학기술인력은 직종과 자격의 두 가지 요건에 의해서 결정

    - 과학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직종군을 정의한 후에 이중에서 특정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

    - 해당 학문분야에 있어서도 자연과학과 공학 및 기술 분야가 직접적으로 

과학기술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학, 공학, 농림수산학, 

의약학 분야로 한정

      ※ 과학기술인력의 정의에 대해서는 주요한 국제기구 간에도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로 각국은 자신의 정책적 목표와 필요성에 따라 주요 국제기구의 과학기술

인력 정의를 참조하여 개별적으로 통계를 산출하고 분석하고 있음.

(2) 과학기술인력의 범위

 □ 공급측면

대분류 중분류

자연계열 농림·수산, 생물·화학·환경, 생활과학, 수학·물리·천문·지리

공학계열
건축, 토목·도시, 교통·운송,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밀·에너지, 소재·재료, 

컴퓨터·통신, 산업, 화공, 기타

의약학계열 의료, 간호, 약학, 치료·보건

주: 자연계열은 이학과 농림수산학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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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측면

한국표준직업분류 직 종 (업) 명

02 행정/경영 관리자 中

    02373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업 운영부서 관리자

    02374 연구개발업 운영부서 관리자 

    0246 전산업무부서 관리자

    0247 연구 및 개발부서 관리자

03 일반관리자 中

    03073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업 일반관리자

    03074 연구개발업 일반관리자

11 과학전문가 中

    111 자연과학 전문가

    112 생명과학 전문가

12 컴퓨터 관련 전문가

13 공학 전문가 

14 보건의료 전문가

15 교육 전문가 中

    15102 이학계열 교수

    15103 공학계열 교수

    15104 의약계열 교수

    15109 기타 대학교수 중 일부 제외 

    15203 중등교사 (수학 교사)

    15205 중등교사 (과학 교사)

    15207 중등교사 (실업 및 전산교사 중 일부 제외)

    15693 컴퓨터학원 강사

17 법률 전문가 中

    17131 특허 전문가

21 과학관련 기술 종사자

22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23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24 보건의료 준전문가

25 교육 준전문가 中

    25212 기술학원 강사

26 기술/상업판매 종사자 中

    26231 산업용 기계장비 기술판매원

    26232 전자장비 기술판매원

    26233 의료장비 및 용품 기술판매원

    26234 농업용 기계장비 기술판매원

29 법률 준전문가 中

    29211 특허사무 준전문가 

주: 음영으로 표시된 직종만이 과학기술 관련 직종에 포함됨



- 206 -

(3) 과학기술인력 수급 전망 개요

 □ 전망기간: 2009~2018년 10년 기간

 □ 전망의 전제조건

  ○ 잠재성장율 전망

구  분 1980 1990 2000 2010 2020

생산가능인구비율(%)
1

62.2 69.3 71.7 72.8 71.7

경제활동참가율(%)
2

59.0 60.0 61.2 62.9 64.1

노동시간(시간)3 2,666 2,593 2,430 2,185 1,950

노동소득분배율(%)4 55.2 63.2 67.8 69.6 71.0

자본스톡(조원)
5

209.5 661.4 1,631.8 2,962.6 4,571.6

구  분 1981~1990 1991~2000 2001~2010 2011~2020

노동투입 증가율 1.7 1.4 0.8 0.4

양적 지수 증가율 2.3 1.1 0.3 -0.4

질적 지수 증가율
6 1.1 1.7 1.4 1.0

자본투입 증가율 12.2 9.5 6.1 4.4

주:  1. 생산가능인구비율은 통계청(2005)의 전망치임 
    2.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자와 여자의 참가율을 추세선으로 연장하여 전망함
    3. 노동시간은 실제노동시간을 2차 추세선으로 조정하고, 최근의 선진국 수준을 

감안하여 전망
    4. 노동소득분배율은 김원규(2004a)의 추정치에 한국은행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조정하고 이를 추세선으로 연장하여 전망함
    5. 자본스톡은 김원규(2004a)의 추정치을 투자율의 추세를 감안하여 조정하고, 이의 

증가율추세로 연장함
    6. 노동의 질적 지수는 김동석․이진면․김민수(2002)의 추정치를 추세선으로 연장

하여 전망함

<표 1> 잠재성장율 전망을 위한 생산요소에 대한 전제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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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81~1990 1991~2000 2001~2010 2011~2020

잠재성장률 7.5
6.6

<5.9>

5.1

<4.8>

4.0

<4.2>

노동투입
1.0

(13.9)

0.9

(14.2)

0.6 

(11.5)

0.3

(6.7)

자본투입
4.8

(64.5)

3.2

(48.9)

1.9 

(37.4)

1.3

(33.0)

총요소생산성
1.6

(21.6)

2.4

(36.9)

2.6 

(51.1)

2.4

(60.3)

주: <  >은 실제GDP성장율, (  )은 기여율을 의미함

<표 2> 성장요인과 잠재성장 전망

(단위 : %)

연 도 추계인구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1991 43,295 31,535 19,109 60.6

1995 45,092 33,659 20,845 61.9

2000 47,008 36,186 22,069 61.0

2005 48,138 38,300 23,743 62.0

2006 48,297 38,762 23,978 61.9

2007 48,456 39,170 24,216 61.8

2008 48,607 39,598 24,347 61.5

2010p 48,874 40,967 25,013 61.9

2020p 49,325 43,207 26,941 63.2

<표 3>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단위: 천명, %)

 □ 전망방법

  ○ 공급전망

    - 졸업생 전망 모형을 이용하여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전공별 

졸업생 2018년까지 전망 실시

    - 졸업생 전망결과에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조사’로부터 도출된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하여 전공별 신규공급 전망

      ※ 전문대-대학의 경우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를, 대학원의 

경우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석박사 패널조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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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전망

    - 산업별 전망결과와 취업계수 전망 결과를 활용하여 산업별 총 취업자 수 전망

      ※ 잠재성장률은 한국은행 및 한국개발연구원 등 기존 연구결과를 반영하고, 산업별 

전망은 산업연구원의 '산업-경제계량모형'을 이용한 전망 결과를 활용

    -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의 ‘산업-직업’ 행렬을 이용하여 직업별 취업자 수 도출

    - 사업체 대상 신규 수요실태조사를 통해 도출한 ‘직업-전공’행렬을 이용하여 

전공별 취업자 수 전망

  ○ 수급차 전망

    - 성장수요와 대체수요를 합하여 전공별 신규수요 전망

      ※ 인력수요 전망에서 도출된 전공별 총취업자수로부터 전공별 성장수요 전망

      ※ 신규 수요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도출된 대체 수요율을 반영하여 전공별 대체수요 

전망

    - 학력수준별, 전공계열별 과학기술인력 수급차 분석 및 전망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전공-직업행렬

 직업전공  O1 O2 O3
C1 A11 A12 A13
C2 A21 A22 A23
C3 A31 A32 A33

*A : 전공ㆍ직업 행렬 비중

1단계 전공별 졸업생 전망

3단계 직업별 공급 전망 직업별 수요 전망

전공별 수요 전망

직업별 취업자 전망 1단계

2단계

3단계

<신규 공급> <신규 수요>

전공별 수급차 전망

2단계 전공별 공급 전망

[그림 282]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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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인력수급 방법론

 □ 인력수급 전망 유형

  ○ Top-down 방식 

    - 거시적인 안목에서 경제환경 여건을 반영하여, 해당 부문의 전체인력을 전망한 후, 

이를 전제로 세부분야별로 전망을 수행하는 방법

    - 세부분야가 지니는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는데 한계를 지님

    - ‘국가중장기 인력수급 전망’등 총량전망에 주로 사용

  ○ Bottom-up 방식 

    - 세부분야별로 주어진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전망한 후, 사후적으로 각 세부

분야별 전망결과를 합하여 해당 부문 전체의 인력을 전망하는 방법

    - 세부분야가 지니는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지만, 사후적으로 도출된 

전체 전망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지님

    - 일반적으로 부문별 전망에 주로 사용

□ 미국의 인력수급추정 동향

 ①  BLS

 ②  The World Bank

 ③  Others (Professor)

   ※ Demand Side ⇒ short term

   ※ Supply Side ⇒ State level  

   ※ Market Signal

   ※ Technology Forecasting

   ※ Talent Forecasting

   ※ Sectoral Forecasting 

   ※ Detail DB construction

(4) 과학기술인력 수급 전망 결과

 □ 과학기술인력 총 규모

  ○ 2008년 123만 명 수준에서 연평균 4.5% 증가하여 2018년 190만 명에 달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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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인력 수요 전망

  ○ 전문학사의 경우 전망기간(2008～2018년) 동안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보이는 '이학 분야'가 가장 빠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공학 분야’도 약 2%대의 증가율이 예상되나 ‘농림수산학 분야’ 및 ‘의약학 

분야’는 이에 못 미치는 1%대의 증가만이 예상됨

  ○ 한편, 학사의 경우에는 전공분야 전반에 걸쳐 연평균 4%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됨

  ○ 석·박사의 경우에는 전문학사 및 학사의 경우와 비교해서 관련 전공분야 

모두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임

    - 석사의 경우, 공학분야는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9.0%의 가장 빠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의약학분야는 7%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박사의 경우 전체적으로 7%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의약학 분야는 6%의 비교적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남

구분
취업자수 연평균증가율

(2008~2018)2008 2018

계 1,230.0 1,902.8 4.5

공학 714.5 1,136.3 4.7

이학 167.8 267.9 4.8

농림수산학 28.3 44.4 4.6

의약학 319.4 454.1 3.6

전문학사 305.3 355.3 1.5

공학 157.9 189.3 1.8

이학 32.3 39.9 2.1

농림수산학 3.5 4.0 1.4

의약학 111.6 122.1 0.9

학사 721.5 1,099.3 4.3

공학 429.3 654.6 4.3

이학 97.6 144.9 4.0

농림수산학 19.9 30.0 4.2

의약학 174.8 269.8 4.4

석사 141.2 325.1 8.7

공학 95.2 226.2 9.0

이학 24.2 55.7 8.7

농림수산학 2.1 4.8 8.5

의약학 19.6 38.3 6.9

박사 62.0 123.1 7.1

공학 32.2 66.2 7.5

이학 13.6 27.4 7.2

농림수산학 2.8 5.6 7.1

의약학 13.4 23.9 6.0

<표 4> 과학기술인력의 학력별 수요 전망

(단위：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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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인력 공급 전망

  ○ 과학기술인력 양성규모는 2008년 약 12만 6천명에서 2018년 12만 1천명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

    - 대분류 전공단위별로는 모든 분야에서 감소세가 예상됨

  ○ 4년제 대학의 과학기술인력 양성규모는 2008년 약 6만8천명에서 2018년 

6만5천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석사학위 취득 과학기술인력 규모는 2008년의 1만6천명에서 2018년 2만

1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박사학위 취득 과학기술인력 규모는 2008년 4천9백여 명에서 2018년 5천

8백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구분
취업자수 연평균증가율

(2008~2018)2008 2018

계 125.9 120.6 -0.4

공학 79.0 75.9 -0.4

이학 18.9 17.1 -1.0

농림수산학 1.3 1.2 -0.8

의약학 26.6 26.4 -0.1

전문학사 37.3 29.2 -2.4

공학 22.5 17.2 -2.7

이학 3.3 2.4 -3.3

농림수산학 0.1 0.1 -1.7

의약학 11.3 9.6 -1.7

학사 67.5 65.1 -0.4

공학 43.6 42.3 -0.3

이학 11.9 10.4 -1.3

농림수산학 0.7 0.6 -2.2

의약학 11.4 11.8 0.4

석사 16.2 20.5 2.4

공학 10.9 13.9 2.5

이학 2.5 2.9 1.7

농림수산학 0.3 0.3 1.4

의약학 2.6 3.4 2.7

박사 4.9 5.8 1.7

공학 2.1 2.6 2.2

이학 1.2 1.3 0.9

농림수산학 0.2 0.2 0.9

의약학 1.4 1.7 1.6

<표 5> 과학기술인력의 학력별 공급 전망

(단위：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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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 2008~2018년간 인력 공급은 123만 명 수준, 인력 수요는 99만 명 수준

으로 초과공급량은 25만 명(연평균 약 2.5만 명), 초과공급률은 19.9%에 

달할 전망

  ○ 학력별로는 전문학사, 학사, 석사의 경우 관련 전공분야 전반에 걸쳐 

초과공급이 예상되나, 농림수산학과의 경우에는 세 학력수준 모두에서 

초과수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박사의 경우는 공학과 농림수산학 분야에서 초과수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공학 분야에서 그 현상이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 학력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초과 공급률 하락 전망 

    -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의 재편과 고급 연구개발인력 수요 증대로 박사인력은 

수요 증가 전망

구분 신규공급(A) 신규수요(B) 초과공급(A-B)

계 1,232.0 986.4 245.6

공학 774.3 625.2 149.1

이학 180.9 143.1 37.8

농림수산학 12.6 19.0 -6.4

의약학 264.2 199.1 65.1

전문학사 326.0 191.0 135.0

공학 196.1 95.5 100.6

이학 28.4 31.5 -3.1

농림수산학 0.8 3.0 -2.2

의약학 100.7 61.0 39.7

학사 668.0 573.0 95.0

공학 431.1 377.0 54.1

이학 112.6 83.3 29.3

농림수산학 7.2 10.3 -3.1

의약학 117.1 102.4 14.7

석사 184.3 167.3 17.0

공학 123.7 119.5 4.2

이학 27.1 21.0 6.1

농림수산학 2.7 2.9 -0.2

의약학 30.8 23.9 6.9

박사 53.7 55.1 -1.4

공학 23.3 33.2 -9.9

이학 12.8 7.3 5.5

농림수산학 1.9 2.8 -0.9

의약학 15.7 11.8 3.9

<표 6> 과학기술인력의 학력별 수급차 전망

(단위：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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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학기술인력 문제점

  ○ 대학 졸업자들은 취업난을 겪는데 반면, 연구 현장이나 기업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함. 이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실력을 갖춘 인력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함

    - 과학기술 인력의 수급에서 양적 · 질적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임

  ○ 과학기술 인력의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체제를 

개편하고 수준을 높여야 함

  ○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고급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학이 충분한 인력을 공급해 주지 못하는 실정임

  ○ 현재의 대학 교육 체제로는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산업  간 융·복합화 현상도 따라갈 수 없음

(6) 과학기술인력 미스매치 해소방안

 □ 과학기술인력분야는 핵심인재 양성과 이공계인력의 활용도 제고가 선행되어야 함  

 □ 수급전망 결과 도출되는 전반적인 과학기술인력의 초과공급에도 불구하고

  ○ 연구 현장이나 산업체에서 인력의 부족을 체감한다는 점은 양적인 인력

양성에서 질적인 인력양성․활용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

 □ 초과공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과학기술 관련 

학과 재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하며

  ○ 이와 동시에 적절한 과학기술 관련 직종으로의 유도․채용을 통한 인력의 

활용도 제고가 필요

  ○ 특히 공학 분야 석․박사 과학기술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래유망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핵심인재의 양성에 관심을 두어야 함

      ※ So far 미국은 연방정부는 기업이 못하는 기초연구투자↑ → 과학지식생산 → 

자유경쟁 메카니즘 →효율적인 혁신인식 

      ※ ACA 2007 : 진정한 과학기술적 혁신→ 기초연구투자↑ → 과학지식생산→ 기업과 

사회에서 신속히 응용 및 활용

    not only 수요기술정책(R&D), but also 혁신기반 환경(정책) & 우수인력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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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적 과제

  ○ 저출산 → 과학기술인력공급 감소 →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공급  증가 

← 과학․기술 교육 질 제고를 위한 지원   

  ○ 고령화 → 퇴직과학기술인력 활용 → 정년연장 등 노동시장 제도개선 

← 퇴직자 직업․교육훈련의 다양성 강화 

  ○ 수급전망 결과 도출되는 전반적인 과학기술인력의 초과공급에도 불구하고 

연구 현장이나 산업체에서 인력의 부족을 체감한다는 점은 양적인 인력

양성에서 질적인 인력양성‧활용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의미

  ○ 초과공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과학기술 

관련 학과 재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적절한 

과학기술 관련 직종으로의 유도 ‧채용을 통한 인력의 활용도 제고가 필요

    - 특히 공학분야 석‧박사 과학기술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래

유망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핵심인재의 양성에  관심을 두어야 함

  ○ 공급정책의 방향

    - 대학교육체제의 다원화와 유연화

    - 산업수요지향적인 공학교육제도로의 개선 예) 원전수주

    - 전주기적 기술교육체제 구축

    - 저출산 ↔ 고령화

  ○ 수요관련 정책

    - 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통한 과학기술인력 수요‧활용확대 

및 선순환 유발

    - 여성인력의 과학기술분야 유인 및 활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 산학연 협력연구 지원

    - 정년연장, 고령화대비 등 제2 노동시장개념 확산과 제도 개선 

  ○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기조는 미래 핵심기술 고급인력의 양성과 질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제시

    - 세계적 수준의 핵심 과학기술인력의 적극적인 양성

    - 수요지향적인 과학기술인력 교육 및 양성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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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과학기술 체계의 수립

    - 과학과 산업 관계들을 강화와 효율적 인적 자원의 활용

  ○ 과학기술인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추진 전략

    - 현재의 정부‧대학 위주의 공급자 주도 시스템에서 개인 및 사회의 필요성이 

주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 인적자원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의사소통 및 조정 메카니즘이 작동하도록 

하여 수급 불일치 현상을 해소

    - 인적자원 시스템의 글로벌화를 추진하여 경쟁 촉진과 시스템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

    - 신기술의 변화를 습득할 수 있는 재교육 기회가 생산 현장에 주어지도록 함

    - 체계적인 인력양성 계획의 수립 및 제시

  ○ 과학기술인력의 질 개선 과제

    - 우수 교사와 교수 공급 및 우수 콘텐츠 개발이 매우 중요함

    -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는 과학․공학․기술․수학 교육의 중요성인식과 기반구축 

필요

    - 연구개발 능력을 보유한 고급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원의 연구‧교육

시스템의 보완

    - 기본기술에 충실하며 현장실무중심의 학부교육의 질적 보완

    - 전문대 교육의 개선 (퇴직자 직업․교육훈련의 체계화)

    - 비정규 교육기관의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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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토론결과

(1) 주요 내용

  ○ 과학기술인력의 정의

    -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과학기술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자

    - 과학기술인력은 직종과 자격의 두 가지 요건에 의해서 결정

  ○ 과학기술인력의 범위

    - 공급측면/수요측면

  ○ 과학기술인력 수급 전망 개요

    - 전망기간 : 2009~2018년 10년 기간

    - 전망의 전제조건 : 잠재성장율 전망을 위한 생산요소에 대한 전제, 성장요인과 

잠재성장 전망, 경제활동참가율 전망

    - 전망방법(공급전망)

     ․ 졸업생 전망 모형을 이용하여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전공별 

졸업생 2018년까지 전망 실시

     ․ 졸업생 전망결과에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조사’로부터 도출된 경제활동

참가율을 반영하여 전공별 신규공급 전망

    - 전망방법(수요전망)

     ․ 산업별 전망결과와 취업계수 전망 결과를 활용하여 산업별 총 취업자 수 전망

     ․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의 ‘산업-직업’ 행렬을 이용하여 직업별 취업자 수 도출

     ․ 사업체 대상 신규 수요실태조사를 통해 도출한 ‘직업-전공’ 행렬을 이용

하여 전공별 취업자 수 전망

    - 전망방법(수급차 전망)

     ․ 성장수요와 대체수요를 합하여 전공별 신규수요 전망

     ․ 학력수준별, 전공계열별 과학기술인력 수급차 분석 및 전망

    -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 절차

  ○ 과학기술인력 수급 전망 결과

    - 과학기술인력 총 규모 : 2008년 123만 명 수준에서 연평균 4.5% 증가하여 

2018년 190만명에 달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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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인력 수요 전망

     ․ 전문학사의 경우 전망기간(2008~2018년) 동안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보이는 ‘이학 분야’가 가장 빠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학사의 경우에는 전공분야 전반에 걸쳐 연평균 4%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됨

     ․ 석․박사의 경우에는 전문학사 및 학사의 경우와 비교해서 관련 전공분야 

모두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임

    - 과학기술인력의 학력별 수요 전망

    - 과학기술인력 공급 전망

     ․ 과학기술인력 양성규모는 2008년 약 12만 6천명에서 2018년 12만 1천명

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

     ․ 4년제 대학의 과학기술인력 양성규모는 2008년 약 6만8천명에서 2018년 

6만5천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석사학위 취득 과학기술인력 규모는 2008년의 1만6천명에서 2018년 2만

1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박사학위 취득 과학기술인력 규모는 2008년 4천9백여명에서 2018년 5천

8백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과학기술인력의 학력별 공급 전망

    -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 2008~2018년간 인력 공급은 123만명 수준, 인력 수요는 99만명 수준으로 

초과공급량은 25만명(연평균 약 2.5만 명), 초과공급률은 19.9%에 달할 전망

     ․ 학력별로는 전문학사, 학사, 석사의 경우 관련 전공분야 전반에 걸쳐 초과

공급이 예상되나, 농림수산학과의 경웅는 세 학력 수준 모두에서 초과

수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초과공급률 하락 전망

    - 과학기술인력의 학력별 수급차 전망

  ○ 과학기술인력 문제점

    -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실력을 갖춘 인력이 매우 적음

    - 대학 교육의 체제를 개편하고 수준을 높여야 함

    - 산업구조가 고도화에 따른 고급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학이 충분한 인력을 공급해 주지 못하는 실정임

    - 현재의 대학 교육 체제로는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산업 간 

융·복합화 현상도 따라갈 수 없음



- 218 -

  ○ 과학기술인력 미스매치 해소방안

    - 핵심인재 양성과 이공계인력의 활용도 제고가 선행되어야 함

    - 양적인 인력양성에서 질적인 인력양성․활용체계로의 전환이 필요

    - 과학기술 관련 학과 재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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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제5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 일시 : 2010. 5. 17.(월) 12:00~13:00

○ 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제1중회의실(1615호)

1. 트위터가 세상을 바꾼다 - KT 매니저 조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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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토론결과

(1) 주요 내용

  ○ Why SNS(Social Network Service)?

    - 3S 때문에

     ․ Smart customer : 87%의 사람들이 상품리뷰를 확인하기보다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것을 선택한다.

     ․ Smart phone : 트위터 모바일 방문자 08년 상반기 대비 09년 상반기 증가율 

페이스북 619% 마이오페라닷컴 127% 마이스페이스 84%

     ․ Spreadability : 소셜미디어는 단순히 채널 안에서만 머물러있지 않다. 다른 

채널로, 오프라인으로, 끊임없이 퍼져나간다. 최근 흐름을 

보면 많은 온라인 이슈의 근원지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 Ready to Listen

    - 10 years ago(2000) : ADSL의 보급으로 인해 대한민국 웹사이트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 기업들의 홈페이지 제작 붐 역시 그중 하나였다.

    - 10 years ago : ADSL / NOW : Smart Phone

  ○ No rules, but direction

    - 홈페이지 제작과 같이 소셜미디어를 접근해서는 안된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진행해나가야 한다.

    - What to say/ What to listen/ Push to Change

    - Worst case : 소셜미디어만 열심히 운영하는 기업.

→ 열심히 고객의 소리를 듣기만 하고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그 기업의 소셜미디어는 기업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 PR(Public Relation)이라

→ “PR은 조직과 일반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조정하는 일” by Anthony 

Davis

  ○ Inner Company Awareness

    -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 채널의 내부인지도를 끌

어올려야 한다. 내부조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소셜미디어는 공허한 외침을 

만들어내는 창구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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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인지도를 높이려면?

     ․ 정량적 가치 : 팔로워

     ․ 정성적 가치 : 신뢰

     ․ 기존 채널 노출

     ․ Data & analyze

     ․ use & apply

  ○ Listen & change

    - 소셜미디어의 목적은 무엇인가? 생생한 고객의 소리를 충분히 듣고 피드백

과정을 통해 반응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 포춘 100대 기업중 73개가 트위터계정을 가지고 있으나, 제대로 활용하는 

기업은 별로 없다.

    - Process, not an event

     ․ 소셜미디어가 어려운가. 이것이 이벤트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이다. 

트레이드쇼 하는게 아니라 브랜드를 만드는 것과 같다. 이벤트는 짧고 

관리하기 쉽지만, 프로세스는 오래 걸린다

    - Authenticity & human

     ․ 더 이상 기업과 사람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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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제6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 일시 : 2010. 5. 26.(수) 12:00~13:00

○ 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제1중회의실(1615호)

1. 나로호 발사 준비 현황 - 우주개발과 사무관 현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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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토론결과

(1) 주요 내용

  ○ 국내 발사체 개발 추진 경과

    - KSR-Ⅰ(119.7~1993.10, 1단형 고체 과학로켓) ⇒ KSR-Ⅱ(1993.11~1998.6, 2단형 

고체 과학로켓) ⇒ KSR-Ⅲ(1997.12~2003.2, 액체추진 과학로켓) ⇒ KSLV-Ⅰ

(2002.8~2010.10, 나로호/ 100kg 소형위성 발사체) ⇒ KSLV-Ⅱ(2010~2020경, 

한국형발사체/1.5톤급 실용위성 발사체)

  ○ 나로호(KSLV-Ⅰ) 발사 개요

    - 목표 : 100kg급 인공위성을 지구저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발사체 개발 및 

발사 운용기술 확보

    - 주요제원 : 1단 액체엔진과 2단 킥모터(고체엔진)로 구성되는 2단형 발사체, 

1단은 러시아와 공동개발, 2단은 국내개발

    - 나로호 비행모델 구성

    - 과학기술위성 2호

     ․ 목표 : 소형위성발사체(KSLV-Ⅰ)에 탑재/발사될 100kg급 저궤도 인공

위성 개발

    - 나로우주센터

     ․ 목표 : 국내 위성발사장 확보, 우주발사체 국산화 개발에 필요한 각종 지상

시험 시설 구축 및 운용

    - 비행 안전

     ․ 인접국에 영향이 없도록 비행경로 및 낙하영역 설계

     ․ 발사위험구역 선정

     ․ 항공기 및 선박 안전운행을 위한 항공고시보(NOTAM) 및 항행통보

(NOTMAR)를 이용한 발사 통보

     ․ 비정상/비상 상황을 대비한 비행안전시스템 운용

    - 나로호 1차 발사 결과

     ․ 1차 발사 및 비행 경과(‘09.8.25) : 이륙 후 216초경 한쪽 페어링(Near 

PLF) 미분리 발생 → 무게증가 및 무게중심 변화로 비행 궤적 이탈 및 

위성 궤도 진입 속도 부족

     ․ 1단 분리, 킥모터 연소 및 종료, 자세제어, 위성분리 등 정상 수행

  



- 258 -

    - 페어링 비정상 분리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 페어링 비정상 분리의 원인 규명 및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용

     ․ 페어링 비정상분리 추정 원인 : 구조적 결함 가능성, 전기적 결함 가능성

     ․ 전기배선 방전 방지대책 마련 - 방전방지효과가 큰 케이블 및 케이블 

연결기 사용

     ․ 분리 화약장치 기폭 신뢰성향상을 위한 전기회로 보완

     ․ 페어링 분리성능 향상을 위한 분리기구 보완

     ․ 조립과정에서 작업․품질관리 강화

     ․ 개선대책 검증 시험 강화

    - 페어링 비정상 분리 개선조치 및 검증

     ․ 전기분야 : 전기방전 방지, 고전압 모니터링 엠프 고장 방지, PLF 기폭 

신호 교차 전달, 비행 이벤트 확인 위한 센서 위치 변경, 

저진공 환경 검증 시험

     ․ 구조분야 : PLF 분리부 보완, PLF 분리부 조립 품질 강화

     ․ 종합검증 : QM 전기체 진동시험, QM PLF 분리시험, FM 발사 2호기 

PLF 분리시험

  ○ 2차 발사준비 현황

    - 발사대시스템 성능 점검

     ․ 지상기계설비 성능시험

     ․ 추진제공급설비 성능시험

     ․ 발사관제설비 성능시험

    - 나로호 조립 및 점검

     ․ 상단 비행모델 우주센터 이송, 조립 및 점검/시험

     ․ 1단 비행모델 우주센터 이송 및 점검/시험

     ․ 나로호(상단+1단) 총조립 및 점검/시험

    - 발사 시퀀스

  ○ 향후 추진일정

    - 나로호 2차 발사

     ․ 발사예정일 : ‘10.6.9(수), 16:30~18:40

     ․ 발사예비일 : 6.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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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제7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 일시 : 2010. 6. 30.(수) 12:00~13:00

○ 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제1중회의실(1615호)

1. 과학기술인 복지제도 선진화 방안 - 과학기술인공제회 기획홍보실장 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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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토론결과

(1) 주요 내용

  ○ 과학기술인공제회

    - 과학기술인의 재직, 퇴직 후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 과학기술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과학기술분야 국가 경쟁력 제고

    - 과학기술인공제회법(2002.12)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 자산규모 : 4,689억원(‘10.5 현재)

  ○ 과학기술인복지제도 선진화 추진

    - 과학기술인이 공제회에 거는 기대를 충족

    - 과학기술인을 최고 고객으로 섬기는 자세로 봉사

    - 국가과학기술정책 수행의 인프라로써 과기인 복지제도 검토

    - 과학기술인연금 가입확대

    - 안정적 고수익 자산운용

    - 회원자격 확대 검토

    - 과학기술인연금 증대

    - 과학기술인연금 관련 조세감면 제도 발전

    - 과학기술인연금 시스템 인프라 구축

    - 과학기술인 복지 Complex Network 설치․운영

  ○ 과학기술인연금

  ○ 적립형공제급여

  ○ 목돈급여

  ○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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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제8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 일시 : 2010. 7. 14.(수) 12:00~13:00

○ 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제1중회의실(1615호)

1. 과학기술인력의 진로 및 경력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엄미정

(1) 과학기술분야 인력 수급

 □ 이공계 진입 현황

  ○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진학률이 높고, 대학생 중 40% 정도가 이공계로 

진학함

    - 졸업생 중 이공계 비중: 한국 20%(2005년 기준), 일본 26%, 미국 16%, 독일 31%

<고등교육 진학률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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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 이공계 인력 규모는 대략 300만명 수준임

<김진용․이정재(2007)에서 도출한 이공계인력 규모(2005년기준)>

(단위: 천명)

학 력
합계

학사 석사 박사

전체졸업자 6,213 648 142 7,003

이공계전공자 2,734 253 98 3,085

이공계인력중 경제활동인구 2,124 196 76 2,396

이공계인력 중 취업자 2,067 191 74 2,332

  ○ 과학기술분야에 고용된 인력의 비중2)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 2002년 16.6%에서 2008년에 거의 20% 수준에 이름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변화 추세>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한국(1) 15.4 15.7 16.6 17.3 18.6

한국(2) 16.6 16.7 17.4 18.0 18.4 19.1 19.8

독일 31.9 32.7 33.1 33.6 34.1 33.7 

프랑스 27.2 28.8 28.9 29.2 29.4 29.5 

핀란드 30.3 30.3 31.3 31.6 32.1 32.3 

영국 22.3 22.9 23.5 23.7 24.7 24.4 

* 과학기술분야 일자리는 OECD 기준에 따라 직업분류(ISCO)에 따라 ‘전문가’와 ‘기술공 

및 준전문가’를 기준으로 산출

* 한국(1)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04년을 기준 신직업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작성, 한국(2)는 

구직업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작성

* EU국가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statistics/search_database, 

한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http://ecos.bok.or.kr/)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0), 이공계유출입실태조사 및 지수분석

  ○ 2007년 이공계 전공자로 과학기술직업을 갖고 있는 이공계핵심인력은 

약 69만명, 광의의 이공계(취업)인력 규모는 267만명에 달함

    - 대졸 취업인력 중 이공계 전문직종 일자리는 13% 전후(OES원자료 분석)

      ※ 2001년 13.3%, 2006년 13.27%, 2007년 11.0%

    - 대졸 취업인력 중 인문사회 인력의 비중은 7~8%임

2) ※ OECD의 과학기술 일자리(HRST occupation) 정의

  ㅇ 과학기술인력(HRST) : 과학기술분야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과학기술분야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

  ㅇ 과학기술 일자리 : 국제표준직업분류(ISCO)을 기준으로 전문가(ISCO group 2)와 기술자 및 준전문가(ISCO group 

3)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으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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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인력 진로

 □ 이공계 졸업생의 진로 개괄

  ○ 이공계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비중은 29% 정도이고, 이공계 전문직종 외에 

종사하는 비중이 54%

<이공계 대학졸업생의 진로 개괄(2008년 기준)>

            출처: 2008년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참조> 지역별 고용조사 분석시 이공계 전문직업의 구분

비이공계 직업 이공계 전문직업

관리직(11~13,15)

전문서비스직(24,26~28)

사무직(31~33, 39)

서비스직(41~44)

판매직(51~53)

숙련직(61~63)

기능직(71~79)

기계조작직(81~89)

단순노무직(91~95, 99)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14)

과학전문가 및 관련직(21)

정보통신전문가 및 관련직(22)

공학전문가 및 기술직(23)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25)

 주 : 1) 괄호안의 숫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6차 개정)의 중분류 코드

     2) 전문서비스직 포함 직종은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24), 법률 및 행정 전문직(26),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27),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2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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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과대학의 경우, 12%는 비경활 혹은 실업인력이고, 38%가 이공계 전문직에, 

50%는 그 외 직종에 종사; 기타 직종(전체 대비 %)는 관리직  2%, 전문

서비스 6%, 사무직 20%, 판매직 6.5%, 기능/기계조작직 10%

<공과대학 졸업생의 진로 개괄(2008년 기준)>

           출처:  2008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자연대학 졸업생의 진로 개괄(2008년 기준)>

           출처:  2008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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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공계 인력의 노동시장 내 분포

  ○ 현재 노동시장 내 과학기술인력의 분포는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음

<노동시장 내 과학기술인력의 연령 분포>

0

5

10

15

20

25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

과학기술취업인력-핵심

인문사회취업인력-핵심

대졸취업인력

전체취업인력

       출처: 2007년 산업ㆍ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 이공계 인력의 노동시장은 민간부문(75%)에 집중되며, 규모가 큰 기업에 종사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29 30~99 100~299 300~499 500~999 1000+

%

이공계인력-핵심 인문사회취업인력-핵심 대졸취업인력 전체취업인력

<기업규모별 분포(2007년)>

         출처: 산업ㆍ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원자료에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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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사업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26%에 이름

<이공계취업-핵심 인력의 산업 분포 변화>

제조업

22.15 

건설업

17.07 

사업서비스업

26.54 

교육서비스업

26.65 

기타

7.59 

<2007년>

                출처: 산업ㆍ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원자료에서 계산

 □ 비이공계직업 종사자 특성

  ○ 비이공계직업 종사자의 규모 증가 추세

    - 이공계 취업자 중 이공계 전문직종 종사자: 35%(2001) → 29%(2007)

    - 비이공계직업에 종사하는 이공계 졸업생: 35%(2001)→71%(2007)

35.1 

28.7 

64.9 

71.3 

0.0 20.0 40.0 60.0 80.0 100.0 

2001

2007

이공계교육 -이공계직업 이공계교육 -비이공계직업

<이공계 전공자의 이공계 전문직종 및 기타직종 종사 비중>

(단위: %)

        출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원자료에서 계산

  ○ 학력이 증가할수록 이공계 전문직종 종사 비중 증가(대졸 25.1%, 석사 

53.8%, 박사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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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

53.81

84.61

74.86

46.19

15.39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대졸 석사 박사

<학력별>

이공직업 비이공직업

<이공계 전공자의 학력별 진로다변화 분포>

          출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원자료에서 계산

  ○ 이공계전문직업 이외 종사자는 주로 경영, 사무, 영업 분야에 종사

    - 경영/회계/사무직 26.0%, 영업/판매직이 17.4%, 교육/연구직이 12.6%, 정보

통신직3)이 10.2% 순

관리직

5.27

경영/회계/

사무

26.03

교육/연구

12.61
영업/판매

17.38

정보통신

10.19

기타

28.52

< 직업별 >

<이공계교육-비이공계직업 그룹의 직업 분포>

(단위:%)

              출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원자료에서 계산

3)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직은 과학기술 관련 직업이기는 하나 이중 일부가 전문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통계청 분야별 

분류의 ‘A. 자연과학’에 속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 직업은 소프트웨어/웹 개발 관련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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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공계 전문직 종사 비이공계 전공자는 10% 이상을 차지

    - 2001년 13.8% → 2007년 10.7% 

8 6 .2  

8 9 .3  

1 3 .8  

1 0 .7  

0 .0  2 0 .0  4 0 .0  6 0 .0  8 0 .0  1 0 0 .0  

2 0 0 1

2 0 0 7

이 공 계 교 육 -이 공 계 직 업 비 이 공 계 교 육 -이 공 계 직 업

<이공계 전문직업 종사자중 비이공계 전공자 비중>

(단위: %)

         출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원자료에서 계산

(3) 우수학생의 진로와 이공계 기피 현상

 □ 서울대 공대 졸업생의 진로

  ○ 수도권국립대 졸업생은 기업, 전문연구직 종사자의 비중이 1/3씩 분포

    - 지방국립대 졸업생은 1/2정도가 기업에 진출

<지역별 공대 졸업생의 졸업년도별 진로 분포>

22.4 
30.6 36.4 34.4 32.9 38.6 

27.7 

0.3 

2.4 

10.7 
27.1 32.2 19.0 

12.9 

33.6 12.5 

5.2 

1.1 
0.4 

38.1 
49.8 

40.9 
34.1 30.4 

39.5 

55.0 

0%

20%

40%

60%

80%

100%

3년('06) 9년('00) 16년('93)23년('86)29년('80)36년('73)42년('67)

졸업년도별진로(수도권국립대)

모름

진학

기타

전문연구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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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내에서 사원에서 경영직으로의 전환은

    - 수도권국립대 졸업생은 졸업후 16년 경에 시작되어 졸업후 29년 전후 완료

    - 지방 국립대 졸업생은 졸업후 23년~29년경에 이뤄지며 졸업후 36년 전후하여 

은퇴

<국립대 공대졸업생의 년도별 기업경력>

3.50 
6.53 8.22 

18.08 
13.67 

3.18 

8.37 

16.82 

18.27 

12.59 

12.44 8.65 

10.49 

8.50 

2.70 

4.21 13.03 

13.20 
6.03 

2.26 

3.15 

3.50 
2.09 

3.19 

3.60 

2.23 
1.97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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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3년('06) 9년('00) 16년('93) 23년('86) 29년('80) 36년('73) 42년('67)

기업내직무(수도권국립대)

직무모름

경영직

연구직

엔지니어

임원

CEO

2.12 4.37 
9.85 9.74 9.49 

1.04 

4.75 

13.05 13.31 

5.70 

13.18 14.05 

23.82 

20.23 

14.27 

2.29 
3.97 

4.56 2.53 

1.79 
1.78 

4.25 3.45 

6.88 

9.23 

8.70 7.20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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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졸업생의 진로변화: 1995년 시점과 2008년 시점 비교

  ○ 199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 우수학생들의 기업진출이 감소하고 타 영역

으로의 진출 비중이 높아짐

    - 1990년대 비해 2000년대 우수학생은 기업진출 비중이 감소

    - 본격적으로 전문연구직으로 진입하는 시점이 늦어짐

    - ‘기타’ 직종에 종사하는 비중과 정보를 모르는 졸업생의 비중이 증가

<수도권국립대 공대졸업생의 1995년과 2008년 진로 비교>

(단위: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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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년에 비해 2008년 시점에서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이공계 이외의 

진로로 진출한 비중이 크게 증가

<수도권 국립대 공대졸업생들의 이공계 이외진출 현황>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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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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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이외진출 현황(1995년)

자영업

경영분야

공공분야

금융분야

보건분야

기타분야

2.1 1.9 0.5 
0.5 0.3 

2.4 2.2 3.6 

0.6 1.0 0.4 

0.1 

0.1 

0.7 

0.6 
1.6 

1.3 

0.0 

2.0 

4.0 

6.0 

8.0 

3년('06) 9년('00) 16년('93) 23년('86) 29년('80) 36년('73)

이공계이외진출현황(2008년)

자영업

경영분야

공공분야

금융분야

보건분야

기타분야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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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년 전후하여 의약분야로의 진출이 증가, 전체 중 2.6% 수준

    - 1995년에 비해서 2008년 시점에서는 비이공계 진학이 급증

<수도권국립대 공대졸업생들의 비이공계 진학 현황>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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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공계진학현황(1995년)

보건분야

경영분야

기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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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0.0 1.0 2.0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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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공계진학현황(2008년)

보건분야

경영분야

기타분야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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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졸업생의 경력변화: 1995년 시점과 2008년 시점 비교

  ○ 승진시점이 늦어지고 기업, 연구직 외의 직종 종사자 비중 증가

<1995년과 2008년 시점에서의 우수인력의 진로변화>

  ○ 연구기관에서 대학으로의 편향적 이직 증가

<수도권국립대 공대졸업생의 1995→2008년 직무변화>

2008

CEO 임원 직원 교수
연구

기관
기타 진학 해외 모름 사망 총합

표본

수

1995

CEO 52.6 8.3 4.5 33.1 1.5 100 133
임원 24.5 27.7 2.0 2.8 1.6 36.9 4.4 100 964
직원 7.4 18.5 23.8 5.7 1.9 3.9 0.7 2.7 34.9 0.6 100 71
교수 0.3 0.3 90.9 0.6 6.8 1.0 100 27

연구기관 1.9 3.2 10.9 21.8 47.4 0.6 1.9 10.9 1.3 100 20
기타 9.9 7.0 4.2 2.8 28.2 4.2 38.0 5.6 100 249
진학 4.3 3.5 23.1 23.9 5.3 4.0 6.9 2.4 26.1 0.5 100 484
해외 2.4 6.3 4.0 11.9 2.4 3.2 0.8 50.0 18.3 0.8 100 126
모름 5.2 7.6 12.8 9.5 2.7 7.2 1.9 6.2 45.9 1.0 100 308
군복무 10.0 20.0 5.0 10.0 55.0 100 156
사망 100.0 100 376
계 8.9 11.2 14.0 18.1 4.4 4.4 1.5 4.8 30.6 2.1 100 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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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대 학생들의 진로

  ○ 주요지역 국립대졸업생 중 40% 전후가 해당 지역에 진출

    - B대학교와 C대학교의 경우 해당 광역권인 경상권과 전라권에 취업한 경우가 

각각 43.11%, 47.55%임 

<경상권 국립대학 공대졸업생의 취업지역 현황>

(단위: %)

지역권
B대학교 학과군

총계
기계 재료 전자 응용화학 토목건축 기타

수도권
244 84 147 61 161 24 721

21.22 24.42 40.95 27.60 36.43 36.36 27.92

중부권
67 13 24 18 7 5 134

5.83 3.78 6.69 8.14 1.58 7.58 5.19

전라권
21 6 4 3 5 1 40

1.83 1.74 1.11 1.36 1.13 1.52 1.55

경상권
531 145 121 78 207 31 1,113

46.17 42.15 33.70 36.29 46.83 46.97 43.11

대경권
238 59 42 51 39 5 434

20.70 17.15 11.70 23.08 8.82 7.58 16.81

해외
25 29 12 3 20 0 89

2.17 8.43 3.34 1.36 4.52 0.00 3.45

총계
1,150 344 359 221 442 66 2,582

1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

<전라권 국립대학 공대졸업생의 취업지역 현황>

(단위: %)

지역권
C대학교 학과군

총계
기계 재료 전자 응용화학 토목건축 기타

수도권
41 47 146 104 172 23 533

27.70 27.81 45.34 30.06 42.36 29.87 36.31

중부권
9 9 18 25 12 3 76

6.08 5.33 5.59 7.23 2.96 3.90 5.18

전라권
70 93 123 177 191 44 698

47.30 55.03 38.20 51.16 47.04 57.14 47.55

경상권
4 5 5 11 6 2 33

2.70 2.96 1.55 3.18 1.48 2.60 2.25

대경권
10 9 14 11 4 3 51

6.76 5.33 4.35 3.18 0.99 3.90 3.47

해외
14 3 12 14 17 1 61

9.46 1.78 3.73 4.05 4.19 1.30 4.16

총계
148 170 324 348 413 77 1,480

1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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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대 국립대 졸업생의 진로 변화

  ○ 1990년대 이후 졸업생의 경우 지역 취업의 비중이 줄고 수도권 취업 증가

<경상권 국립대학 기계과군 졸업생의 년도별 취업지역 변화>

  ○ 지방국립대 졸업생은 1986년 이후 졸업생부터 공공부문진출 확대

    - 지방국립대 졸업생의 기타분야 진출은 1980년대 이전 교사진출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4% 전후였음

    - 전체적으로 공공분야 진출 비중이 높지만 년도별로 차이는 별로 없다. 

<지방국립대의 년도별 기타분야 진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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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정책제안

 □ 이공계 전문직종 일자리 확대를 위한 투자 필요

  ○ (예시) 전문성을 가진 연구지원인력4) 지원

    - 지난 10년간 연구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연구지원인력 비중은 

40%수준에서 15%수준으로 급감

    - 연구지원인력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경우 20만개 이공계 전문직 

일자리 창출 가능(STEPI, 2010)

<연구지원인력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0

10

20

30

40

50

60

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선형 (한국)

출처: 과학기술활동조사 각년도

 □ 진로다양화와 이공계 대학교육/진로교육의 방향

 □ 지방대졸업생의 지역내 정착 및 진로개척을 위한 지원책 요구

    ※ 본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과제(2009) “이공계 인력진로 및 경력분석을 통한 

생애주기형 과학기술인력 지원방안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 문의처 : umi@stepi.re.kr / 011-9513-239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엄미정

4) 연구지원인력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용 기자재의 운용, 설계, 가공․조립, 실험․검사․측정이나 연구행정 및 연구

지원사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학기술활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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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토론결과

(1) 주요 내용

  ○ 과학기술분야 인력 수급

    -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진학률이 높고, 대학생 중 40% 정도가 이공계로 진학함

    - 졸업생 중 이공계 비중 : 한국 20%(2005년 기준), 일본 26%, 미국 16%, 

독일 31%

    - 이공계 인력 규모는 대략 300만명 수준임

    - 과학기술분야에 고용된 인력의 비중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

    - 2002년 16.6%에서 2008년에 거의 20% 수준에 이름

    - 2007년 이공계 전공자료 과학기술직업을 갖고 있는 이공계핵심인력은 

약 69만명, 광의의 이공계(취업)인력 규모는 267만명에 달함

  ○ 과학기술인력 진로

    - 이공계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비중은 29% 정도이고, 이공계 전문직종 외에 

종사하는 비중이 54%

    - 공과대학의 경우, 12%는 비경활 혹은 실업인력이고, 38%가 이공계 전문직에, 

50%는 그 외 직종에 종사, 기타 직종(전체 대비 %)는 관리직 2%, 전문서비스 

6%, 사무식 20%, 판매직 6.5%, 기능/기계조작직 10%

    - 현재 노동시장 내 과학기술인력의 분포는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이공계 인력의 노동시장은 민간부문(75%)에 집중되며, 규모가 큰 기업에 종사

    -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사업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26%에 이름

    - 비이공계직업 종사자의 규모 증가 추세

    - 학력이 증가할수록 이공계 전문직종 종사 비중 증가

    - 이공계 전문직업 이외 종사자는 주로 경영, 사무, 영업 분야에 종사

    - 이공계 전문직 종사 비이공계 전공자는 10% 이상을 차지

  ○ 서울대 공대 졸업생의 진로

    - 수도권 국립대 졸업생은 기업, 전문연구직 종사자의 비중이 1/3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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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내에서 사원에서 경영직으로의 전환은 수도권국립대 졸업생은 졸업 후 

16년 경에 시작되어 졸업 후 29년 전후 완료, 지방 국립대 졸업생은 졸업 후 

23년~29년경에 이루어지며 졸업 후 36년 전후하여 은퇴

    - 199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 우수학생들의 기업진출이 감소하고 타 영역

으로의 진출 비중이 높아짐

    - 1995년에 비해 2008년 시점에서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이공계 이외의 진로로 

진출한 비중이 크게 증가

    - 2006년 전후하여 의약분야로의 진출이 증가, 전체 중 2.6% 수준

    - 승진시점이 늦어지고 기업, 연구직 외의 직종 종사자 비중 증가

  ○ 지방대 학생들의 진로

    - 주요지역 국립대졸업생 중 40% 전후가 해당 지역에 진출

    - 1990년대 이후 졸업생의 경우 지역 취업의 비중이 줄고 수도권 취업 증가

    - 지방국립대 졸업생은 1986년 이후 졸업생부터 공공부문진출 확대

    - 지방국립대 졸업생의 기타분야 진출은 1980년대 이전 교사진출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4% 전후였음

    - 전체적으로 공공분야 진출 비중이 높지만 년도별로 차이는 별로 없음

  ○ 주요 정책제안

    - 이공계 전문직종 일자리 확대를 위한 투자 필요

    - 진로다양화와 이공계 대학교육/진로교육의 방향

    - 지방대졸업생의 지역내 정착 및 진로개척을 위한 지원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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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절 제9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 일시 : 2010. 7. 21.(수) 12:00~13:00

○ 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제1중회의실(1615호)

1. 국제 달네트워크(ILN) 참여방안 도출 기획연구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주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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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토론결과

(1) 주요 내용

  ○ 달에 대하여

    - Near Side : 바다(sea)와 대륙(continent)으로 구성

    - Far Side : 230여개 이상의 대형분화구로 구성(직경 60km~300km)

    - 지표면, 맨틀, 핵의 3부분으로 구성

    - 표면의 두께는 평균 70km이고, (고지대 약 100km, 저지대나 바다 약 60km)

    - 핵의 반지름은 300~425km(혹자는, D250~350km) 사이, 나머지 부분은 맨틀을 

구성(달의 평균 반지름 1740km)

    - 달의 핵은 달 전체질량의 2%미만 추정

    - 대기가 없고 대기압이 없으므로 액체형태의 물이 존재하기 어려움

    - 온도분포는 180도(밤) ~ 130도(낮), 낮과 밤이 각각 2주

    - 날씨변화나 동화작용이 없음

    - 외부 고에너지입자, 방사선입자 등에 상시노출

  ○ 해외 달탐사 현황

    - 해외 달탐사 개발동향 : 중국, 유럽, 미국, 일본, 러시아

    - 우리나라 달탐사 타당성 : 기술진보, 달과 우주에 우리나라의 활동영역 확보, 

경제적 수익, 과학지식 향상, 교육효과, 국가위상제고

  ○ 미국 달 탐사현황

    - 미 대통령의 달탐사 재개 선언(‘04)

    - NASA's Exploration System Architecture Study('05)

    - NASA's Lunar Robotic Architecture Study('06)

    - The Scientific Context for Exploration of the MOON('07),  National 

Research Council - 달탐사의 과학적 목적 및 우선순위 정의

    - 유인 달탐사 계획/ 무인 달탐사 계획/ 달탐사 현황/ NASA 예산안 분석

    - 미국 유인 달탐사 취소

     ․ US Human Spaceflight Plans Committee

     ․ 현행 유인우주비행 프로그램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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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es I(Crew Launch Vehicle)과 Orion(승무원 탑승모듈) 개발 프로그램은 

2016년까지 종료 불가능

     ․ 2020년대 초 우주인 달탐사를 위해 500억불의 추가자금 필요

     ․ 회계연도 2010년 예산상 지구 저궤도 이외의 유인탐사는 실행불가

  ○ ILN 진행현황

    - ILN(International Lunar Network)

    - 달표면에 탐사장비를 실은 6~8개의 탐사선을 분산, 착륙시켜 달 환경 및 자원

탐사를 연구하는 과학기지로 활용하는 국제협력 프로젝트(2017년경에 구축완성 

예정)

    - NASA의 과학임무국(SMD, Science Mission Directorate)가 2008년 제안한 

새로운 형태의 달탐사 국제협력 프로그램

    - 발사체 기술자립 전까지는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탐사에 참여(‘07.11.,「우주개발

사업 세부실천로드맵」)

    - SMD 주도의 LQP 계획의 일부 : 달과학연구목적으로 유인 달탐사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프로그램

    - ILN 사업예산은 개념설계를 위해 지원, 소형 무인달착륙선 기술증진을 위해 

개념연구 지원지속예정

    - ILN SDT가 구성되어 과학목적을 정의하고 보고서 발간

    - MSFC/APL이 공동으로 Robotic Lunar Lander Development Team(RLLDT) 

구성하여 개념설계 수행중

    - ILN 2기 또는 4기의 예산($600M-900M)심의관계로 Planetary Decadal Survey 

위원회에서 11년초까지 검토 후 진행여부 결정

    - Cold Gas Test를 완료하고 10년 여름에 Warm Gas Test를 진행예정

    - 주요참여국 :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캐나다, 인도

    - 한국의 ILN 활동경과

  ○ ILN 참여방안

    - 제1안 : 핵심기반기술개발 및 위성부분품공급

    - 제2안 : 공동탑재체 또는 개별탑재체 공급

    - 제3안 : 심우주지상국 구축

  ○ ILN은 한국형 달탐사의 성공을 위한 중간진입전략

    - ILN 참여를 통한 국가위상(국가브랜드) 및 국민 자긍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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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N 사업은 우주탐사를 선도하는 미국 및 우주선진국과 명실상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우주과학수준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

    - 달탐사선 과제개시 이전에 NSL 등 달탐사관련 연구과제가 산발적으로 진행

되므로 달탐사연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체제 필요

    - 국내 우주과학분야 및 탑재체 연구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 필요, 기반확충을 

위한 정부차원의 선행연구과제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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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절 제10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 일시 : 2010. 8. 11.(수) 12:00~13:00

○ 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제1중회의실(1615호)

1.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 국가핵융합연구소 ITER한국사업단 책임연구원 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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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토론결과

(1) 주요 내용

  ○ 핵융합 반응

    - 핵융합 반응 : 태양내부와 같이 플라즈마 상태의 작은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

는 반응

    - 핵융합에너지 : 수소원자핵이 융합하는 과정에서 감소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 것

    - 플라즈마 : 원자가 고온에서 전자와 원자핵이 전리된 상태

    - 핵융합에너지의 이용 : 핵융합로 내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면 큰 운동에너

지를 가진 다량의 중성자가 발생하고, 이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환되어 

전기, 수소, 담수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됨

  ○ 에너지와 미래

    - 에너지 자원의 한계 : 지구 상의 화석연료는 급격히 고갈 단계로 접어들 것으

로 예상

    -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에너지원 : 핵융합에너지 생산을 위한 연료(물과 

리튬)

    - 핵융합에너지의 장점 : 무한함, 깨끗함, 안전함

    - ITER 프로젝트 출범 : 1980년대 이후 핵융합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 이제

는 핵융합에너지 실용화의 공학적 검증 단계 

  ○ ITER 공동개발사업 개요

    - 목표 : 열출력 500MW, 에너지 증폭율(Q) 10 이상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의 국제공동(7개 회원국) 건설․운영을 통해 핵융합에너지의 실용화를 위한 최

종 공학적 실증

    - 사업내용

     ․ 참여국 : 한국, EU, 일본,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등 7개국 (06.11.21 협정 

서명) 

     ․ 총 사업기간 : 2006~ 2042년 (건설, 운영, 방사능감쇄, 해체 등 4단계) 

     ․ 총 사업비용 : 126.6 억 유로 (약 15조 원)

※ 건설단계 비용 : 65.1 억 유로 (4,584.7 kIUA*)

* kIUA : kilo ITER Unit of Accounts (ITER 화폐단위), 1 kIUA = 1.42 백만 유로 

(’05년 말 기준)



- 348 -

     ․ 건설비 분담 방식 (총건설비 50.8 억 유로 중 EU : 45.46%, 6개 각 참여국 

: 9.09% 분담)

     ․ 재원분담 방식

※ 현물분담 : 장치제작 및 ITER 기구 직원파견 등

※ 현금분담 : 직접비, ITER 기구 운영비, 직접고용직원 인건비 등

     ․ 건설방식 : 참여국에 할당된 조달품목을 제작 납품 후 현장 조립 완성

  ○ ITER 한국사업 참여 필요성

    - 에너지 절대 빈곤 국가로서 미래의 지속 가능한 대체에너지원 확보 절실

     ․ 에너지원의 97% 이상을 해외에 의존 

    - ITER 사업은 핵융합에너지의 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 가능성 입증의 유일

한 기회   

     ․ 배경지식재산 실시권 확보 및 향후 획득 지식재산권 소유권 확보 (ITER 

공동이행협정)

    - 선진 7개국이 공동 참여함으로써, 최소 위험부담으로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 

     ․ 투자비용 최소화 : 10% 비용 투자로 100% 투자효과(전 분야 지식재산 실시

권 확보)

     ․ 핵융합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시간 단축 (전세계 대부분의 핵융합 전문

가 참여)

  ○ ITER 한국사업 개요

    - 목표 : 2030년대 DEMO 및 2040년대 상용 핵융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원천기

술 확보

     ․ 대용량의 친환경적 에너지원 확보로 국가 에너지 자립 및 에너지 안보에 

기여

    - 사업참여 내용 : 아국 조달품 제작 납품, 현금조달, 핵심기술개발, 전문인력 

파견, 장치 운영

    - 건설 사업기간 : 2007년~2019년 (12년) (준비기간 : ’04~’06)

      ※ ITER 총사업기간 : ～ 2042년까지

     ․ 건설사업비(~2019년까지) : 10,380억원 ( 부가세 불포함, ’05.12기준 불변

가)

     ․ ITER 참여 총사업비 : 약 1조7천880억원 (건설사업비 10,380억원, 운영 비용 

분담금, 방사능 감쇄 및 해체 분담금 등 약 7,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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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ER 한국사업단 주요임무

    - 우리나라에 할당된 10개 조달품목의 적기 제작 및 납품

    - 핵융합 상용화 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

    - ITER 한국사업 종합관리 및 ITER 기구와의 협력

  ○ ITER 참여를 통한 경제적․사회적․산업적 파급 효과(단기적)

    - 현물분담금 대부분(약 6,744 억원)은 국내산업체 매출로 고용증대 및 산업경

쟁력 강화 기여

    - 파견인력 인건비(약 500 억원)는 우리나라의 고급 전문 양성 비용에 해당

    - 핵심기술개발비 및 국내기반구축비(약 720 억원)는 미래 핵융합 상용화에 대비

한 투자

    - ITER 참여로 약 3,000 억원 규모 해외 수주 가능

     ․ TF 자석구조물(일본 조달품목) 수주 : 약 1,000 억원

     ․ 월성원전 삼중수소(원래 폐기물) ITER 기구 수출 : 1,000 억원 이상 추정

     ․ ITER 기구 발주 연구개발과제, 용역과제 등 수주 : 500 억원 이상 기대

     ․ 기타 타 회원국 조달품목의 국내 산업체 참여(지속 노력) : 500억원 이상 

기대

      ※ 분담금으로의 해외 지불 비용은 약 2,320 억원 정도이나, 상기 해외 수주로 충분

히 상쇄 가능

  ○ ITER 참여를 통한 경제적․사회적․산업적 파급 효과(장기적)

    - DEMO 및 핵융합 발전소 건설을 위한 핵심원천기술 및 고급전문인력 확보

    - 초고온, 초전도, 극저온, 고진공 등 극한 기술 활용분야의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 플라즈마 응용 등 신산업 창출 가능

  ○ ITER 참여를 통한 경제적․사회적․산업적 파급 효과(핵융합 발전소 상

용화 이후)

    - 국가에너지 자립을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 : 경제적 가치 이상의 국가 최우

선 과제

    - 환경적, 사회적 비용 절감 : 이산화탄소 무방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무발생

     ․ 교토 의정서(97) 및 발리 로드맵(07.12) 등에 능동적 대처

    -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원으로의 역할 : 2050년대 이후 핵융합 에너지 수출 시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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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절 제11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 일시 : 2010. 8. 25.(수) 12:00~13:00

○ 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제1중회의실(1615호)

1. 뇌연구의 미래와 비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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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토론결과

(1) 주요 내용

  ○ 뇌과학의 필요성

    - 의료적 필요성

     ․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뇌질환자의 증가

     ․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변화의 부산물로 정신질환 증가

    - 인간에 대한 근원적 탐구

     ․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과학적 탐구

     ․ 정신과 육체, 과학과 철학이 만나는 지점

     ․ 과학의 마지막 프론티어

    - 교육적 응용 가능성

     ․ 뇌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서의 학습과 교육

     ․ 뇌인지과학이 교육 개혁에 제기하는 아젠다가 이미 많음

     ․ 뇌과학, 인지과학의 융합을 통한 교육 혁신의 논리와 과학적 근거 제공

    - 산업적 응용 가능성

     ․ 확대되는 뇌 관련 의료시장

     ․ 학습 관련 신산업

     ․ 기타 산업적 응용 가능성(기기, 마케팅, 뇌-기계 인터페이스 등)

    - 과학기술 트렌드의 변화

     ․ 21세기 융합연구의 핵심

     ․ 다양하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NBIC 융합을 통한 새로운 혁신 창출

  ○ 주요국의 뇌연구 시스템 비교

    - 미국 : 시스템 성장기

     ․ 미국은 NIH의 주도로 1950년대에 신경과학 관련 연구소를 설립한 이래

로 뇌연구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현재 보건 R&D 예산의 18%에 

해당하는 52억 달러의 예산을 매년 뇌연구에 투입하면서 세계의 신경과

학 연구를 주도

     ․ 1990년 뇌연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Decade of Brain을 선언하면서 뇌

연구를 본격화하여 1970~1990년대까지 암 정복에 집중되던 보건 분야 연

구의 초점을 뇌 및 신경과학 연구로 전환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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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은 여러 기관에서 분산적으로 연구를 추진하는 특성이 있는데, 2000

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NIH Blueprint for Neuroscience Research, 

Neuroscience@NIH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가동하면서 뇌연구의 종합 

조정, 네트워크화, 결집을 유도

     ․ 또한, Neuroscience Database Gateway, Neuroscience Information 

Framework와 같은 정보 DB를 구축하면서 뇌연구 시스템의 효율화를 도모

     ․ 연구비 투자 규모, 전문 연구기관의 규모, 연구자 저변, 정부의 지원 시스

템, 연구 주체간 네트워크, 인프라 등 시스템 구송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

가하면 미국의 뇌연구 시스템은 정착기를 넘어 성장기에 진입

     ․ 연구 내용도 기초연구 단계를 넘어 기초연구와 중개연구(translation 

reaearch)가 병행되는 단계

    - 일본 : 시스템 정착기

     ․ 일본은 미국이 Decade of Brain을 선언한지 7년 후인 1996년 ‘뇌의 세기’

를 선언하고 뇌연구를 강화하기 시작하여 생명과학 예산의 7%인 300억엔

을 매년 뇌연구에 투자

     ․ 향후, 전체 생명과학 예산 4,200엔의 17%인 700억엔을 뇌연구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

     ․ 1998년 RIKEN 부설 뇌과학연구소를 설립하고 매년 100억엔을 투자하여 

전문 연구 거점을 구축하고, 문부과학성 산하의 뇌과학위원회를 통해 지속

적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

     ․ 일본은 뇌연구에 집중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조금 넘고 전문 연구소가 설립

된 지도 10년이라는 점에서 시스템 정착기라고 판단

     ․ 1990년대 중반에 설정된 정부의 뇌연구 관련 정책 방향에 따라 분야별 

뇌연구가 확대되었고 무엇보다도 전문 연구소가 확고한 기반을 잡은 

상태

     ․ 그러나, 정부의 투자 규모가 생명과학 예산의 7%에 머물고 있어서 미국

과 같은 시스템 성장기는 아니라고 판단

    - 영국 : 시스템 성장기

     ․ 영국은 MRC 주도 하에 신경과학 및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에 집중 투자

하여 전체 보건분야 예산의 21.5%를 신경과학 및 정신건강 분야에 투

자

     ․ 보건 연구를 주도하는 MRC는 예산의 20%를 ‘신경과학 및 정신건강 연

구’에 할애하고 있는데, 이 항목이 분야별 예산 통계의 5가지 분류 항

목 중 하나로 되어 있어서 뇌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줌

     ․ 영국에서는 뇌 관련 전문연구소를 대학 부설연구소로 설립하여 몇 개

의 대학에 분산 배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설립 추진 중인 한국뇌연

구원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큰 규모의 연구센터 3개가 대학에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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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음

     ․ 영국은 뇌연구 투자의 절대 규모는 미국에 비해 매우 작지만 보건 예산 

대비 비중이 미국을 능가하고, 우리의 뇌연구원 규모에 해당하는 대학 부

설 뇌연구센터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시스템 정착기를 넘어 

시스템 성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 우리나라 뇌연구의 현주소 : 시스템 구축기

    - 투자규모 : 뇌연구에 대한 정부의 투자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보건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5%에 불과해서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들을 충분히 육성하고 

정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함

    - R&D 사업 : 대부분이 정부 연구사업이 뇌연구가 주 목적이 아닌 일반 연구

사업을 통해 개별 과제로 지원되고 있고, 뇌연구에 특화된 전문 연구사업의 예

산은 매우 적어서 국가 차원의 뇌연구 기획 결과를 유효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 주체별 역량 : 연구주체들의 역량이 전반적으로 취약하고, 주체 간 연계도 미미

하며, 전문 연구소가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 연구의 구심점이 없고, 대학의 연

구자들이 산발적, 개별적, 단회적으로 연구를 추진 중

    - 연구자 저변 및 인력 양성 : 현재 실질적으로 뇌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그룹은 200여명에 불과하며, 뇌 관련 학과들이 계속 설립되고 있으나 신진연

구자들을 육성할 연구비가 부족하여 연구 투자가 인력 공급을 따라가지 못

하는 ‘수급의 역불균형’ 상황

    - 인프라 : 충분한 장비를 갖춘 연구센터는 1~2개에 불과하며, 그 외에는 시설, 

장비, 소재은행, DB 등의 인프라가 전체 투자 규모 및 연구자 저변에 비례

하여 매우 미흡한 상황

    - 정부지원 시스템 : 법령, 종합계획, 위원회 등 뇌연구 지원을 위한 형식적 조건

을 모두 갖추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수준에 속하나, 실질적으로는 이

러한 형식에 걸맞는 강력한 뇌연구 촉진 시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사회와의 소통 : 뇌주간 행사와 같은 전통적인 홍보 방식 외에 사회와의 소

통 노력이 부족하고, 현 시점에서 뇌연구의 사회공헌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인 교육과의 접목 노력이 거의 전무하며, 민간에서 활발하게 일어

나고 있는 뇌 관련 영리 활동에 대한 과학계와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고, 뇌

연구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재점에 대한 이해나 논의도 부족

  ○ 뇌연구 육성 전략 : 5대 추진전략

    - 뇌연구 투자 확대 및 전략적 R&D 포트폴리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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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연구기관 설립 및 연구주체별 균형 육성

    - 인력 양성 및 연구자 저변 확대

    - 인프라 구축 및 정부 지원 시스템 정비

    - 뇌연구와 사회와의 소통 강화

  ○ 뇌연구 육성 전략 : 15대 세부과제

    - 생명공학 투자에 연동한 뇌연구 투자 목표의 설정

    - 뇌연구 투자의 조기 확대

    - 전략적 R&D 포트폴리오 구축

    - 뇌연구에 특화된 R&D 사업의 확대

    - 한국뇌연구원의 중핵적 거점 기능 강화

    - 연구주체별 역할 분담 및 균형 육성

    - 연구주체 간 연계 강화

    - 우수연구집단 육성

    - 신진연구자 경력경로 개발 지원

    - 다학제적 인력양성 프로그램 지원

    - 뇌연구 종합 인프라 구축 및 통합 서비스

    - 뇌연구 정부 지원 시스템의 정비

    - 뇌인지과학과 교육의 연계 활성화

    - 뇌연구의 사회공헌도 제고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

    - 대상별 뇌연구 성과 홍보 전략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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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절 제12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 일시 : 2010. 9. 6.(월) 12:00~13:00

○ 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제1중회의실(1615호)

1. 해외 과학기술인재 활용 관련 Benchmarking 소개

- (주)스튜디오 크로스컬쳐 대표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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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토론결과

(1) 주요 내용

  ○ 글로벌화에 대응한 과기인 활용 해외 사례

    - P&G connect + develop

     ․ P&G는 개방혁신 R&D 모델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전통적인 기업간 경계

를 제거하고 고객과 경쟁사를 포함한 다양한 외부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급

성장하고 있음

    - Waters 의 e-learning 센터의 개방

     ․ 민간 회사 (Waters)와 Maryland Univ.가 공동으로 국가적 차원의 Food 

Safer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연구/ Training Center를 개설하였음 

=> 민-관-학계의 Open Innovation 사례

    -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

     ․ 리켄정신 : ‘과학의 진보라는 것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향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과학의 발전이 자유로운 성질의 것이라면, 연구자에게

도 자유를 주어야 한다’

노벨상 수상자 배출 등, 기초과학과 산업에의 응용 모두에 성공

     ․ 디테일하며 치밀한 평가시스템

50% 해당분야 최고의 해외석학

50% 일본인 = 25% 리켄 내부위원 + 25% 리켄 외부의 석학

     ․ The Only One 의 연구를 하라

집중투자 분야(예, 뇌과학) Vs, 긴 안목에서의 장기적 투자분야

  ○ 고령화사회와 과학기술인

    - 일본의 임금피크제

     ․ 원로 과학기술인재의 경륜을 존중하고, 다양한 세대가 상생하는 일본의 과학

기술계

    - 미국/일본의 원로과학자의 역할

     ․ 미국은 주 단위의 개별특성에 맞는 원로과학자 지원센터를 두고 있으며, 일본

은 특허유통 어드바이저 사업으로 후학 육성에 힘을 기울임

  ○ 선진사회의 다양성에 입각한 고용 및 HR 프로그램 개요 및 성과

    - 영국 DTI : 인종 성별 다양화

     ․ 영국 산업통상부는 다양성에 입각한 고용 및 HR 프로그램을 국가 및 기

관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의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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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Pfizer : Society for Women's Health Research

     ․ 향후 특정 대상(여성/어린이/고령자) 지원보다는 과학 기술을 통해 사회 

Issue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과제를 지원하는 등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

요함

    - 일본 NISTEP : 일본은 인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전쟁중

     ․ 과학기술인재의 다양성에 대한 기초통계

     ․ 우수인재의 정의 및 세계적 수준의 인재 파악

     ․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노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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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절 제13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 일시 : 2010. 9. 15.(월) 12:00~13:00

○ 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제1중회의실(1615호)

1. 극지 관련 국제기구 과학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도출

-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장 진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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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3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토론결과

(1) 주요 내용

  ○ 극지 개관

    - 남극 : 남극해로 둘러싸인 거대한 대륙

북극(해) : 유라이사와 북미대륙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바다

    - 극지의 중요성 : 천연 과학 실험장, 지구환경 기록 보관소,

환경변화 연구 최적지, 자원보고

    - 국제사회에서 극지 진출의 의미 : 인류복지, 국익도모, 국가위상

  ○ 우리나라 극지연구 활동

    - 극지연구 인프라 : 쇄빙연구선 아라온, 북극다산과학기지, KOPRI, 남극 세종

과학기지,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 남극 세종과학기지(‘88.2.17 준공/ 남쉐틀랜드군도 킹조지섬)

     ․ 운영 : 월동연구대 상주

     ․ 킹조지섬 내 칠레, 러시아 중국 등 8개국 월동기지 운영

    - 북극 다산과학기지(‘02.4.29 개소/ 스발바드 군도 니알슨)

     ․ 운영 : 비상주(필요시 방문 체류)

     ․ 니알슨 국제기지촌에 한국, 노르웨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일본, 

중국, 인도, 네덜란드 등 10개국 기지 운영

    - 쇄빙연구선 아라온

    - 남극 시험항해 및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건설후보지 탐사

    - 북극해 탐사

    - 남극연구 실적

     ․ 기후변화 연구 : 남극 빙하 및 해저 퇴적물 활용한 고기후 복원

     ․ 바이오 : 극지 미세조류 확보, 분자계통학적 분류 및 보전

     ․ 세계 5대 남극운석 보유국 : 남극 운석탐사 29점의 운석 발견

    - 북극연구 실적

     ․ 세계기상기구의 전지구 대기 감시 프로그램의 지구규모 관측소

     ․ 북극해 특성 연구 수행

     ․ 고환경(고해양/고기후) 연구

     ․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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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천연자원부(NRCan)과의 협력하에 캐나다 레졸루트 과학기지에 연구

인력 파견 및 연구활동 수행(2009)

    - 남극 장보고과학기지(‘14 완공예정)

     ․ 운영 : 월동대동 16명(하계 최대 60명 수용)

    - 극지분야 국제기구 및 협력네트워크

  ○ 해외 주요동향

    - 해외 국가들의 극지인프라 강화 현황

    - 북극연구 수행 국가현황

  ○ 극지 관련 국제기구 및 체제

    - 극지 관련 국제기구 및 체제(총괄)

    - 남극조약(AT) 개관

     ․ 남극조약(AT) 체결(‘59.12.1, 미국 워싱턴)

     ․ 매년 28개 협의당사국 및 20개 비협의당사국 등 48개국이 조약에 의거 

ATCM 화의 개최(협의당사국은 실제 남극연구/활동 수행 국가)

     ․ 남극조약 50주년의 의미 : 국제극지의해 성공적 개최 및 지속성 강조, 지

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있어 극지연구의 중요성 재확인, 극지연구에 

있어 장기적 차원의 모니터링 및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 재확인

    - 최근 주요 이슈

     ․ 2009년 : 제2부속서 개정, IPY전통, 제6부속서 비준, 남극선박관광 환경문

제, 생물자원탐사, 기후변화, 선박관광 및 관광객 육지 하선 제한, 남극운

항선박규정, 남극큰제비 보존, 방문자 가이드라인 등

     ․ 2010년 : 생물자원탐사, 기후변화, 제6부속서 비준, IPY전통, MPA지정, 남

극선박운항, 환경문제, 방문자 가이드라인, IMO와 협력, 중유사용 제한, 기

지 친환경에너지 사용, 우리나라 제2기지 건설 등

    - 북극이사회

     ․ 북극권 국가(RIMs)간 포럼(‘96.9.19 서명발효, 오타와 선언문)

     ․ 목적 : 북극지역 거주민 및 원주민의 복지, 건강과 지역 커뮤니티 전통 

보호, 북극 지역 환경 및 생태계 보호 등 생물다양성 유지, 북극 자연자원

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이용, 북극지역 경제‧사회 발전 및 문화적 복지 

실현 등을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

     ․ 외무장관 회의 : 2~3년마다 의장국이 개최(8개 회원국 외무장관 참석)

     ․ 고위급 회의 : 6개월마다 개최, 의제 검토 및 외무장관 회의 안건 상정 

등, ‘09.11.12~13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SAO 회의 개최

     ․ 최근 북극권에 대한 관심 고조와 더불어 비북극권 국가들의 위원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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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지속

     ․ 구성 : 회원국, 상시참여기구, 옵저버, 잠정옵저버, 기타

  ○ 킹조지섬 및 스발바드 지역

    - 남극 킹조지섬 및 북극 스발바드 기반 국제공동연구

     ․ 북극 스발바드내 니알슨과학기지촌내 10개국 과학기지 운영 중

     ․ 남극 킹조지섬내 11개 국가 기지 운영(상주기지 8개국 9개 기지)

  ○ 결론

    - 극지연구 선진국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운영 선진화와 함께 융복합 연구 

강화

    - 극지인프라 강화에 따른 국제공동연구 수행

    - 2011 ASSW 개최, 2013 COMNAP 개최 등 대형 극지 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

를 통한 위상 강화

    - 극지분야에 대한 정부부처 차원의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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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절 제14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 일시 : 2010. 10. 20.(수) 12:00~13:00

○ 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제1중회의실(1615호)

1. 이공계 대학(원)생의 과학기술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 영산대학교 교수 이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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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4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토론결과

(1) 주요 내용

  ○ 소통 교육 강화의 필요성

    - 필요성 : 환경변화와 교육의 문제점(이공계 소통 능력 제한에 따른 역할 제

한, 승진 이동 장벽과 기피 현상 등

    - 기대효과 : 이공계 역할 제고와 진출 다양화(이미지 개선), 연구개발 경쟁력 

향상(국가과학기술력 제고), 과학적 사고로 국민의식 선진화(과학대중화 확산)

  ○ 미국의 이공계 소통 교육

    - MIT, 스탠포드, UC 버클리,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조지아 공과대학, 일리노

이 대학, 카네기 멜론 => 충분한 교육 과목, 체계적 과정 운영, 이공계 차

별성 등에 주목할 수 있음

    - 매 학년 커뮤니케이션 과목 이수가 필수(MIT)

    - 3,4학년은 프로젝트 실습 과목 통해 현장의 연구 주제별 제안서 작성과 PT, 

연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회의와 토론, 언론 홍보 대응 능력 강화

    - 필요시 이공계 교수와 커뮤니케이션 교수 공동 강의(팀티칭)

  ○ 이공계 소통 교육의 방향

    - 이공계를 위한 글쓰기 기초 교육이 필요

    - 발표, 대화, 토론 등 말하기 교육을 포함

    - 인문사회적인 시사 주제에 대한 이해와 비판 능력 함양

    - 전공 과목에서 글쓰기 활용 수업을 도입

    - 소통 교육에서 실습을 중시, 실용 능력 강화

    - 다양한 단기 특강과 글쓰기 센터 운영 통해 맞춤 교육을 실현

    - 교육 시스템 : 이공계 대학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교육 과정 운영

    - 교육 담당 교수 : 이공계 전공 및 현장 경력자, 과학기술 문화, 홍보, 언론 

종사자 등이 직접 글쓰기 말하기 교육에 참여

    - 교육 이수 학생 : 이공계 관련 주제로 발표와 토론 대회 개최하여 학습 동기 

강화

    - 경과조치 : 이공계 교수와 강의 요원의 소통 교육 지원에 커뮤니케이션 교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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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과목(예시)

    - 이공계 글쓰기, 이공계 말하기

    - 연구제안서 작성법, 과학기술 스피치와 토론

    - 과학정책 제안과 실행

    - 과학기술과 논리, 연구발상과 창의력

    - 과학기술 현상 비판과 분석

    - 과학사와 과학철학, 대중매체와 과학기술

    - 과학기술인의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 과학기술 조직과 커뮤니케이션

    - 정보사회와 과학대중화

  ○ 이공계 커뮤니케이션 교육선도

    - 이공계 전공교수 : 과학기술과 논리/ 연구제안서 작성법/ 과학기술 현상 비판과 

분석/ 과학사와 과학철학

    -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 과학기술인의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과학기술 

조직과 커뮤니케이션/ 정보사회와 과학대중화

    - 외부전문가 : 연구발상과 창의력/ 대중매채와 과학기술/ 과학정책의 제안과 

실행

    - 공동강의(팀티칭) : 이공계 글쓰기/ 이공계 말하기/ 과학기술 스피치와 토론

  ○ 교육 효과를 높이는 수업 운영 시스템 지원

    - 글쓰기 센터 : 글쓰기 멘토지정/ 필요시 주기적관리

    - 전문가 특강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현장지향적 내용

    - 자기주도형 : 학생동기부여/ 학습자중심의 과제해결형수업

    - 토론활성화 : 학제간이해목적/ 토론과발표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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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와 대상별 교육 과정

  ○ 영역별 교육 과정

  ○ 결론

    - 이공계 출신의 위상과 경쟁력은 미래 국가경쟁력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

    - 과학기술사회, 정보사회, 기술융합사회는 이공계 출신의 역할 확대를 요구

하고 있음

    -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은 이공계 전문가의 기술 융합선도, 역량 강화, 다양한 

분야 진출 및 과학대중화 측면에서 긴요한 과제임

    -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로드맵 등 추가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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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절 제15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 일시 : 2010. 11. 10.(수) 12:00~13:00

○ 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제1중회의실(1615호)

1. 알기쉬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 - 과학기술전략과 사무관 이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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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5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토론결과

(1) 주요 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요

    - 법 체계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의미 : 중앙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용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

는 기본원칙과 기준을 마련

    - 주요내용 : 기획, 공고/신청, 선정, 협약, 연구비지급/관리, 결과보고/평가, 

결과공개, 연구비정산, 결과물 소유, 결과물 활용, 기술료 징수/사용, 정보관리

/보안3

  ○ ‘08년 공동관리규정 개정내용

    -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 학생 인건비 풀링제 도입

    - 간접비 집행자율성 강화 및 집행용도 확대

    - 대학 간접비 지급비율 확대

    - 연구 관리절차 간소화

    - 지식재산권 소유권 제도 개선

    - 기술료 제도 개선

  ○ ’10년 공동관리규정 개정내용

    - 성과관리 역량 강화

    - 성과확산을 위한 규제 완화

    - 연구자의 참여 기회 확대

    - 연구비 집행 자율성 강화

    - 연구자 및 연구기관 책임성 강화

    - 정보관리 강화

    - 공정성 강화

    - 정산 및 제재기준 명확화

    - 중견기업 R&D 투자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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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 과제 선정시 우대 감점의 기준 및 방법의 제시 : 최근 3년 이내 보안 과제 

수행 연구자 3% 가점, 연구부정행위자 10% 감점

    - 비영리법인 대응자금 부담 가능 과제 : 연구시설, 장비, 인프라 구축 및 인력

양성에 관련된 과제

  ○ 주요 제도개선 추진현황

    - 기술료 범부처 공통기준 마련

    - 연구비환수 범부처 공통기준 마련

    - 간접비 제도개선

    - 연구비관리 인증제 제도 개선

    - 연구성과관리 인증제 추진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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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절 제16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 일시 : 2010. 11. 17.(수) 12:00~13:00

○ 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제1중회의실(1615호)

1. 2차 IT혁명 시대 오픈이노베이션 전략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윤진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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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6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토론결과

(1) 주요 내용

  ○ 새로운 창업 환경

    - 고용없는 성자의 시대

    - 창업이 새로운 성장의 동력

    - 1인 창조기업 센터, 앱개발 센터, 예비기술창업 사업, 창업대학원 사업단 사업, 

소상공인 진흥사업, 컨설팅 전문대학원 사업단 사업

  ○ 스마트폰 앱스토어, 2차 IT 혁명의 신호탄

    - 모바일 웹을 기반으로 하는 1,2,3차 산업의 혁명

    - 애플의 시가총액>MS의 시가총액

    - IT 전문가들이 아닌 IT를 활용하는 사용자 혹은 소비자 중심의 혁명

    - 무선인터넷, 위치 정보 서비스, 사용자 혁신의 활성화 → 2차 IT 혁명의 성공

조건

  ○ 개방형 혁신 비즈니스 모델, 1인 창조기업의 요람

    -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1인 개발자 시대

    -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잠재적 앱개발자

    - C To C 모델의 수정 : 워키피디아 등

  ○ 앱스토어, 사용자 개방형 혁신이 핵심

    - 사용자 주도의 공급방식

    - 툴킷의 전면적인 공개

    - 수입 배분에 있어서 S/W 제작자의 우위

    - 개인 사용자의 새로운 아이디어 공급기회의 획기적 강화

    - Q=f(L,K) => Q=f(L,K,T)

T=사용자(공급자)의 아이디어, 지식, 기술 등

  ○ 한국형 앱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의 존립가능성

    - 사이버공간의 천지창조

    - 사용자들에 의한, 사용자들을 위한, 사용자들의 비즈니스 모델 앱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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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개발 기업 중심, 납품 방식의 앱스토어 개발 위험

    - 삼성 DTV, 삼성TV 스토어=바다 OS사용, 개방형 모델

    - 앱스토어의 3대 성장 조건 : 개방형 비즈니스 모델

네트워크 경제

사용자 참여

  ○ 사용자 참여 개방형 혁신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조건

    - 앱스토어 성공 3대 요건 : 사용자 편의성과 완성도 높은 제작툴킷

S/W앱제공자 이익, 투명하게 즉시 보장

개방형 혁신 지적 재산권의 사용자 귀속 명료화

  ○ 스마트폰 비즈니스 모델과 정부규제의 관계

    - 무선 인터넷 및 모바일 웹의 제도적 후진성

    -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늦음

    - 스마트폰게입의 사전 허가 시스템 존재와 게임산업낙후

    - 무선 통신 인프라의 개방성과 기업이익 보장간 균형상실

  ○ 1인 창조기업, 앱스토어 앙트푸러너십을 개발하자

  ○ 삼성노키아 스마트폰 개방형 혁신 전략 방향 제안

    - 스마트폰 글로벌 경쟁력, OS의 개방성에 달렸다

    - 기존 폐쇄형 혁신의 거인들, MS, 노키아

    -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사용자들 스스로 컨텐츠를 개발, 공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방할 필요

  ○ 게임산업 개방형 혁신 비즈니스 모델

    - 게임 선도사용자

    - 게임 혁신 공동체

    - 세련된 소비자,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용자들의 스스로 새로운 제품혁신 

주도

    - NHN의 아이두게임 : 사용자 개방형 혁신 게임 플랫폼

    - 스마트폰 기반 게임 개발의 3대 요소 : 휴대성

사회적 네트워크 수단성

개인적 프라이버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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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책, 개방형 혁신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

  ○ 금융산업 스마트폰 기반 비즈니스의 진화

  ○ 개방형 혁신 비즈니스 모델의 사용자 의미

  ○ 무선 인터넷 기반 개방형 혁신 비즈니스 모델의 미래

  ○ 개방형 혁신 비즈니스 모델, 기술벤처 부활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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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절 제17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 일시 : 2010. 12. 7.(화) 12:00~13:00

○ 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제1중회의실(1615호)

1. 공무원의 생활수화 - 한국재활복지대학 수화통역과 교수 김경진

Ⅰ. 들어가기

  의사소통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다. 원활한 의사소통은 

그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사람간의 의사소통 도구로 이

것에 장애가 있다면 사회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청각장애인들은 언

어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토록 중요한 청각과 언어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다. 

  청각장애인들은 언어소통 수단으로 수화를 사용하며 우리나라에는 약 25만명의 청각

장애인이 살고 있으며 특수교육기관인 농학교에서도 약 1,622명의 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수화 연수는 

늦은 감이 있으나 교육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 직원을 대상으로 수화 교육을 시도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수화단어와 문장 및 

수화노래 위주로 강의할 계획이며, 청각장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문화적 특징을 참고자료로 기술하여 두었으니 많이 참고 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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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무원의 생활수화

1. 일상생활에서의 수화

  우리나라 수화 사전에 수록된 단어는 약 9,800단어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

하는 수화는 그 보다 적은 약 2,000단어 정도이다. 국어사전에 수록된 200,000만 단어에 

비하면 단어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나 문장 표현에서도 단어수의 차이만큼

이나 큰 차이가 난다. 따라서 청각장애인들의 언어생활은 일반인의 음성언어와는 

다르게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청각장애인들은 비수지언어 즉, 

얼굴 표정의 변화나 몸짓을 통하여 자기의 의사를 전달한다. 

  수화는 청각장애인들의 언어소통 수단이라고 정의하였으나 단순히 언어로만 수화를 

습득하기 보다는 청각장애인들의 생활과 문화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수화를 하는 

것이 좀 더 청각장애인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안녕하세요?

  2) 만나서 반갑습니다.

  3) 제 이름은 김경진입니다.

  4) 사랑합니다. 4-1) 감사합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5-1) 괜찮습니다.

  6) 좋다(좋습니다). 6-1) 나쁘다(나쁩니다). 

  7) 늦었습니다. 7-1) 바쁘다(바쁩니다).

  8) 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근무합니다.

  9)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0) 오늘은 업무 끝났습니다.

 11)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12) 나는 학생입니다.

 13) 나는 서울에 삽니다.

 14) 저 사람은 내 친구입니다.

 15) 대한민국

 16) 정부

 17)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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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공무원  



- 460 -



- 461 -

2. 수화 노래

- 사랑을 위하여 -

                김 종 환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들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 주오

내가 아플때 보다 니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 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 주오



- 462 -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 주오.  사랑으로 남게 해 주오

Ⅲ. 청각장애의 특성

1. 청각장애의 일반적 분류

 ․ 농(deaf) :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들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보통 70dB 이상)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난청(hard of hearing) :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

을 들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려운 정도(보

통 35-69dB)로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

2. 청력손실도에 따른 분류(ISO 기준)

분      류 청 력 손 실 치 소리의 이해 정도

경  도  난  청 27 - 40dB  흐리거나 말소리를 잘 듣지 못함

중 등 도 난 청 41 - 55dB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대화는 이

해함

중등고도  난청 56 - 70dB  큰소리의 대화만 이해함

고  도  난  청 71 - 90dB  30cm이내의 큰소리만 이해함

최 고 도 난 청 91dB 이상  큰소리도 이해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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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력기관 손상 부위에 따른 분류

 ․전음성 청각장애 : 음을 전달하는 기관 즉 외이나 중이에 이상이 있어서 청각에 장

애가 있음

 ․감각신경성 청각장애 : 내이와 청신경계에 이상이 있어서 청각에 장애가 있음

4. 청각장애인의 특성

 1) 언어 이해와 표현의 특성

  (1)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못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2)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들어도 말을 다르게 듣는 경우가 있다.

  (4) 사용하는 단어의 수가 적고, 단어의 활용 범위도 좁다.

  (5) 1어문이나 2어문의 짧은 문장으로 표현이 어색하다.

  (6) 언어 경험의 부족으로 문장 구조가 부적합하다.

  (7) 억양이 고르지 못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초래한다.

  (8) 표현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자기표현에 소극적이다.

 2) 청각장애인의 심리적 특성

  (1)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해한 척 한다.

  (2) 잊어버리기를 잘하고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

  (3) 시각으로만 정보를 얻기 때문에 빨리 피로해지기 쉽다.

  (4)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며 가끔 오해를 받기도 한다.

  (5) 집단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못하다.

  (6) 소극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

5.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

  청각장애인의 가정은 대부분 청인 부모와 형제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청인 가족들의 

언어인 구화로 언어생활을 하며 청각장애인들의 언어인 수화는 접해보지 못한 채 어

린 시절을 보냈다. 이러한 청각장애인들이 청각장애 학교에 입학과 동시에 같은 또래

의 청각장애인을 만나면서 이들은 농인으로서의 인생은 시작된다. 청각장애인이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은 다음과 같다. 



- 464 -

 1) 수화 :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고유한 언어다.

 2) 구화 : 청인들과 함께 하는 사회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3) 토털커뮤니케이션 : 수화와 구화 그리고 지문자와 지숫자를 모두 포함하여 사용

하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4) 이중 언어 :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에서 자연수화와 구화 및 문어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다.   

6. 청각장애인의 문화적 특징

 1) 청각장애와 문화

  청각장애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재학 중에도 농인들의 사회와 깊게 연관되

어 생활하게 된다. 특히 재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선배들과의 만남이나 종교 활동 장

면에서 지속적으로 농인들의 생활과 관습을 습득하게 된다. 청각장애인들은 대부분 청

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청인 문화를 먼저 습득하게 되지만 성장하면서 농세계의 다른 

구성원들과 강한 연대감을 갖는다. 청각장애인들의 문화를 가장 많이 공유하고 전승하

는 곳은 농학교와 종교 단체 그리고 농인 단체인데 이 중에서도 농학교는 가장 농문화가 

활성화된 곳이다. 농문화는 농인이 갖는 독특한 문화로 농인들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수

화를 공통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화이며 농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강한 유대감

을 갖고 있다. 

  2) 청각장애와 정체성

  정체성이란 자기 내면적인 이미지와 다른 사람의 외면적 반응에 영향을 받고,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농인을 소수 집단으로 

이해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농인 집단에 대해 갖는 일체

감을 농정체성이라고 한다. 문화적 관점의 정체성은 첫째, 청인 정체성으로 병리적 관점

에서 농을 이해하고 생활양식이 청인의 양식을 선호하며 중도에 청력을 상실한 사람에

게서 많이 나타난다. 둘째, 주변 정체성은 국어와 수화가 부족하며 농인 공동체와 청인 공

동체 모두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가지고 있다. 셋째, 몰입 정체성은 농을 강조하는 단계

이며 청인 세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 넷째, 이중문화 정체성은 농을 문화적인 차

이로 인식하며 청인문화와 농인문화를 모두 존중하고 있다. 부정적인 농정체성은 성

장과정에서 가정과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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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가기

  수화는 청각장애인들의 언어로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대학교에서도 

교양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농아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수화경연대회를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는 물론 공무원들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수화의 보급이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히 재미로만 느끼는 수화가 아니라 청각장애인들을 진정

으로 이해하고 그들과 삶을 함께 할 마음의 자세가 먼저 갖추어져야 청각장애인들과 

진실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화도 일반인이 언어습득 과정을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과정을 거쳐야 하며 

하루아침에 청각장애인들과 대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연수에 참여하신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 여러분도 청각장애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화 하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은 기초수화를 배웠지만 이를 계기로 좀 더 깊이 

있는 중급․고급 수화도 배워보시기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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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7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토론결과

(1) 주요 내용

  ○ 청각장애학생의 특성

    -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못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함

    -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들어도 말을 다르게 듣는 경우가 많음

    - 사용하는 단어의 수가 적고, 단어의 활용 범위가 제약적임

    - 1어문이나 2어문의 짧은 문장으로 표현 어색

    - 언어 경험의 부족으로 문장 구조의 부적절성

    - 억양이 고르지 못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함 초래

    - 표현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자기표현에 소극적

  ○ 청각장애학생의 언어

    - 수화 :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고유 언어

    - 구화 : 청인들과 함께 하는 사회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

    - 토털커뮤니케이션 : 수화와 구화 그리고 지문자와 지숫자를 모두 포함하여 사

용하는 의사소통 방법

    - 이중 언어 :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에서 자연수화와 구화 및 문어를 함께 사용하

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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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수화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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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화로 노래하기

- 사랑을 위하여 -

                김 종 환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안개 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들은 변하지 않아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 주오

            내가 아플때 보다 니가 아파할 때가 내 가슴을 철들게 했고 

            너의 사랑 앞에 나는 옷을 벗었다 

            거짓의 옷을 벗어 버렸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 주오

            너를 사랑하기에 저 하늘 끝에 

            마지막 남은 진실 하나로

            오래 두어도 진정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남게 해 주오.  

            사랑으로 남게 해 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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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절 제18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 일시 : 2010. 12. 8.(수) 12:00~13:00

○ 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제1중회의실(1615호)

1. 지역거점대학발전 전략(안) - 전북대학교 나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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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8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토론결과

(1) 주요 내용

  ○ 지역대학의 위상

  ○ 지역거점대학 역할

  ○ 지역거점대학 현황 및 문제점

    - 지역 거점역할 미흡 및 1등 분야 부재

    - 지방정부의 지역거점대학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각

    - 발전동력 부재

    - 자기혁신의지 부족

    - 정부정책의 현실 괴리

  ○ SWOT 분석

    - S : 변화의 수용성,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 다양한 resources

    - W : key-player 전략, 비조직화, 이기주의, 우수학생 잔류 매력, 선도적 R&D 

기획, 미약한 Fund와 추진전략

    - O : 국가의 지역개발의지, 지자체 강력한 추진의지, 지역인지도

    - T : 우수학생 수도권 집중, 비탄력적 법령‧제도, 전국적 인지도, 정부정책의 

현실괴리

  ○ 전북대와 KAIST 비교

  ○ 전북대 이공계 발전방안

    - 국가 R&D Initiative 확보

    - 지역발전 Hegemony 확보

    - Key Player 육성

  ○ 지역거점대학 관련 정책사항(토의사항)

    - 정책 목표의 구체성

    - 평가를 통한 실적 제고 지양

    - 지방대학의 선제적 제안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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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개발

    - 지역산업발전과 연계성

    - 국가발전에서 지방대 고유의 핵심 역할 분야 목표

    - 形名

    - 탁상행정 지양, 공평성 의미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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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절 제19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 일시 : 2010. 12. 22.(수) 12:00~13:00

○ 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제1중회의실(1615호)

1. 과학기술정책 기획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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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9회 과학기술정책연구회 토론결과

(1) 주요 내용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과학기술정책의 영역이 환경, 에너지, 복지, 안전, 국방, 안보까지 확장되고,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그 위상이 강화되면서 전략적 정책기획이 핵심 의제로 

등장

    - 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증가하면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

  ○ 혁신정책의 진화와 혁신 거버넌스 흐름

    - 혁신정책의 목표 확대와 위상 제고 : 통합형 혁신정책의 등장

    - 세계 주요국의 혁신정책은 T자형 모습으로 진화

    - 혁신 주체간 연계와 통합 : 개방적 혁신 거버넌스 강조

    - 혁신정책의 개방성, 투명성, 대응성 강조

    - 복잡시스템 관점의 연계, 통합이 중요

  ○ 세계 주요국의 혁신 거버넌스 주요 동향

    - 일본 : 혁신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강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한 중장기 기획기능강화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조정기능 강화

부처간 연계 및 협력 강화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영국 : 혁신정책의 위상 강화

범부처 조정 기능 강화

친기업적 환경조성 정책 기조

혁신플랫폼 사업 강조

    - 독일 : 연구혁신에 관한 중장기 기획 기능 강화

연구기관간 연계 강화 및 자율성 부여

부처간 연계를 위한 총체적 혁신정책

기술전략의 수평적 연계 강조

    - 미국 : R&D 우선순위 배정 등 종합조정 강화

범부처 연구개발 조정을 통한 부처간 연계와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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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란드 : NIS 개념을 혁신정책에 반영

과학기술에서 연구혁신으로 영역확대

관련 부처간 연계와 협력 강조

수평적 조정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네덜란드 : 사회적 혁신 의제 등장

부처간 조정 강화

중장기 기획 기능강화

산학연 민 협력 강조

부처간 공동 프로그램 개발

    - 혁신 거버넌스 동향의 주요 흐름 : 장기 전략성, 정책연계와 통일, 정책인텔리전스, 

사회적 수요 반영 강조

  ○ 우리나라 혁신 정책의 변화와 당면 과제 : 탈추격

    - 탈추격형 혁신은 기술만이 아니라 그 기술이 개발되고 활용되는 시장과 제도가 

같이 창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 필요

    - 시장과 관련 제도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방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던 

추격형 혁신과는 다른 관점과 지식이 필요

    - 추격 : 선진국이나 선두주자가 간 길을 후발국이나 후발주자가 그대로 따라

가는 것 - 추격 대상과 지향점이 주어짐

    - 탈추격 : 추격 경로나 모방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향 목표도 새롭게 

설정해야 함

  ○ 탈추격형 혁신의 특성과 강조점

    - 탈추격체제의 유제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

    - 탈추격 혁신은 개방성과 다양성을 강조

    - 탈추격 혁신의 방향은 정부나 특정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상호작용과 토론을 통해 설정

    - 하지만 첨단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만을 강조하지는 않음

    - 첨단기술은 아니지만 우리의 특수성을 활용, 새로운 궤적 창출 혁신도 포함

  ○ 탈추격형 혁신과 기술과 사회 시스템의 동시 구축

    - 탈추격형 혁신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궤적의 기술을 창출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이 개발/활용되는 시장과 제도도 같이 개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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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에 대한 미래 전망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이 사용되고 확산되는 사회에 

대한 전망 능력이 필요

    - 탈추격 상황에서는 새로운 기술 지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과 제도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인식이 중요

    - 탈추격 혁신의 대상은 기술을 뛰어넘어 사회적·문화적 체계로 확장되며, 

당연시되는 가치·상징·의미체계 등 인지적 측면을 포함

  ○ 탈추격형 혁신과 통합적 혁신정책

    - 기술-사회의 동시구성과 통합적 혁신정책

  ○ 탈추격 혁신 상황과 정책 과제

    - 장기비전 창출과 전략성 강화

    - 정책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 다양한 문제해결과 수요 지향성

    - 정책 간 연계 및 통합 강화

  ○ 우리나라 정책 기획 및 추진의 특징과 한계

    - 장기비전에 대한 공유 미흡

    - 정권변화에 민감, 사회적 합의나 절차 무시

    - 백화점심 정책추진, 부처내 협력 부족

    - 단기적 성과 강조, 정책 일관성/지속성 확보 실패

    - 범부처 기획/집행 부족, 수직적 조정에 의존

    - 정책과 연계 및 협력 부족, 부처간 과잉 경쟁

  ○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제

    - 국가 장기 비전과 전략 창출

    - 정책 연계 및 통합

    - 정책 인텔리전스

    - 사회적 수요 반영

  ○ 과학기술정책 기획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장기비전과 전략 수립 기능 강화

    - 기술과 사회의 통섭과 정책기획의 개방화

    - 부처별 정책 기획 간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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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기획 정보의 공유/활용

    - 공통의 혁신 플랫폼 구축과 기술의 수요 및 활용 가능성

    - 관련 위원회, 정부부처, 산하 기관 간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

    - 정책 실험 확대와 실패를 통한 학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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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 과학기술정책 수립 관련 정보 공유 및 의견수렴 활성화 필요

  ○ 과학기술정책 수립‧기획을 위해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 강화

    - 산‧학‧연 민간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들과 정책 수립 실무자들과의 정례적인 

포럼 활성화

    - 정부가 수립‧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취지 및 내용을 공유하여 전문가

들로부터 사전 의견 조사‧수렴

  ○ 민간 부문의 의견 반영 및 정보 공유 확대

    - 부처 공무원들이 최신 과학기술동향에 대해 공부하고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초빙하는 정책연구회 활성화

    - 주요국의 최신 과학기술정책 동향, 분야별 최신 연구동향 등을 관련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정보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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